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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2006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시행에 힘입어 중국의 재생가능에

너지 이용규모는 끊임없이 증가되었고 재생가능에너지가 에너지소비총량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중국에

서 그러한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확대에 「재생가능에너지법」

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어떤 쟁점들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관련 이해당사

자들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분석하였다.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경제발전과 에너지 안전 및 환경발

전 등 다양한 이유로 추진된다. 중국은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입법목적

으로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 촉진, 에너지공급 증가, 에너지구조 개

선, 에너지안전 보장, 환경보호,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제시하

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단계에서 환경보호, 에너지확보 및 사회

적형평성이 모두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을 하고 있

다.

이 연구는 「재생가능에너지법」이라는 특정된 분야를 통해 중국의

법 발전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를 보여주었다. 2005년의 법 제정으로부

터 시작하여 2009년의 법 개정 및 현재의 법 개정 논의를 통해 중국의

법제정비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연구방

법을 취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중국 「재생가능에너지법」의 해석과

문제 분석에만 치중한 것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법」

의 제정과 개정과정에 있었던 논의내용들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아직 해

결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 연구하였다. 오직

이유를 파악해야만 그 해결방안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유의 파악에만 그치지 않고 현존하는 문제점들을 어떠한



- 4 -

방법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 해결책들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그 부문, 지방정부와 그 부문, 전력

회사, 발전회사, 연구기관, 사회대중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법」 제정에 어떠한 형태로 관여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

며 실제로 입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보았

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국가전력감독관리

위원회 등 다양한 중국의 정부부문이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에 대한 관리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 입법에 개입하였으며 그 반영상태

를 통해 과연 어느 정부부문의 영향력이 가정 큰지에 대해서도 실태를

살펴보았다. 정부부문을 제외하고도 서로 다른 재생가능에너지원과 발전

상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어떤 의견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기업체

와 사회대중을 포함하여 비 정부부문이 입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미국과 EU 등 국가가 중국의 풍력발전설비, 태양광발전

산업 등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에 대해 보조금과 덤핑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를 개시하여 일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입각하여 중

국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지원정책과 국제무역규범과의 양립성을 분

석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향후 중국정부가 이들 산업에 대해 정책조치를

수정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EU의 항공산업에 대한 탄

소세의 국경조정 도입 및 미국의 유사조치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이 연구

는 중국을 상대로 취했을 경우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국제무역규범에 기초하여 이들 국가가 중국에 대해 상술한 조치

를 취할 경우,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이 연구는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법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또

한 이는 중국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이끌었으나 아직 많은 문제점이 존

재함을 지적하였다. 이들 중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부문과 기업체)

의 이익충돌로 인해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적용범위, 주도역할을 하는

정부부문과 기타 정부부문의 관계 확정, 전력회사와 발전회사의 이익조



- 5 -

정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현재의 FIT제도가 문제에

봉착한 시점에서 RPS제도로 과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결부시켜

사용할 것인지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이 연구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등 선진국들이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입안하면서 경험하였던 FIT

제도와 RPS제도의 선택과 실제 효과, 재생가능에너지 주관부문과 기타

부문의 관계 확정,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적용범위, 전력회사와 발전회

사의 이익조정 등에 대해서도 비교분석을 통해 중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주요어 :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법, 입법, 중국, 이

해당사자

학 번 : 2004-3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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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석유 값의 폭등, 에너지자원의 고갈가능성 증가, 화석연료 과다 사

용에 따른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문제 심화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위기적

에너지 상황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강석훈 외,

2007). 그런 움직임 가운데 핵심적 내용은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의

확대이다. 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화석연료에 의한 이

산화탄소의 배출을 직접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와 스마트 그리드, 전기 저장기술 등 다른 녹색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

며 에너지원 공급을 위한 해외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한귀현, 2010; 윤순진, 2005).

1992년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크

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완화로 온실가스 배출

을 줄임으로써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의 상승속도를 완화시켜 기후변

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적응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로부터 오는 취약성을 줄이고 복원력(resilience)을 회복하며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는 것이다(IPCC, 2007). 이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방안

중 국제사회에서 보다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완화활동에 관심을 둔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완화방안으로는 주로 3가지가 논의되고 있

다. 첫째,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절약; 둘째,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이용

확대, 셋째,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기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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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다. 처음 두 가지 방안은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적 에너지

체제로부터의 전환을 도모하는 반면, CCS의 활용은 기존 에너지체제를

그대로 둔 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사후 처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대개 에너지전환을 위한 대안으로는 앞의 두 가지가 논의되고 있다.

에너지 효율과 절약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줄이거나 소비량 증가

속도를 늦추고 그럼에도 필요한 에너지는 되도록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

하는 것인데 이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점차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재

생가능에너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존의 에너지 기술보

다 환경적으로 친화적이란 장점이 있다. 화석연료는 온실가스 배출은 물

론 물과 토양, 대기를 오염시키는 환경적인 문제를 유발하지만 재생가능

에너지원은 환경문제가 아주 작거나 거의 없다. 석유산업의 낙관적인 분

석에 따르더라도 현재 전력생산의 주요 원천인 화석연료의 세계적인 공

급량은 2020년과 2060년 사이에 고갈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에(윤천

석, 2009), 필요한 전력량을 만족시키기 위한 최적의 답은 고갈 가능성이

없는 재생가능에너지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전력수요를 무한

히 확대하면서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모두 재생가능에너지로 감당하는 것

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에너지효율 개선과 절약노력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여가면서 재생가능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생가능에너지 원천은 지속

적이고 고갈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비산유국은 원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수입하여

전기, 난방열과 온수, 연료로 제공하며 이러한 화석연료 비용은 국가재정

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에너지 수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역경제의 손

실분이지만 재생가능에너지원은 지역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에 소비되는 비용은 그 나라에 남아 더 많은 직업을 창출하며 경제성장

을 촉진한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제적인 장점은 지역경제를 초월

하여 국가 전체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1년에 미국은 원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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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위하여 다른 나라에 약 1,030억 달러를 지출했다. 현재 미국은 세계

태양전지 시스템의 2/3를 생산하고, 그 중 약 70%를 개발도상국에 수출

하여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갖는다. 기존의 에너지원은 정치적인

불안정, 무역 분쟁, 무역제한 정책, 기타 분쟁 등에 노출되어 있으나 재

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면, 외국 원유 수입 의존도가 감소될 수 있다(윤

천석, 2009; 윤순진, 2008b).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재생가능에너지가 경제성이 높지 않다는 것

이다.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서는 재생가능에너지 관련법과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고유가 상황의 진행과 「기후변화협약」 채택이후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 또한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재생가

능에너지 발전은 기술적인 장애와 함께 고투자 비용으로 인해 확대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각 나라마다 법의 규제나 지원을

통하여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최초의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법제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을 겪으면서 제정되기 시작하여 점차 발전을 해왔다. 그때 당시는 대개

에너지 절약법의 한 항목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후, 에너지 절약법에서

독립되어 나와 에너지법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다

(李俊峰 王仲颖, 2005). 일부 국가,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재생가능에

너지법(Erneuerbare Energien Gesetz, EEG)」에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에

너지시스템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규정하였다(蒋懿, 2009). 또한 일

본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촉진 특별조치법(再生可能エネルギー促進法)」,

한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대부분

국가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법과 제도를 규정하

고 있다. 최근 10년간 재생가능 에너지의 절대 사용량은 전력부문을 중

심으로 크게 증가해왔기에(이수진·윤순진, 2011) 일부 국가, 예를 들면

호주의 경우 「재생가능전력법(Australian Renewable Energy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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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 제도를 규정하기도 하였

다.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이는 법적구속력이 있

는 국제협정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멀지 않은 장래에 직면하게

될 전 지구적 기후재난을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해결

방안에 초보적인 합의를 본 것이다. 이렇게 에너지안보와 환경보호에 대

한 세계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재생가능에너지는 새로운 발전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후 2005년 2월 28일

자로 「재생가능에너지법」을 통과시켰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

다. 「재생가능에너지법」의 발표 및 시행에 힘입어 2005년부터 2010년

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규모는 끊임없이 증가되었고

재생가능에너지가 에너지소비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 추세

를 보이는 등 법제도의 마련은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으

로 기여하였다. 하지만, 법의 제정과정에서 보여지듯이 정부의 각 부처,

발전업체와 전력업체,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제조업체, 지방정부, 일반시민

과 전력사용업체 등은 일부 문제에 있어서 적지 않은 의견 차이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재생가능에너지법」은 일부의 경우

법 제정에서 명확히 규정한 부분도 있고 일부의 경우는 미해결 과제로

남겨두었다. 이는 추후의 개정이 필요함을 예시하였고 이미 명확히 규정

된 부분에 있어서도 법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재생가능에너지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되어 코펜하겐회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2009년 12월 26일 바로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하

지만 2009년의 개정은 몇 개의 조항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을뿐 아직 적지

않은 문제에 있어 여전히 문제점을 남겨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

로 재생가능에너지의 범위문제이다.

에너지 관련 가장 대표적인 공식기구인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자연으로

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에너지’로 정의내리고 있다. 즉 재생가능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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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석연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석탄이나 석유처럼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되었지만 한 번 사용하고 나면 고갈되는 에너지가 아닌 ‘자연 속에

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다.

나라마다 신재생에너지 또는 재생가능에너지 등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예를 들면 한국은 신·재생에너지로 부르고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8개

분야와 신에너지 3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즉 태양열, 태양광 발전, 풍

력, 바이오매스, 폐기물에너지, 지열, 해양에너지, 소수력이 재생에너지에

해당되며,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 연료 전지, 석탄액화 및 가스화가 포

함된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004). 하지만

이러한 범위 선정에 대해 수소·연료전지가 신·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주

장이 제기되고 있다(윤순진, 2008a; 김태호, 2008; 이동권, 2008).

중국의 경우, 1995년의 「신재생에너지발전개요(1996-2010)」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에 중국은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를 명확히 구분

하지 않고 혼용하여 왔다. 동 개요에서는 수소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밖에 바이오에너지, 소수력, 태양에너지, 수력에너지,

조석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도 신에너지에 포함시켰다. 2005년의 「재생

가능에너지법」 제2조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를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수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등 비 화석에너지를

가리킨다고 정의하였다. 하지만 수력발전의 경우 수력에너지에 속해 재

생가능에너지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적용여부

는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이 결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도록 하였다.

이는 입법 당시에도 비교적 논쟁이 컸던 부분인데, 소수력발전의 「재생

가능에너지법」 적용범위 포함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수력발전

전체를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었다. 결국 법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고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이 결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도록 하였지만, 2012년 11월 15일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

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법」에서는 저효율 부뚜막 직

접 연소방식을 통한 농작물 줄기, 땔나무, 분변 등의 이용은 법의 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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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결코 이들의 재생가능에너지 속

성을 부인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

으로써 환경에 유해한 형식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성하는 행위에 대해

서는 법률이 약속한 각종 지원정책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黃建

初, 2010).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은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를 혼용하

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양자의 개념상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에 한해서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수력발전에 대해서는 소수력발전만 포함시키며 “재생가능에

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최근 중국은 소수력발전, 풍력, 바이오매스와 태양에너지를 위주로

하는 재생가능에너지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일련의 정책과 시

행령이 발표되어 재생가능에너지발전(發電)의 규모를 촉진하고 전력생산

에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연구대

상을 풍력, 태양에너지, 소수력, 바이오매스로 삼았다.

중국은 2003년부터 2004년 사이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초안을 작

성하던 당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제도의 선택에 있어서 미국, 호주 등

나라의 경험에 기초하여 재생가능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독일, 스페인 등 나라

의 경험에 비추어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를 도입할 것인

지의 선택에 있어서 어느 제도가 과연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 더

욱 유리한지에 대해 끊임없는 논쟁을 벌여 왔고 결국 FIT를 도입하였다.

2005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이 발표된 이래, FIT제도는 예상했던 효과

를 가져와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는 한층 더 확대되었다(李艶芳 張牧君,

2011). 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시행과 더불어 RPS제도로의 전

환 역시 논의되고 있으며 2009년의 법률 개정 시에도 심도 있게 논의되

어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은 국가전력감독관리기관, 국무원의 재정부문

과 함께 전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계획에 따라 계획기간 내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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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전체 발전량에서의 비중을 확정하도록” 하

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비중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에서 2012년 11월 15일 현재 아직은 FIT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RPS제

도의 도입 또는 이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추후의 논의를 남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현재 「재생가능에너지중장기발전계획」, 「재생가능에너

지발전11.5계획」, 「하이테크산업발전11.5계획」 등은 각각 2010-2020년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목표를 명확히 하였다.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법」은 재생가능에너지발전의 법적 지위,

기본제도와 정책적인 측면을 명확히 하였고 재생가능에너지의 우선 발전

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에 법적인 기초를 마련

하였다. 또한 5가지 기본제도 즉 총량목표제도, 송전망연결제도, 전기요

금분류제도, 비용분담제도와 전용자금제도를 확립하여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의 입법과정은 재생

가능에너지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심화과정이기도 하고 홍보과정이기

도 하다. 이로 인해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 있어서 법제가 뚜렷

하게 개선되었으며 전 사회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는 열의가 높

아져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이 보다 빨리 발전하고 그 규모가 더욱 확대하

게 하였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 주관부문을 둘러싼

논쟁, 일부 구체적인 시행법령의 제정 난항,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조금정책으로 인한 미국, 유럽연합, 인도 등 국가와의 무역 분

쟁, 재생가능에너지를 둘러싼 국내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갈등 등도 점차

표면화되기 시작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산재하여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이다. 하지만 왜 이러한 한계가 있게 되었고 이해당사자간에 어떤 문제

를 둘러싸고 충돌이 있어서 「재생가능에너지법」이 개정되었는지에 대

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2)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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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집권당은 중국공산당(中國共産黨)이고 다당합작(多黨合作)과

정치협상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가 중앙 및 지방의 입법권

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중앙행정기관인 국무원(國務院)과 그 산하의

각 부처 및 지방각급 정부 역시 다수의 행정입법을 통해 그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개혁개방이래, 중국의 경제는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1979-2004년 사

이 GDP 연평균증가율은 9.6%에 달했고 2011년 중국의 국내생산총액은

731,850억달러로서1) 중국과 세계 주요 선진국가의 거리를 차츰 좁혀갔

다. 현재 중국의 GDP는 세계 2위로 미국 다음이다. 2010년 중국의 에너

지소비량은 24.32억 톤으로, 전 세계 에너지총량의 20.3%으로 증가하여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2)

30여 년 동안의 개혁개방으로 중국 경제는 신속히 발전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경제 발전과 더불어 중국은 전통적인 농업국가로부터 에너지

소비대국이 되었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단연 지구상 가장 많은 1위국이

되기에 이르렀다. 에너지 소비가 많고 폐기물 배출량이 많으며 생산효율

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간에 야기되는 갈등과

마찰을 잘 해결할 것인가 하는 시급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후변화를 필두로 한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화석연료와 우라

늄의 고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공급의 불안정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

황들은 경성에너지체제의 전환을 요구하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

로 예상된다(윤순진, 2003; 2008b). 중국도 이러한 형편에서 예외가 아니

다.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와 소비가 끊임없이 증가하였는데 중국

의 에너지 소비총량은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3년의

1) World Bank: GDP 순위(2011).

http://databank.worldbank.org/databank/download/GDP.pdf 2012년 10월 18일 방문.

2)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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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에서, 2010년에는 17.5%로 증가하였다.3) 석탄은 중국의 가장 주요한

1차 에너지로서 1978년에는 석탄의 비중이 70.7%, 석유 22.7%, 천연가스

3.2%, 수력,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는 3.4%를 차지하던

데로부터 2010년에 이르러 그 비중이 각각 68%, 19%, 4.4%, 8.6%를 차

지하게 되었다.4) REN(2012)에 따르면, 중국은 2011년에 재생가능에너지

에 대한 투자규모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수력, 풍력, 태양열 설비의

신규 설치 용량에서도 세계1위였다. 태양광 설비의 신규설치와 바이오에

탄올 신규 생산은 세계 3위였다. 또한 중국은 총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설비 설치 누적용량에서 수력을 합할 때나 제외할 때나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수력과 풍력, 태양열, 지열의 직접 이용에 있어서도 세계 1위

였다.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확대는 중국의 에너지소비구조에 변화를 가

져올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속가능발전 및 에너지절약과 이산화탄소감축

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은 경제발전

이라는 측면을 넘어 에너지 공급안정과 환경보호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

할을 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는 풍부하고 그 종류도 다양하며 또한 재생

가능에너지기술도 종류가 다양하다.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은 중국에서 획

기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력을 제외한 기타 재생가능에너

지는 자금의 부족,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의 격려조치 및 정책시행이

미흡하여 선진 국가와 비교할 때 많이 낙후한 실정이다. 때문에 재생가

능에너지를 대대적으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견고한 법의 힘으로 추진시켜

야 하며 이로 인하여 법의 제정과 개정에 있어서 진행되었던 논의 및 실

행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은 여태껏 의존해왔던 석유나 화석연료로부터의 공급에서 벗어

나 에너지 전환으로서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

3)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2.

4) China Energy Statistical Yearbook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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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대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중국

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이 눈에 띄게 확대되

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중국이 어떻게 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재생

가능에너지 분야에서 짧은 시간 내에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할 수 있었는

지, 중국이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있어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

것은 무엇인지, 2005년 법을 제정했는데 왜 법의 한계가 있었는지 4년

뒤에 왜 개정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

었는지를 주요쟁점분석을 통하여 다루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

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확대에 영향을 미친, 재생가능에너지의 광범위

한 이용과 보급촉진방안에 역할을 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그 쟁점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현대

사회의 필수재인 전력은 에너지체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수

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에 전력부문으로 주요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의 핵심인 재생가능에너

지에 대해 무게를 두고 현행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법제에 있어 어떠한

쟁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행 중에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났는지를 검토

하고자 한다. 특히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수력발

전의 포함여부, 재생가능에너지를 둘러싼 각 부처의 이해갈등 및 해소방

안, RPS제도로의 전환여부, 보조금지원을 둘러싼 타국과의 무역분쟁, 재

생가능에너지의 보급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모순 및 해소방안 등 다

양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인터넷 자료 및 관련부서에 대한 면담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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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으로 한다. 재생가능에너지문제를 법제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검

토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인만큼 법이라는 논점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관련법을 참고하며 보급현황과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

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며 아울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고자 한다. 문

헌연구와 인터넷자료를 통하여 관련된 국내외 학술논문 및 단행본, 보고

서, 정기간행물 등과 같은 자료를 분석한다.

2) 연구내용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중국의 에너지와 재생가능에

너지 원별 보급률 현황을 살펴본다.

둘째,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의 자료들

을 기초로 하여 재생가능에너지 관련법의 핵심적인 내용인 총량목표, 전

력가격제도, 경제적 장려조치, 이행수단, 특정산업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역사와 발전과정 및 내용을 정리한다.

셋째, 전력생산의 비약적인 성장과 법제도와의 상관성을 살펴본다.

넷째, 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이 있는데

중국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개정을 둘러싸고 어떠한 이해관계의 충

돌이 있었는지 쟁점분석을 통하여 밝혀내고자 한다.

다섯째,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법」은 어

떠한 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가져왔고 어떤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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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과 내용, 연구의

흐름에 대해 서술한다.

제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재생가능에너지와 지속가능발전, 재생

가능에너지관련 중국의 법제와 지속가능발전, 선행연구검토에 대해 서술

한다.

제3장은 중국의 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현황과 추

세로서 중국의 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현황에 대해 소개한 후 법의 변

천에 따른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 변화추세에 대해 살펴본다.

제4장은 재생가능에너지 법제도 및 법제 분석으로서 중국의 입법체

계, 법률제정절차와 참여자, 재생가능에너지 관련법의 변천사, 재생가능

에너지 관련법의 적용범위와 주체, 재생가능에너지법 주요제도 등 내용

을 포함한다.

제5장은 재생가능에너지법 주요쟁점으로서 중국의 「재생가능에너

지법」 제정과 개정과정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재생가능에너지법과

기타 관련 입법의 관계, 적용범위, 관리부문의 확정, 강제이행수단의 선

택, 전력회사, 발전회사 및 전력이용자의 이익조정, 지원제도와 국제분쟁

등 내용에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서술, 분석한다. 다음 이에 기초하여

최종결정에 있어서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 반영상황을 살펴보고 향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제6장은 결론으로서 연구의 요약과 의의, 논문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 13 -

[그림 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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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재생가능에너지와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의 사상은 1950~60년대로부터 시작되었다. 1962년 미

국의 Rachel Carson이 발표한 “Silent Spring”에서 제일 처음으로 “지속

가능발전”이란 단어가 제기되었고 지속가능발전의 사상이 198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형성되었다.

1987년 세계 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라는 보고서를 펴낸 후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이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의 ‘리우선언’,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었다. “미

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세대

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하여 21세기 인류 미래를 담보하는 패러다임으로 자리 매

김하였다. 여기엔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의 원칙이 내재해 있으며 이 두

원칙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이라는 데 대부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원칙이란 환경이 갖는 부양능력의 한계를 인식하면

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형평성의 원칙이란 세대 간에 그

리고 세대내에서 환경이용의 편익과 비용이 형평성 있게 배분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윤순진, 2003).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속가능성과 발전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발전은 전제이고 기초이다. 반대로 지속가능성은 관건이고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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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으면 발전도 없게 된다. 여기서 발전이란 첫째, 인류사회의 물질적

인 재부의 증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사람들의 생활수요를 만족하는

것, 둘째, 모든 사람들의 이익 증진을 기본으로, 이 사회의 전반적인 진

보를 추구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다. 사회의 전반적인 발

전은 경제의 발전 외에, 자원과 환경의 발전, 인류사회의 물질문명과 정

신문명 등 전반적인 발전도 포함하고 있다. 즉 발전의 목표는 자원, 환

경,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이다.

지속가능성이란 첫째, 자원과 환경에 있어서 자원의 생산사용과 자

원의 안정성을 유지하거나 연장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자연자원의 이용

이 후세대의 생산과 생활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음

은 사회발전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할뿐더러 후세대의 이익도

반드시 중시하고 국가와 지역 간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王革华, 2005).

그런데 에너지 문제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성취되기 힘들다. 현재 인류가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의 생산과 분배, 소

비의 전 과정은 경제발전과 함께 다양한 환경문제와 연결되어 있다(윤순

진, 2003). 나아가 에너지 문제는 사회적 형평성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사회계층별, 지역별, 연령

별, 세대별로 고르게 배분되고 있는지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제한된

에너지의 배분을 둘러싸고 국가 간 사회계층간 갈등이 전개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를 통해 편익은 누리되 에너지와 관련 시설의 입지는 꺼림으

로ㅆ 에너지 관련 시설이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들어섬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역사적

과제는 에너지와 환경, 사회의 상관성을 엄밀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현

하기 힘들다.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추구하는 사

회․경제․환경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윤순진, 2003).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 서 볼 때 지속가능한

에너지(Sustainable Energy)란 에너지 생산과 사용이 사회, 경제 및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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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장기적인 발전을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속가능에너지는 에너

지의 지속적인 공급뿐 만 아니라 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이 인류의 복지와

생태평형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UNDP, 2000).

결국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란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

용 및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그 내용으로 한다(윤순진, 2008b).

2002년 세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

획(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JPoI)」에는 “각종 에너지

(Energy Considerations)이용에 있어서 에너지의 효율성, 감당할 수 있는

비용(affordability),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을 사회경제 발전항목에 통

합시켜 고려해야 한다”고 제기하였고 “지속가능에너지”의 기본이념인

“안전하고, 비용부담이 적고, 경제적으로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자원을 추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였다.5)

재생가능에너지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사회적 수용성이 높지만 아

직은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고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환경파

괴의 위험과 사회갈등의 가능성 또한 없지는 않기에 이를 확대하기 위해

서는 법과 제도의 지지와 신중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의

요구에 따라 그 나라의 실정에 알맞은 지속가능에너지법체계를 세워 에

너지와 사회경제 및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공통으로 선택하는 전략이

다.

2. 재생가능에너지관련 중국의 법제와 지속가능발

전

재생가능에너지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5) Plan of Implementation for the United Nations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dopted September 4, 2002 Johannesburg, South Africa, UN Doc.

A/CONF.199/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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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비용이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편익을 넘

어서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며 재생가능에너지관련 환경적 요소

들을 에너지법에 적절하게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994년 「중국 21세기 의제」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생산과 소비의

목표 및 행동방안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은 중국의 지속가능에너지 전략실

시의 지도적인 역할문서로 되었다. 그 후 ,중국은 1995년 「전력법(電力

法)」, 1996년 「석탄법(煤炭法)」 및 1997년 「에너지절약법(節约能源

法)」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법률은 에너지절약방침을 비교적 잘 관철하

였고 또한 에너지이용과 개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환경문제를 대대적

으로 개선하였다. 그 외 1996년 「광산자원법(鑛産資源法)」, 1998년

「토지관리법(土地管理法)」, 2000년 「대기오염방지법(大氣汚染防治

法)」, 2002년 「청정생산촉진법(淸潔生産促進法)」, 2002년 「수법(水

法)」 및 2003년 「오염물질배출징수사용관리조례(排污费徵收使用管理條

例)」 등 일련의 법률과 법규의 제정은 에너지의 사용효율을 높이고 에

너지개발이용에 있어서 환경에 주는 영향을 피하거나 혹은 경감시키는

데 효과적인 법적인 보장을 제공하였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재생

가능에너지법(可再生能源法)」 및 「재생가능에너지발전가격 비용분담관

리시행방법(可再生能源發電价格和费用分摊管理試行辦法)」은 재생가능에

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에너지공급을 증가시키며 에너지구조를 개

선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경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내용

으로 담았기에 더욱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陈勇, 2007).

특히 중국은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측면의 법

령을 출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은 그 법령의 차원도 굉장히 다양하

여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법령사이에도 일부 충

돌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이들

법령에 대해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또한 실제로 「재생가능에너지

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에 대두되었던 다양한 논쟁과 실행과정에 있어서

발견된 문제점 등 해결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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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경제발전과 에너지 안전 및 환

경발전 등 다양한 이유로 추진된다.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법」 제1조

에는 입법목적이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생가능에너지

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에너지공급을 증가하며, 에너지구조를 개선하

고, 에너지안전을 보장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

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고 되어있다. 즉 입법목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 촉진, 에너지공급 증가, 에너지구조 개선, 에

너지안전 보장, 환경보호,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여섯 가지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은 에너지확보(에너지공급

증가, 에너지구조 개선, 에너지안전 보장), 환경보호, 경제사회의 지속 가

능한 발전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법률해석의 측면에서, 상술한 조항을

분석해보면, 법제정의 1차 목적은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하

는 것이다. 그러면 왜서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해야만 하는

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에너지확보, 환경보

호,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들 수 있다. 에너지확보와 환경보호

는 다시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두 개의 요소로

된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정은 경제사

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중국은 석탄과 석유의 소비대국으로서, 개혁개방 이후 주요 에너지

와 초급제품의 수급구도에 있어 이미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자

원이 경제발전에 대한 제약이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전면적인 유족한

상태의 사회를 건설하는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 중국의 에너지수요는

계속하여 대폭 증가하게 된다. 향후 일정한 시기 내 중국의 주요 에너지

원은 계속하여 석탄이 될 것인데 이는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수반한다.

석유의 채취는 이미 극한에 이르렀고 새로 증가되는 석유수요는 거의 전

부 수입에 의지해야 하며 국제유가의 끊임없는 상승과 더불어 중국의 경

제추세에 대해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수요

를 충족시키는 전제 하에, 에너지구조를 조정하여 석탄과 석유의 소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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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감소시키면서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즉 재생

가능에너지 이용 확대는 에너지확보, 환경보호와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

한 발전이라는 세 가지의 목적을 두루 갖고 있다.

에너지는 국민경제발전의 중요한 전제이며, 중국은 경제건설과정에

있어 에너지의 수급모순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

면, 일반에너지자원의 부족은 중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제약

하게 된다. 또한 편벽한 농촌지역은 대형 송전망이 도입되기 어려워 다

수는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전력문제를 해결해야 되며 이는 농촌지구

특히 빈곤지역과 소수민족지구의 발전을 위해서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

이용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일차 에너지소비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석유, 천연가스자원 역시 제한된 상황에서 재생가능에너지와 원자력의

개발이용을 통해 석탄소비의 비중을 줄이고자 한다. 그러면 이러한 에너

지소비구조의 개선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 에너지안전과 환경보호

를 모두 염두에 둔 것으로 사료되며, 석탄 역시 한정적인 에너지원임을

감안하면 역시 에너지보급의 안정성을 우선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에서 이들 목적의 상호위치에서도 나타나는데 환경보호에서는 가

운데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있을 뿐이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예측에 의하면, 21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재생가능

에너지가 점차 화석에너지를 대체하여 주도적인 지위에 놓이게 된다. 특

히, 재생가능에너지의 특성상 현지에너지로서 기본적으로 국제에너지 시

장연료가격의 파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은 1993년부터 석유

의 순 수입국으로 되었는데 경제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중국은 점차 세

계석유시장의 불확정성과 석유생산지역 정치국면의 파동에 의한 영향을

쉽게 받는다. 재생가능에너지를 개발이용하고 필요한 기술보유는 중국의

외국 광물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국가의 에너지안전 위험에

대항하는 능력을 보강해준다.

다른 한 측면에서 이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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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고 또한 중국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외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에너지에 대한 경제발전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경제성장방식을 변경하는 외에도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중시해야

하는데 재생가능에너지는 사용으로 인해 감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요구에 부합된다(黃建初, 2010).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과 관련입법으로부터 보면, 장기적으로

발전중점은 소수력발전과 농촌 바이오에너지의 이용이었고 핵심목적은

농촌의 연료부족을 보충하고 국경지대의 전기이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었다. 90년대부터 시작하여서야 비로소 재생가능에너지의 산업화 발전문

제에 주의를 돌리기 시작했는데 재생가능에너지가 잠재력이 크고, 에너

지와 환경의 형세가 심각하며 재생가능에너지의 산업화, 상업화에 필요

한 기술, 자금, 시장 등 조건이 초보적으로 구비된 상황에서 그리고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의 관련경험을 참조하여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입법의

목적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되어 기존의 농촌과 변경지역의

에너지 문제 해결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산업화와 상업화 발전의 촉진과

보장 및 에너지구조의 다원화와 환경압력 감소에로 이전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본 논문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이다. 윤순진(2003)

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정책결정자들은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이행

하고 있는 세기의 흐름을 읽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에너지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며 이러한 목표는 지속가능성과 환

경친화성, 형평성과 민주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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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성 향상, 에너지절약을 위한 정책수단의 도입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윤순진(2005)은 에너지안보를 단지 물량확보의 관점

에서가 아니라 경제적 환경적 측면까지를 고려하는 보다 확장적 개념으

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면서 에너지안보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원전의 운전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기술적 안정성

과 사회적 수용성,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에너지안보 강화방안으로

유지되기 힘들며 따라서 에너지안보를 강화한 최선의 방안은 수요관리의

강화와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 확대라고 지적하고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의 현황과 정책을 살펴본 후, 한국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관련해서 진상현·한준(2009)

은 신재생에너지 개념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

지만 세부적인 에너지원의 분류와 관련해서는 국제기구나 국가마다 상이

한 통계기준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밝힌 후, 한국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

되는 신재생에너지와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생 불가능한 화석연

료와 재생가능에너지가 결합된 모순적인 신·재생에너지라는 개념을 사용

하고 있으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는 재생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원인 폐기물과 지열 등이 포함됨으로써 정책적 성과를 제대

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가능엔저지 확대에 있어서 주요정책수단으

로 활용되고 있는 FIT와 RPS에 대한 논의들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수

진·윤순진(2011)은 RPS의 이론적 기대가 현실에서도 구현될 수 있는지,

동일한 이론적 기대와 달리 국가별로 시행결과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지 밝히기 위해 이미 RPS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 사례들

을 검토하여 RPS의 이론적 기대가 현실에서 항상 구현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RPS의 성공적 시행 여부는 시행 국가의 특정 재생가능에너지

부존자원의 규모와 구성 형태, 내용의 적절한 설계, 제도의 일관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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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여러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바 이는 2012년 RPS 도입을 앞두

고 있는 한국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제시하였다. 李艶芳(2005)은 RPS와

FIT제도가 국제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두 가지 주요 제도이고

RPS는 시장에 기반한 제도이며 FIT는 정부의 추진에 기반한 제도라고

지적하였다. 중국의 에너지수요 거시적 상태와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상

황에 근거하여 「재생가능에너지법」에서 구체적인 법률제도를 구축함에

있어 RPS를 취하면 커다란 장벽에 부딪치게 될 것이고 최소한 그 당시

의 상황에서 중국은 RPS제도를 도입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반면, FIT

제도는 더욱 강한 실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재생가능에너지 조기발전

을 지원하는 주요제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李艶芳·張

牧君(2008)은 RPS제도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추진하는 주요제도로서

영국, 미국 등 국가에서 보편적인 인정과 법률확인을 받고 있으며, 중국

은 2005년 공포한 「재생가능에너지법」에서 독일식의 FIT제도를 도입

하여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을 추진시켰다고 지적하였다. 몇 년간의 발

전을 거쳐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은 수량 및 유형에 있어서 모

두 매우 큰 발전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측면에서 문제점

에 봉착하였다. 따라서 RPS제도의 도입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

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중국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현황, 전력체제개혁과 현황, 국가가 전력시장에 대한 감독관리수준,

기존제도와의 연계, 기타 국가의 RPS제도 참조 등을 통해 중국의 실정

에 부합되는 RPS제도의 도입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아직

은 RPS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대안으로 전력 고정가격제도를 유지

하는 한편 전력회사에 대한 지령성적인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할당지표

관리를 통해 변형된 RPS제도의 도입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들 연구는 재생에너지의 개념, 재생가능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발전

의 관계, FIT와 RPS의 선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

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본 논문에서 이러한 기본이론 특히 지

속가능한 발전,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념 등이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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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부분에서는 이러한 시사점이 중국에도 유

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대체로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중심으로 소개를

진행한 후 현행규정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더 나아가 문제해결에 대해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가 전체 관련 연구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강효백(2011)은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법」 제정 및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한 후 「재생가능에너지법」을 비롯한 중국의 재생가능

에너지법제는 전반적 법률체계의 낙후, 관련법제와 연계성의 부족, 하위

법규의 미비, 상하위 법규 간 상호모순과 중첩, 재생가능에너지 유형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정, 실효성과 강제성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종우(2012)는 기후변화의

측면과 연계하여 중국 재생가능에너지법제도 확립의 문제에 대해 논술하

였고 이어서 바이오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측면에 있어서 이

용의 법적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더 나아가 중국 재생가능에너지법

제도의 발전과제에 대해 견해를 피력하였다.

李艶芳(2010)은 비록 중국이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에 의해 구체적인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최근 들

어 입법 등을 통해 온실가스의 배출을 적극 통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

후변화방지 측면에서 「재생가능에너지법」에 대해 소개한 후 입법목표,

재생가능에너지계획, RPS와 FIT의 선택, 경제지원조치 등 측면에서 문

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毛如柏(2007)은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시행 후 재생가능에너지산

업이 빠른 발전을 취득하였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일부 부대 법규규정이

마련되지 못한 점, 재생가능에너지법률의 시행과 감독에 있어서의 문제

점,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이 낙후한 점 등 존재하는 문제점을 열거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태양에너지발전에 존재하는 문제점

을 자세히 지적하였다. 孟雁北(2007)은 「재생가능에너지법」, 특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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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적인 규정들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아직 이러한 부대

적 규정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하며 제때에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와 신에너지에 대해 비교하면서 재생가능에너

지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에너지에 속하는 수소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재생가능에너지법」과 별도로 신에너지도 포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그 대안으로 에너지법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牛忠志·張曉姃(2008)은 「재생가능에너지법」에 아직 완정한

기본원칙체계가 없고 일부 필요한 제도가 결핍하며 법률규범의 시행력이

약하고 장려규정이 결핍하며 법률책임의 설정에 있어서 엄격하지 못한

등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법의 기본원칙체계 구축, 재생가능에너

지 분류할당제도와 녹색증서거래제도 도입, 장려제도 추가, 법률책임과

처벌강화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黃建初(2010)는 「재생가능에너지

법」에 대해 그 입법배경, 입법과정의 논의 및 해석을 진행하였다. 任東

明·曺靜(2003)은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에 원가가 높고 시장이 협소한 2

대 문제가 존재하기에 이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새로운 정책을 제정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중국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다중 목적은 새로 출범한 정책이 하나의 정

책체계를 이루도록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목표제도, 가격확정제도, 거래제

도, 선택제도와 보상제도 등 다섯 가지 운영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曾加·董飛(2011)는 대중참여원칙, FIT제도, 녹색증서제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국 「재생가능에너지법」 수정 후에 여전히

존재하는 제도설계 부족문제를 분석하여 그 원칙체계와 제도설계의 연결

이 완벽하지 못하고 확정한 전액보장구매제도가 합리적이지 못하며 제도

시행의 관련조치가 결핍하다고 비판하면서, 대중참여원칙을 도입하고,

FIT제도를 개선하며 녹색증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는 중국 「재생가능에너지법」의 특정 측면에 대한 연구로

서 법 전반에 대해서가 아니라 특정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토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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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을 마련하는 논문이다. 김종우(2009)는 중국 환경정보공시권리 보

호의 법적 문제 및 개선에 대해 연구하고, 환경정보공시에 관한 중국의

녹색증권법률제도상의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세제지원, 신용대출 등

측면에서 녹색금융제도의 활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李艶芳(2008)은 중국

의 재생가능에너지 관리체제가 “통일적인 관리와 각 부문의 관리가 결부

되고 중앙관리와 지방관리가 결부된” 관리모델이라고 지적한 후, 이러한

관리모델은 비록 총체적으로는 적합하지만 “자원관리와 에너지관리가 서

로 분리되고”, “심사비준을 중요시하고 관리를 경시하며”, “경제적 관리

를 중요시하고 사회적 관리를 경시하고”, “농촌관리와 도시관리가 서로

분리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전

면적인 시행 및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에 있어서 상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행 재생가능에너지 관리체제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중국의 재생가능에

너지 관리체제에 대해 연구를 통해 개선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李艶芳 岳小花(2010)은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입법이 아직 시작단

계에 있고 체계를 구성하지 못하였으며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규모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되는 법률문제가 점차 많아

질 것이라고 전제한 뒤, 미국 등 국가의 입법경험을 참고하고 중국의 국

정에 결부하여 「재생가능에너지법」을 기초로 하고, 각종 재생가능에너

지기술 전문입법과 지방입법을 기본으로 하며, 기타 관련입법과 정책을

보충으로 하는 재생가능에너지 법률체계를 구축하여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그 파생문제에 대해 필요한 입법과 제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관련 입법 및 제도를 수정과 개선하여 재생가능에너지

의 발전에 제도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제도적인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李艶芳·劉向寧(2008)은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시행에 있어

서 일련의 부대규칙과 정책을 제정해야 하는 외에도 기타 법률과의 조화

와 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 하에 중국의 기존 에너지입법, 행정입법, 환

경자원입법, 경제입법 및 민사입법 등에 아직 지속가능발전이념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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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여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문제를 해

결함에 있어 아직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없고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측

면에 있어 장려역할을 할 수 없으며 일부 규정은 심지어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대한 장애로 작용하기에 현행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관련입법을 개선하는 것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개발, 이용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林承鐸(2010a)은 비교분석법을 이용하여 중국의 기존상황 및 국외

의 해당입법에 대해 연구하였고 중국의 에너지입법 개선에 대해 건의를

제기하면서 에너지법률체계의 수립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되는

입법을 개선하고 특히 2010년 중국국가에너지위원회의 설립 후, 중국은

분업 세분화, 국가협력, 에너지정책조정, 가격확정제도 법제화 등 측면에

서 중국의 에너지분야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林承鐸(2010b)은 에너지법의 출범을 제안하면서 이는 에너지분야

단행입법의 제정과 개정에 법적근거를 제공하게 되며 또한 에너지 단행

입법 간의 그리고 에너지입법과 기타 법률 간의 문제해결에 유리하여 국

가강제력이 국가에너지 경제안전과 에너지전략의 효과적 시행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宋彪(2009)는 법치사회에 있어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하여 사회책

임과 대중의무를 나타내는 입법에 의지해야 하며 이는 구체화된 강제적

규칙을 통해 명확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표현하여 정부와 사회의 구체

행동을 지도하는 기준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국가들은

이를 위해 강제적규칙을 입법의 주체내용으로 하였으나 중국은 아직 충

분하고 제도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입법목표의 실현에 영향을 주며

고위층의 정책 출범, 산업발전의 노선도 작성, 지방제도의 창조 등 방식

을 통해 점차 강제적 규칙을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입

법에서 부과한 정부의 의무가 모두 원칙적인 내용으로서 행정부문의 추

가입법이 필요한데 이러한 행정입법이 낙후하고, 중앙입법과 지방입법에

있어서 모순이 존재하며 여러 부서가 감독 관리하는 제도의 존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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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강제적 규칙의 효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王明遠(2007b)은 「에너지절약법」과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예로

삼아, 에너지법의 실시는 정부, 시장, 사회와 관련되는 복잡한 공정이고

정부와 사회의 관념의식, 에너지 감독관리체제 및 정부의 법 집행능력,

기술수준과 시장육성상황 등 기초적 조건과 요소 외에 그 핵심은 정부

감독관리 업무의 이행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관련

주관부문이 그 에너지 감독관리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및 법률

적 제약과 책임추궁제도를 강화하고 대중참여를 강화하며 정부의 권리를

제약하고 시장, 정부와 사회의 분업협력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王

明遠(2007a)은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소개한 후 정부에서 경제원가만

고려하고 사회원가, 환경원가는 홀시하며 지방정부의 과도한 GDP증가

추구 등 정부의 그릇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관념, 부대조치와 규칙제정

의 미비, 입법에 대한 집행의 문제 등을 「재생가능에너지법」 시행에

있어서의 주요한 장애로 지적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는 중국과 외국의 「재생가능에너지법」에 대한 비교를 통

해 외국의 우수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거나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양

국의 협력을 탐색하거나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점유에 제언을 한 연구들

이다. 원동아(2011)는 중국의 에너지 수급 현황과 전망 및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정책을 살펴본 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정책을 대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한국에

향후 성장잠재성이 높은 중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

으로 보고 태양광의 실리콘 박막과 CIGS박막의 경우 한국의 기술이 앞

서고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 및 대량 생산 라인에 관련된 우수

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대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 해상 풍력발전에 따른 다양한 시장 수요 창출은 한국에 관련 산업

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았다.

杜群·廖建凱(2011)는 재생가능에너지입법과 제도운영의 차이가 독

일, 영국 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상황의 차이를 야기한 중요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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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명하고 이러한 양국의 경험이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 대

해 중요한 참고가치를 가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독일과 영국 양국의 재

생가능에너지입법, 법률규정과 실시효과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중국

재생가능에너지입법과 법률제도를 개선할 대책을 제시하였다.

許泰秀(2010)는 한중 양국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 있어서 공통점

과 차이점 및 각자 처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법률

제도, 정책목표, 재정투입, 구체적인 촉진조치 등에 대해 비교를 진행하

였다. 다음 양국이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는 시장과 기술조건

에 대해 분석하고 양국이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조수에

너지 등 측면에 있어 협력의 각자 우세에 대해 분석한 후 양국이 적극적

인 양국 에너지외교를 진행하고 대화를 강화하여 협력분야와 모델을 창

조하며 양자간 협력과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재생가능에너지의 협력

발전을 촉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상술한 연구들은 대부분 중국의 현행 규범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들

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그쳤고 이러한 규

정이 도입된 배경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주요한 핵심문제

에 대해서 다만 문제가 존재한다고만 서술하고 왜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

되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법의 제정과정에서 어떠한 논의와 상황이 발생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더욱 전무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연구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법」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존재하는 서로 다른 행위자, 그리고 이러한 행위자들이

입법과정에서 어떻게 참여를 하였고 어떠한 입장들을 제시하였으며 최종

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현재의 규정이 도입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법령의 제정 전 및 개정 전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었고 이러한 상

황이 어떠한 정도로 입법에 영향을 미쳤으며 다시 입법은 어떻게 재생가

능에너지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통해 기존 법령의 효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를 둘러싸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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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미국, EU, 인도 등 국은 무역마찰을 이미 빚고 있거나 또는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산업 발전을 대폭 추진하

고 있는 기존의 보조금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미국 등 국가와의 분쟁

및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산업 발전에 다시 어

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을 해보고 적시적인 제안

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는 다른 연

구방법과 내용을 취하고 있고 또한 입법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그 근본

적인 이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입법을

더 깊게 분석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는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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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의 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생산과 소

비의 현황과 추세

1. 중국의 에너지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10% 가까운 고도성장을 가져

왔는데 이것은 주로 석탄에 의존한 것이었고 석유소비의 증가 또한 주요

한 토대가 되었다. 석유소비의 증가로 인해 중국내 석유가격이 지속적으

로 상승했을 뿐 아니라 세계유가 또한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과

정에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급속한 증가, 에너지

수요 급증 등 많은 환경·에너지 영역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급속도로 증가했다. 에너지와 관련하

여 중국은 1960년대 중반까지는 석유 생산이 자체소비량을 충족하는 수

준이었으나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주요 석유수출국의 하

나가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석유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석유 수출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1993년을 기점으로

중국은 석유수출국에서 순 석유 수입국이 되었고(원동아, 2011) 2006년

에는 석탄 수입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에너지 안보문제에 대

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중국 정부는 에너지 확보를 위

해 다각적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중요한 참가자가 되었는데, 2010년 전 세계 총 에너지 소비량의 17.5%를

차지하였다. 그 결과, 세계 에너지 총 소비의 중심이 중국과 아태지역으

로 집중되고 있다(그림2).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중국은 재생가능에너

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전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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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여기서 아시아는 중국을 포함하지 않았다.

출처: IEA, 2012 Key World Energy Statistic

[그림 2] 1973년과 2010년 세계 총1차에너지와 최종에너지의 지역별

비중

중국통계연감(2011)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에너지 총 생산량은

27.97억 TCE이며, 그 중에서 석탄생산량은 1978년 이래 여전히 에너지

구성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석유 생산량은 9.8%, 천연가스 생산

량은 4.3%였다. 기타에너지(수력, 원자력, 풍력)의 생산량은 1978년 3.1%

에서 2010년에는 9.4%에 달해 3배 이상 성장하였다. 그림3, 4에서 제시

된 것처럼, 중국의 에너지원별 생산과 소비구조의 특징은 석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석유인 구조이다. 2010년 중국 에너지 총

소비는 32.5억TCE이었는데, 그 중 석탄이 68%로 가장 많이 소비되었으

며 다음으로 석유가 19.0%, 천연가스가 4.4%, 기타에너지가 8.6%로 나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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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China Energy Statistical Yearbook 2011

[그림 3] 중국의 에너지 생산구조(1978-2010)

자료출처: China Energy Statistical Yearbook 2011

[그림 4] 중국의 에너지 소비구조(197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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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China Energy Statistical Yearbook 2011

[그림 5] 중국 에너지 소비 및 생산량 추이(2000-2010)

석탄의 소비 비중이 다소 감소하긴 하였지만 중국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특징은 석탄이 가장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다. 석탄을 위주로 하

는 에너지구조가 그림 5에서 볼수 있듯이 2000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

지 에너지 생산과 소비량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오랜 시

간동안 지속되어 왔기에 석탄 위주의 에너지구조는 앞으로 몇 십년 내는

변화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석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때문에 에너지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석탄의 종합적 이용을

향상시키고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면서 에너지절약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국 에너지정책의 중점이 되고 있다.

2. 재생가능에너지

중국에서 재생가능에너지라 함은 풍력, 태양, 수력, 바이오매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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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모 만TCE

발전량 25,510만 kW 25,460(합계)
수력발전소 21,606만 kW 23,006
풍력발전소(on-grid) 3,131만 kW 1,517

풍력발전소(Small off-grid) 15만 kW 8.4
태양광발전 86만 kW 26.4
바이오매스발전 669만 kW 898
지열해양열발전 2.8만 kW 5.0

열공급 3,665(합계)
태양에너지온수기 16,800만m2 2,016
태양에너지쿠커 200만대 46.0
메탄 140억m3 1,000

열, 해양 등 자연에너지를 가리킨다. 수력발전의 「재생가능에너지법」

적용여부는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이 결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으며

저효율 부뚜막 직접 연소방식을 통한 농작물 줄기, 땔나무, 분변 등의 이

용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6) 여러 가지 재생가능에너지자원의 잠

재량, 기술적인 측면과 시장수요에 근거하여 중국 정부는 풍력, 수력, 바

이오매스, 태양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 중점발전영역으로 정하였다.7)

2010년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는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왔는데8) 동

기간 재생가능에너지발전량은 당해 전력발전량의 18.2%를 차지하게 되

었고 재생가능에너지이용 총량은 2.94억 TCE로서 당해 1차에너지소비총

량의 9.09%를 차지하였다(표 1).

<표 1> 2010년 중국재생가능에너지개발이용

6) 「재생가능에너지법」 제2조.

7) 2006년 중국 재생가능에너지산업발전보고.

8)재생가능에너지 발전(發電)면에서, 2010년말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수력발전기는 2.16억

kW에 달하였고 연간 발전량 6,867억 kW로서 약 2.30억TCE의 연소량에 맞먹는 수치

였다. 풍력발전기(on-grid)는 3,131만 kW에 달하였고 연간 발전량 494억 kW로서 약

1,517만TCE의 연소량에 맞먹는 수치였다. 풍력 발전기(Small off-grid)는 15만 kW에

달하였고 연간 발전량 2.7억 kWh로서, 8.4만TCE의의 연소량에 맞먹는 수치였다. 태

양광발전은 86만 kW에 달하였고 연간 발전량 8.6억 kWh로서, 26.4만TCE의 연소량

에 맞먹는 수치였다. 바이오매스발전기는 669만 kW에 달하였고 연간 발전량 268억

kWh로서, 898만TCE의 연소량에 맞먹는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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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연료 350만톤 175
지열이용 13,090만m2 428

교통연료 241(합계)
바이오에탄올 184만톤 184
바이오디젤 40만톤 57.2

합계 29365.7
재생가능에너지가 1차에너

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9.09%

자료출처: The Renewable Energy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11

2005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이 발표된 이후 2005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규모는 끊임없이 증가되었고

2009년에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이는 추후 「재생가능에너지

법」의 개정하게 된 원인으로도 해석된다(그림6, 7).

자료출처: The Renewable Energy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11

[그림 6] 재생가능에너지가 1차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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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The Renewable Energy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11

[그림 7] 재생가능에너지 연간 증가율추이(2006-2010)

1) 풍력

중국에서 풍력은 수력 다음으로 그 자원은 아주 풍부하며 총량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찍 20세기 70년대 말 국가기상국은 처음으로

풍력자원의 총체적인 계산을 하고 그 후 수차례의 전국적인 조사를 진행

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풍력발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지상

10m상공에서 풍력에너지밀도가 150W/m2 이상의 지역이며 중국에서 그

에 해당하는 육상면적은 약 20만km2로서 이론적인 자원보유량은 40억

kW이상이고 육지 이론적인 기술적 개발 가능량은 약 6-10억 kW이다.

바다 풍력자원은 약 10-20%해면에서 이용가능하기에 비록 근해 풍력자

원이 풍부하지만 그 설비용량은 약 1-2억 kW좌우밖에 안 된다. 풍력자

원이 풍부한 지역은 주요하게 서북, 화북과 동부의 초원 또는 사막 및

동부와 동남연해, 그리고 섬들에 분포돼 있다(그림9).

2008년 중국은 각각 감숙(甘肅), 신강(新疆), 하북(河北), 길림(吉林),

내몽고동부(蒙東), 내몽고서부(蒙西), 강소(江蘇) 등 풍력자원이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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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7개의 천만 kW급 풍력발전기를 건설하였다. 2010년 말, 산동(山

東)연해지역에 천만 kW급 풍력발전기를 추가 증설하여 모두 8개의 천만

kW급 풍력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 8개의 천만 kW급 풍력발전기지

는 풍력자원이 풍부하고 50m상공에서 3급 이상의 풍력자원 개발량이

18.5억 kW이다. 동해대교(東海大橋)해상풍력발전장도 2010년 상해에서

정식 운영되어 유럽이외의 최대 해상풍력발전장으로 부상했다. 동 기간

풍력발전 설비 분야에서는 4개의 중국기업이 세계 10대 풍력발전설비제

조기업의 반열에 올랐고 설비를 해외에 수출하기 시작했다.9)

2006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이 시행된 이래, 풍력발전은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고 설치량은 매년 증가하였는데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풍력발전설비용량의 증가율은 100%이상에 도달하였다. 2010년 새로 증

설한 풍력발전설비용량은 1,893만 kW로서 누적 총 설비용량은 이미

4,473만 kW에 이르렀다.

출처: Chinese Wind Energy Association, 2011

[그림 8] 풍력 발전 증가추세(2005-2010)

9) 2010년 중국풍력발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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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중국 풍력발전 설비용량 지역별 분포10)

2) 태양에너지

중국 태양에너지자원은 풍부하고 지역적인 편차가 있긴 하지만 태

양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자연적인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중국의 2/3

지역은 연중 5,000MJ/㎡의 태양광 복사에너지를 받고 있으며 연간 일조

시간은 2,000h 이상으로 태양광 자원이 풍부하며 티베트 서북부의 최고

점에서는 8,400MJ/㎡에 달해 세계 태양에너지자원이 제일 풍부한 지역

의 하나이다(그림10).

10) 2011년 중국풍력발전설비용량 통계, 중국재생가능에너지협회 전문위원회,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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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중국 태양에너지 자원 지역적 분포11)

이러한 자연적 특성 때문에 현재 태양에너지 발전분야의 수익이 높

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석탄화력 발전을 대신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을

전체 발전량의 45% 이상까지 향상 시키는 것이 중국 「재생가능에너지

중장기발전계획」의 목표이다. 태양에너지는 중국에서 수력, 풍력 다음으

로 규모가 상당하고 산업화 잠재력이 있는 재생가능에너지원이다.

태양에너지는 크게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한 산업 두 개의 산업으

로 나눌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은 반도체로 구성된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빛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다. 중국의 태양광 발전 연구

는 1958년부터 시작되었으나, 태양광발전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

은 2004년부터이다. 「재생가능에너지법」의 발표와 국제시장의 요구에

따라 태양광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2007년 태양전지의 총생산은

1,088MW로서 그 후 연속 4년간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2007년 기준 태

양열온수기시장의 66.7%를 장악하여 세계 1위의 생산국이며 전 세계 태

양열온수기의 76%를 보유하였다. 2008년에 중국은 전 세계 태양전지 생

11) http://cwera.cma.gov.cn/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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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량의 80%를 차지하여 세계 25대 태양전지 기업 중 중국 대륙 기업은

8개로 합계 생산량이 1,821MW에 이르렀다. 2008년 태양열온수기 연간

생산량은 3,100만㎡이었고, 생산액은 43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320억 위

안) 34.3% 증가했으며 수출은 1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3.8% 증가

하였다. 수출국은 유럽, 미국,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한국, 동남아시아 등

100여개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원동아, 2011).

2010년 태양광 전지 총생산량은 8000MW로서 2009년 대비 100%

증가하였고 동 기간 새로 증설된 설비용량은 560MW, 누적 설비용량은

860MW로, 2009년 대비 287% 증가하였다(그림11).

출처: The Renewable Energy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11

[그림 11] 태양광 전지 생산량과 설비용량의 발전추이

태양광 발전은 기술면에서 발달하였지만 시장에서의 주요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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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가가 너무 높고 원자재의 부족함이다. 현재, 태양광발전의 비용은

여전히 4-6위안/kW/h 좌우로 책정되어 있어 산업화의 이용과 거리가 상

당하다. 하지만 2004년부터 국제 태양광 시장 특히 독일, 일본 시장의 수

요에 따라 중국의 태양광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국제적인 경쟁력과

지명도를 갖춘 일련의 태양광전지 생산 기업들이 형성되었다. 2010년 중

국의 설비용량은 태양광전지 생산량의 5%밖에 차지하지 않았고 여전히

95%이상이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태양광전지 산업은 여전히

국제시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에 국내시장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

이 있다.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태양광발전 능력을 20,000MW로 확대할 계

획이다. 특히 태양광 및 태양열발전은 전력보급 상황이 열악하고 송전망

건설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오지를 중심으로 보급에 역점을 두고 있

다. 또한 도시지역의 경우 대규모태양광발전소 건설보다는 건물 옥상 등

에 태양광 시설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 있어, 도시지역에

서는 일반 화력발전의 보조적인 역할에 그칠 것으로 예상 된다. 향후 태

양광발전은 통신, 기상, 철도, 도로 분야에서 잘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동아, 2011).

그 외 태양에너지는 태양열을 이용한 산업인데 주로 태양열 온수기,

태양열 발전, 태양레인지와 태양열 하우스 등이다. 중국에서는 태양열 온

수기가 경제적이고 친환경제품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1990년 이후부터 중국은 줄곧 세계적으로 태양열 온수기 생산과 사

용의 대국으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2010년에 이르기까지 태양열 온수기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줄곧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태양열 온수기 연간 생

산량은 4900만m2로서 전 해에 비해 16.7% 증가하였고 판매량도 16,800

만m2로서 전 해에 비해 15.9% 증가하였으며 태양열 온수기 생산기업의

총생산액은 700여 억 위안에 달하였고 전 해에 비해 100여 억 위안 증가

하여 사회에 350만개의 취업기회를 제공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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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는 고전적인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석기시대로부터 화석의

시대가 석탄과 함께 시작되었던 약 1800년까지 나무는 독보적으로 제1의

에너지원이었다. 오늘날까지도 바이오매스는 미국의 총 에너지 공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EU에서 전체 재생에너지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IEA는 바이오매스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80%의 재생에너지원

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세계에너지기구(World Energy Council)는 심지어

바이오매스를 잠재적인 세계 최대이자 최고의 지속가능에너지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풍력이나 태양력과는 달리 바이오매스는 수요의 변동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동과 정지를 할 수 있어서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에 있

어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Morris CRAIG, 2007; 전용두 역, 2008).

중국은 바이오매스 자원이 풍부하고 종류도 다양하며 총량 또한 많

은바 주로 농촌 상품과 생산 및 가공 폐기물, 공업 폐기물과 도시생활쓰

레기 등이 있다. 중국의 바이오매스는 주로 화동지역에 집중되어있고 그

다음으로 중남, 동북, 화북, 서남, 서북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농업대국으로서 농업폐기물자원도 널리 분포되었다. 그 중 농작물

짚의 매년 생산량은 7억 톤으로서 에너지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양은 약

3억 톤이며 이것은 1.5억TCE 연소량에 맞먹는 수치이다. 공업유기 폐수

와 가축양식업장폐수 자원도 이론적으로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양

은 800억m3로서 이것은 5,700만TCE 연소량에 맞먹으며 땔나무숲과 임

업 및 목재 가공폐기물의 자원량도 3억TCE 연소량에 맞먹는 수치이다.

최근, 중국 도시 생활쓰레기 연간 배출량은 1.4억 톤이며 2020년에 이르

기까지 2.1억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만약 쓰레기를 매립회

수 또는 소각하여 전기공급에 이용된다면 매년 1300만TCE를 대체할 수

있다.12) 2010년 말에 이르러 전국 각종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용량은 합계

약 670만 kW로서 「재생가능에너지11.5계획」에 제시된 550만 kW의 목

12) 2006년 중국재생가능에너지산업발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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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초과하였다. 농촌에서 바이오매스의 이용은 이미 400만 가구에서

메탄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농업폐기물 메탄가스공정은 72,741곳이나 된

다. 그 외 바이오 액체연료의 이용에서도 뚜렷한 발전을 가져왔는바

2010년 바이오연료 생산량은 350만톤으로서 2009년에 비해 75% 증가하

였다.

4) 수력

수력자원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재생가능에너지원이다. 중국의 광

활한 땅덩어리에는 강과 하천이 많고 강우량이 풍부하며 낙차가 크므로

매우 풍부한 수력자원을 가지고 있다. 수력에너지자원 잠재량이나 개발

가능한 수력에너지자원이거나를 막론하고 중국은 모두 세계에서 첫자리

를 차지한다. 2003년도 전국 수력에너지자원 재검사성과에 근거하면, 기

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전국 수력에너지자원 설비용량은 5.42억 kW이

고 연간 발전량은 2.47만억 kWh이다. 경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설비용

량은 4억 kW이고 연간 발전량은 1.75만억 kWh로서 경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연간발전량의 100년간 중복사용으로 계산하면 수력에너지자원은

중국의 잔여 전통에너지 저장량의 40％가량을 차지하여 석탄에 버금간

다. 중국의 수력에너지자원은 분포가 광범하며 지역적으로 주로 서부지

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70%는 서남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주

로 장강(长江), 금사강(金沙江), 아롱강(雅砻江), 대도하(大渡河), 오강(乌
江), 홍수하(红水河), 난창강(澜沧江), 황하(黄河)와 노강(怒江) 등 대형

강, 하천의 간류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의 전체 설비용량은 전국

적으로 경제적으로 개발 가능한 양의 약 60％에 달하고 집중개발과 규모

적인 외부송부의 양호한 조건을 갖고 있다.

2006년 말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수력발전의 설비용량은 총 1.25억

kW에 달해 전국 총 발전 설비용량의 19％에 달하고 연간발전량이 3900

억 kWh로 전국 총 발전량의 13％를 차지하였다. 이 중에서 소수력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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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설 비 용 량 ( 만

kW)
년 발전량(억 kW/h)

연 발전량 전국

비중(%)

화북 700 230 1.2

동북 1200 380 2.0

화동 1800 690 3.6

중남 6700 2970 15.5

서남 23200 13050 67.8

서북 4200 1910 9.9

전국 37800 19230 100

4,000만 kW이고 연간 발전량이 약 1,400억 kWh로 전국 근 1/2의 국토

면적, 1/3의 현, 1/4 인구의 전력공급을 담당하였다. 전국적으로 이미 653

개의 농촌수력발전에 의지한 초급전기와 가스가 보급된 현을 건설하였고

400개의 소수력발전에 주로 의지한 부유한 수준의 전기와 가스가 보급된

현을 건설하고 있다. 중국의 수력탐측, 설계, 시공, 설치와 설비제조는 모

두 국제수준에 이르러 완전한 산업체계를 구축하였다.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2020년에 이

르러 중국의 수력발전 설비용량은 3억 kW에 달하게 되고, 이 중에서 소

수력은 7,500만 kW로 수력에너지의 경제적으로 가능한 개발수량의 75%

를 차지해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선진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2030년을 전

후하여 중국의 수력발전은 기본적으로 개발을 완료하고, 설비용량은 3.5

억 kW 좌우에 이르며 발전량은 1.5만억 kWh정도에 이른다. 만약 인당

1kW의 전력수요로 계산하면, 대략 그때 중국 발전 설비용량의 23%가량

을 차지하며 따라서 때문에 수력발전은 중국의 에너지공급에서 시종일관

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13)

<표 2> 지역별 개발 가능 수력에너지 자원

출처: 我國水资源分布

http://www.indaa.com.cn/zt/zgsd/zgsd_snfb/200908/t20090831_210496.html

<표 2>에서 보시다시피 중국은 수력자원의 지역적인 분포가 매우

13) 2006년 중국재생가능에너지산업발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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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일하여 대부분 서남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중남과 서북

지역이고 화북, 동북과 화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

[그림 12] 중국 개발 가능한 수력자원의 지역적인 분포도14)

3. 법의 변천에 따른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 변화

추세

「재생가능에너지법」 시행의 영향으로 인하여 2006년부터 시작하

여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의 비중이 하락추세를 종료하고 상승하

기 시작하였다.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구성으로부터 보면, 기술이 성숙되

고 경제적인 소수력이 주도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원이 풍부하고 기술

14) http://www.indaa.com.cn/zt/zgsd/zgsd_snfb/200908/t20090831_2105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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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본적으로 성숙되었으며 상업화에 근접한 풍력발전과 바이오발전의

발전추세도 신속한데 특히 풍력발전의 증가세가 가파롭다. 자원의 잠재

력이 거대한 태양광발전은 원가가 비교적 높은 등 원인으로 인하여 차지

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 태양에너지의 다른 이용제품인 태양에너지 온수

기는 친환경제품으로서 사용이 편리하여 광범히 사용되고 있으며 2008년

말 현재 중국 태양에너지 온수기의 사용면적은 15억m2로 세계 태양에너

지 온수기 총 사용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2003-2008년간, 풍력발전, 소수력, 바이오와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및 그 연간 성장비율은 총체적으로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래 이들 4개 종류의 재생가능에너지 성장특점 및 법규정책이 이들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1) 풍력발전

2003년부터 시작하여 풍력발전 특허권정책(风力發電特许權政策)15)

을 실시하여 풍력발전항목의 경영권을 시장경쟁의 방식으로 기업에 수여

하였다. 동 정책은 경쟁으로 풍력발전 전기요금의 하락을 촉진하여 풍력

발전의 송전망 연결가격이 너무 높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풍력발전

투자의 다원화를 촉진하고, 풍력발전항목의 공급 가능한 전력량에 대한

전부구매를 보장하였으며, 공평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중국은

2005년 7월 「풍력발전건설관리관련요구통지」에서 풍력발전설비의 국산

15) 풍력발전 특허권정책은 입찰을 통해 풍력발전개발업체와 전기요금을 확정하는 제도

인데 입찰 중 풍력발전항목 입찰업체의 융자능력, 재무방안, 기술방안, 설비의 현지화

방안, 전기요금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중국 풍력발전산업의 발전을 효

과적으로 육성시켰다. 낙찰을 받은 업체는 특허권계약의 규정에 의해 낙찰항목의 투

자, 건설과 경영으로 인한 모든 투자 및 리스크를 담당하고 특허기간 내 업체는 항목

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가지며 정부는 동 항목을 이용한 풍력발전 전력에 대해 전부

구매하겠다고 약속한다. 소재지의 전력업체가 낙찰된 투자업체와 전력구매계약을 체

결하고 그 기간은 항목의 경영기간보다 길어야 하며 전기요금은 낙찰가격에 따른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20-2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후 풍력발전항목의 모든 자산과 소

유권 및 사용권은 현지 정부나 지정한 대리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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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비중이 70% 이상에 이르도록 규정하고 풍력기기 제조업체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2004년 이래 풍력발전 설비

용량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림7에서 제시된 것처럼 2008년 풍력발전 설비용량의 증가속도는

2007년 대비 둔화되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각 국

유발전그룹이 풍력발전자원을 취득하기 위해 매우 낮은 입찰 연결가격을

제시하여 특허입찰항목을 취득함으로써 악성경쟁을 야기하였다. 국영기

업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민영기업이 풍력발전산업에 접근하기 두렵도록

만들었으며 그 결과 풍력발전의 장기적인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2) 국내 설비제조업의 발전을 빠르게 진흥시키고, 소형 풍력발전기기의

수입에 대한 의존을 제한하기 위하여, 중국이 출범한 「대효능풍력발전

기기 핵심부품 원자재수입세정책조정통지(關于调整大功率风力發電机组及

其關键零部件、原材料進口稅收政策的通知)」16)는 소형 풍력발전기기의

수입원가를 증가시켰다.

2009년 7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공포한 「풍력발전송전망연결

전기요금정책개선통지」는 전국을 4가지 종류의 풍력에너지자원구역으로

분류하고 풍력발전 기준전기요금(标杆上网電价)17)수준을 각각 0.51, 0.54,

0.58, 0.61위안/kWh로 책정하였다. 기준전기요금을 명확히 한 후 만약

통일 입찰하고 투자원가를 확인하면 일정한 이윤공간을 구성하게 되어

투자의 유치에 유리하다. 2010년 후, 풍력발전이 여전히 빠른 발전을 유

지하였다. 「재생가능에너지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2020년에 이르러

16) 재정부 제정, 2008년 5월 1일 시행, 2009년 7월 1일 폐지. 동 통지는 2008년 1월 1일

부터 국내기업이 대형 풍력발전기기를 개발,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핵심 부품과 원

자재에 대해 수입관세를 환급하여 주도록 하였고, 그 환급금액은 국가의 자본금으로

되어 기업에 투자되며 주로 기업 신제품의 연구, 제작, 생산 및 창조능력의 양성에 사

용되도록 하였다. 동 통지의 시행과 더불어 소형 풍력발전기기의 수입에까지 적용되

던 수입관세의 면제가 2008년 11월 1일부로 전부 폐지되고 대형 풍력발전기기에 한

해서만 수입관세의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소형 풍력발전기의 수입원가가 높

아지게 되었다.

17) 기준전기요금은 전기요금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 건설하는 발전항

목에 대해 지역에 따라 통일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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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의 누적 설비용량은 150,000MW에 달하며 즉 연간 성장률이

22.5%에 이른다(赵振宇·范磊磊, 2010).

2) 태양광발전

중국의 상업발전가치를 갖고 있는 4가지 주요 재생가능에너지의 자

원량과 발전잠재력으로부터 보면 이 중에서 태양에너지발전의 잠재력이

가장 크다. 때문에 「재생가능에너지중장기발전계획」에서는 950억 위안

을 투자하여 2020년에 이르러 태양에너지의 발전총량을 1,800MW로 증

가시키겠다고 하였다.

태양광발전은 원가가 높고 연결이 어려우며 태양에너지에 대한 이

용이 주로 온수기에 집중되었고 태양에너지 발전의 설비용량은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의 비중에서 0.3%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법」 등 일

련의 경제와 기술상의 정책지원을 통해 투자자의 신심을 확고히 하였으

며 2005년 후 태양광 발전총량의 증가속도가 급속히 빨라졌다.

태양광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일부 지방에서도 관련정책을 수립하였

는데 예를 들어, 2009년 6월, 강소성정부는 「강소성태양광발전추진의견

(江苏省光伏發電推進意见)」18)을 공포하여 정책지원, 표준건설과 창조구

동 등 보장조치를 통해 태양광 발전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태양에너지

산업발전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발전목표를 수립하였는데, 3년의

노력을 거쳐 전성에서 광전지 연결발전 설비용량이 400MW에 도달하도

록 하였다.

3) 바이오발전

18) 강소성정부 제정, 2009년 6월 1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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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매년 볏짚생산량은 이미 7억 톤을 초과하여 약 3.5억

TCE에 이르며 농작물 볏짚의 자원수량이 비교적 크고 바이오에너지 발

전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원요건을 갖추었다. 바이오에너지에서 전환된

전력에너지는 품질이 좋고 신뢰할만하며 원가가 낮고 비교적 높은 경제

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중국의 발전구조 조정에 유리하다. 단 바이오전

기는 연료공급과 환경오염의 위험이 따르며 심사기준이 복잡하고 관련

법규, 정책 중 바이오발전에 대한 전문 규정이 너무 적어 바이오발전이

강력한 지속상승을 이룩하지 못하도록 한다. 2006년 후 출범한 관련정책,

특히 강제연결제도와 전기요금 보조금정책은 바이오에너지의 투자와 개

발이용을 추진하였고 연결장벽을 해소하였으며 수익보장을 제공하였다.

“11.5”기간, 과학기술부는 바이오에너지의 우선 발전을 가장 중요한

지위에 놓고 더욱 많은 경비가 바이오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에 투입되었

다. 중, 장기적으로는 30,000MW에 이르도록 하는데 현재의 성장속도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바이오발전은 재생가능에너지의 다른 한 중요한 부분

으로 될 전망이다.

2006-2010년 바이오발전의 투자는 168억 위안에서 586억 위안으로

증가되었고 연 평균 증가율은 30%이상에 달하였으며 누적된 바이오발전

설비용량은 2006년의 140만 kW에서 2010년의 550만 kW로 연 평균 증

가율은 30% 이상에 달하였다. 숫자적으로는 바이오 발전의 증장속도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그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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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生物质能發電行業分析, 2005년 자료는 없기에 그림에 표기 하지

않았음

[그림 13] 바이오에너지 발전규모변화추이도(2005-2010)

4) 소수력 발전

최근 들어, 소수력 발전 설비용량이 전체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용량

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구조 중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일찍 1986년, 중국은 「소수력발전전가약간규정관련통지(關于

小水電電价的几项規定的通知)」19)를 공포하여 소수력 발전은 대형 송전

망의 필요한 보충이고 농촌의 전기사용 수급모순을 완화하고 농촌경제를

번영시키며 중국식 농촌 전력, 가스화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함을 명

확히 하였다. 「재생가능에너지법」이 공포됨에 따라 소수력 발전은 일

련의 장려와 우대정책을 취득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소수력의 설비

용량은 기초수량이 크고 성장이 안정적이다. 「재생가능에너지중장기발

전계획」에 근거하면 2020년에 이르러 소수력 발전의 설비용량은

19) 국가경제위원회, 수력전력부, 국가물가국 제정, 1986년 11월 2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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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MW에 이를 예정이다.

4. 소결

중국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확대에서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정과 개정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중국에서는 2005년을 전후하여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빠르게

발전되어 왔는데 이는 2005년에 「재생가능에너지법」이 제정된 데 상당

부분 기인한다.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측면과 기술진보

의 원인도 있겠지만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결과로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정과 개정을 매개로 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각종 지원과 조치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실현하였다. 이러한 지원과 조치는 「재생가능에너지법」을

근간으로 하는 다양한 법령과 정책의 제정 및 시행에 힘입은 것이었다.

「재생가능에너지법」 시행 전후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추세가 이

를 설명하여 준다. 또한 중국이 이룩한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한 기술진

보 역시 법제의 시행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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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생가능에너지 법제도 및 법제 분석

이 장에서는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법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

다.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된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기 앞서 중국의

입법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의 법률 제정 절차와 법률 제정 과정에의

참여자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나서 재생가능에너지 관련법의 변천

사, 재생가능에너지 관련법의 적용범위와 주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중국의 입법체계

현재 중국의 입법체계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규정(規

章) 등으로 나뉜다(葛洪義, 2005).

1) 헌법

「헌법(憲法)」20)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21)에서 제정 및 개정하는

중국의 기본법이다. 중국의 법률체계에서, 헌법은 최고의 법적지위와 효

력을 가지며, 중국 모든 법령의 기초와 근거가 된다. 모든 법률, 행정법규

와 지방성법규는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22)

2) 법률

20) 현행 「헌법」은 1982년 12월 4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되었

고, 1988년(사영경제의 허가 등), 1993년(사회주의 시장경제 시행 등), 1999년(사회주

의 법치국가의 건설 등), 2004년(국가가 개체경제, 사영경제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에

대한 보호 등)에 거쳐 4차례 개정되었다.

21)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이며, 그 상설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와 함께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매번 임기는 5년이고, 매년 한차례 회동한다.

「헌법」 제57조 내지 제61조.

22) 「헌법」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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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 및 개정하고,

그 법적효력은 헌법 다음이며, 헌법과 「입법법(立法法)」23)의 규정에 따

라, 기본법률과 기타법률로 구분된다. 기본법률은 형사, 민사, 국가기관과

관련되는 법률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24)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도록 규정된 법률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한다.25) 예를 들면, 「환경보호법

(環境保護法)」, 「수법」, 「전력법」, 「석탄법(煤炭法)」, 「에너지절약

법(節約能源法)」, 「재생가능에너지법」, 「과학기술진보법(科學技術進步

法)」, 「청정생산촉진법」, 「순환경제촉진법(循環經濟促進法)」 등 절대

다수의 법률이 동 부류에 귀속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공포한 규범성적인 결의,

결정, 규정, 방법 등도 법률에 속하는데 그 예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가 공포한 「기후변화적극대응결의(關于積極應對氣候變化的決議)」

를 들 수 있다.

기본법률과 기타법률 간에는 효력순위가 존재하지 않고 충돌될 경

우, 신법우선 및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國家司法考試輔導用

書編輯委員會, 2008).

3) 행정법규

국무원(國務院)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법규를 제정하며, 국

무원이 제정하는 행정법규의 효력은 헌법과 법률에 비해 낮지만, 지방성

법규와 각종 규정에 비해서는 높다. 행정법규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조

례’라고 부르며, ‘규정’, ‘방법’26)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국무원이 전국인

23) 2000년 3월 15일 주석령 제31호로 제정, 2000년 7월 1일 시행.

24) 「헌법」 제62조제3호.

25) 「헌법」 제67조제2호.

26) 1987년 4월 21일, 국무원에서 공포한 「행정법규제정절차잠정조례(行政法規制定程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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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수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행정법규는

‘잠정조례’ 또는 ‘잠정규정’으로 부른다.27) 예를 들면 「정부정보공개조례

(政府信息公開條例)」, 「기업국유자산감독관리잠정조례(企業國有資産監

督管理暫行條例)」, 「아동공사용금지규정(禁止使用童工規定)」, 「산업구

조조정촉진잠정규정(促進産業結構調整暫行規定)」, 「소송비용납부방법

(訴訟費用交納辦法)」 등이 행정법규에 속한다.

행정법규의 규율내용에는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국가행정사무 관련

사항과 국무원 행정관리 직권 관련사항이 포함된다. 후자의 경우, 국가행

정기관의 행정사무활동 중에서의 직권과 업무, 국가행정기관이 행정관리

활동 중 기타 국가기관 사회조직 기업사업단위와 공민간의 관계 등 광범

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밖에, 국무원이 공포한 규범성적인 결정과 명령(일반적으로 국무

원 규범성문건28)으로 불림) 역시 행정법규와 같은 법적효력을 가지는데

그 예로 「전략적신흥산업육성가속화결정(關于加快培育和發展戰略性新兴

产業的決定)」, 「중국기후변화대응국가방안인쇄 발행통지(關于印發中國

應對氣候變化國家方案的通知)」, 「과학발전관실현, 환경보호강화결정(關

于落實科學發展觀加强環境保護的決定)」, 「중국21세기아젠다-중국21세

기인구·환경·발전백서실현·실시통지(關于贯彻實施中國21世纪議程—中國21

世纪人口、環境与發展白皮書的通知)」, 「12.5국가전략신흥산업발전계획

인쇄·발행통지(關于印發“十二五”國家戰略性新兴产業發展規劃的通知)」

暫行條例)」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한 측면의 행정업무에 대해 비교적 전면적이고

계통적으로 규정한 경우, ‘조례’라 부르고, 부분적 규정을 한 경우 ‘규정’이라 부르며,

한 가지 행정업무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규정을 한 경우 ‘방법’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 후 개정된 「행정법규제정절차조례(行政法規制定程序條例)」에서는 조례, 규정과

방법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27) 「행정법규제정절차조례」 제4조.

28) 중국의 규범성문건은 주로 국무원의 규범성문건과 각 부문의 규범성문건으로 나뉘며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규범성문건은 일반적으로 각 부문의 규범성문건을 말한다. 규

범성문건은 국무원 또는 각 부문이 제정하는데 국무원령 또는 부령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통지”, “의견” 등 형태를 취하며 국무원의 규범성문건은 국무원의 행정법규에

해당하고 각 부문의 규범성문건은 부문규정에 해당하는 법적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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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현재 중국의 행정법규와 국무원의 규범성문건은 수량 면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의 수를 훨씬 웃돈다

(國家司法考試輔導用書編輯委員會, 2008).

4) 지방성법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당해 행정구

역의 구체상황과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충돌하지

아니 한다는 전제 하에, 지방성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비교적 큰 도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당해 도시의 구체적 상황과 실제수요

에 근거하여,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당해 성 자치구의 지방성법규와 충돌

하지 아니 한다는 전제 하에, 지방성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성 자치구

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거쳐 시행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교적 큰 도시란, 성 자치구 정부 소재지의 도시, 경제특구 소재지의 도

시 및 국무원이 허가한 비교적 큰 도시를 가리킨다.29) 예를 들면, 「호남

성농촌재생가능에너지조례(湖南省農村可再生能源條例)」,30) 「호북성농촌

재생가능에너지조례(湖北省農村可再生能源條例)」,31) 「산동성농촌재생

가능에너지조례(山东省農村可再生能源條例)」,32) 「흑룡강성농촌재생가

능에너지개발이용조례(黑龍江省農村可再生能源开發利用條例)」,33) 「절

강성재생가능에너지개발이용촉진조례(浙江省可再生能源开發利用促進條

例)」34) 등은 지방성법규에 귀속된다.

29) 「입법법」 제63조.

30) 2005년 11월 28일 호남성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공고 제53호 제정, 2006년 3월 1일

시행.

31) 2010년 7월 30일 호북성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공고 제109호 제정, 2010년 10월 1일

시행.

32) 2007년 11월 23일 산동성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공고 제119호 제정, 2008년 1월 1일

시행.

33) 2008년 1월 8일 흑룡강성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공고 제68호 제정, 2008년 3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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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 및 그 상설기관이 제정한 규범성적인

결정 명령 결의도 지방성법규에 속한다. 지방성법규는 법률과 행정법규

의 집행을 위하여 당해 행정구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한 구체사항, 지방성

사무에 속하여 지방성법규를 제정하여야 할 내용 등에 대해 규정한다.

중국의 지방성법규는 일반적으로 ‘조례’, ‘규정’, ‘방법’ 등 명칭을 사용한

다. 지방성법규는 동일 지방의 동급 지방정부 규정에 대해 우선 적용된

다.

5) 부문규정과 지방정부규정

국무원 각 부, 위원회,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 심계서(審計署)

와 행정관리기능을 가진 직속기관은 법률과 국무원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근거하여, 동 부서의 권한범위 내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35) 부문규

정은 부위(部委)규정이라고도 부르며, 그 효력은 헌법, 법률과 행정법규에

비해 낮다. 예를 들면,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전력회사재

생가능에너지전기량전액구매감독관리방법(電網企業全额收購可再生能源電

量監管辦法)」 등이 부문규정에 속한다.

부문규정을 제외하고, 중국의 각 부, 위원회 등은 부문 규범성문건을

다수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성 문건은 행정관리에서 다수 존재하고

광범위하게 이용되며 이는 부문규정을 보완하고 새로 발생된 사회적 문

제를 처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적극성과 합리성이 있다. 예를 들면,

「재생가능에너지산업발전지도목록(可再生能源産業發展指導目錄)」,

「재생가능에너지발전관리규정(可再生能源發電有關管理規定)」, 「재생

가능에너지발전가격·비용분담관리시행방법(可再生能源發電價格和費用分

攤管理試行辦法)」, 「재생가능에너지발전전문자금관리잠정방법(可再生

34) 2012년 5월 30일 절강성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공고 제78호 제정, 2012년 10월 1일

시행.

35) 「입법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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能源發展專項資金管理暫行辦法)」, 「재생가능에너지발전가격부가수입할

당잠정방법(可再生能源電價附加收入調配暫行辦法)」,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기금징수사용관리잠정방법(可再生能源發展基金徵收使用管理暫行辦

法)」, 「재생가능에너지전기요금부가보조자금관리잠정방법(可再生能源

電價附加補助資金管理暫行辦法)」 등 절대다수의 재생가능에너지관련 규

정은 부문 규범성문건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문규정이 각 부 위

원회 령(令)의 형태로 공포되는 반면, 부문 규범성문건은 통지, 의견 등

의 형태로 공포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와 비교적 큰 도시의 정부는 법률 행정법규와 당

해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성법규에 근거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정부규정은 다음의 내용에 대해 규정할 수 있다. (1)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의 집행을 위해 규정의 제정이 필요한 사항. (2) 당해 행정구

역 내의 구체적인 행정관리사항.36) 예를 들면, 「하얼빈시농촌재생가능에

너지개발이용관리방법(哈尔滨市農村可再生能源开發利用管理辦法)」 등이

지방정부규정에 속한다.

6) 정책

중국에서 정책은 정부의 정책과 공산당의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산당의 정책은 입법과 정부의 정책제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정부

또한 행정입법의 제정주체로서 그 정책은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산당과 정부의 정책은 직접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입법으로의 전

환을 통해 실제로 사회에서 적용된다.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은 중국의 재

생가능에너지 입법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2. 중국의 법률제정절차 및 참여자

36) 「입법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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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제정절차

중국은 「입법법」에서 법률제정절차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중

국의 법률제정 권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로 2원화되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기관과 기타의

기본법률을 제정하고 기타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

하며 따라서 중국의 법률제정절차 역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절차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절차로 구분된다.

「재생가능에너지법」을 포함한 다수의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하는 기타법률에 귀속되며,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전

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률제정절차에 대해서만 기술하고자 한

다.

우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가 자체 발의 또는

법률안 제출의 권한이 있는 기관들로부터 받은 법률안을 상무위원회 회

의에 제출하여 회의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고, 동 법률안은 일반적으로 3

차의 심의를 거쳐 표결에 회부되며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법률

안이 통과된다. 1차 심의에서는 전체회의에서 제안인의 설명을 청취한

후, 소조를 나누어 예비심의를 진행하고, 2차 심의에서는 전체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의 법률초안에 대한 수정 사항과 주요문제

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분과위원회를 나누어 더욱 심도 있게 심의하

며, 3차 심의에서는 전체회의에서 법률위원회의 법률초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소조를 나누어 법률초안의 수정안에 대해 심의한

다.37)

상술한 법률제정절차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

해 아래에서 관련 기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7) 「입법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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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안 제출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는 상무위원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

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는

상무위원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회의에서 상무위원회 회

의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거나 먼저 관련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보

고를 제출한 후 상무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한

다. 만약 위원장회의에서 법률안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더 보완해야 한

다고 판단하면 제안인에게 수정 및 개선 후 다시 상무위원회에 제출하도

록 건의할 수 있다.38)

상술한 법률안 제출기관 중 국무원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국무원업무규칙(國务院工作規则)」39) 제17항, 제39항과 제40항에 의하

면, 국무원에서 법률안의 제출은 국무원 전체회의에서 진행되는데 국무

원 전체회의는 총리(1인), 부총리(4인), 국무위원(5인), 각 부 부장(22개

부), 각 위원회 주임(3개 위원회), 인민은행 행장, 회계감사장, 비서장(국

무위원 겸임)으로 구성된다. 국무원 전체회의는 일반적으로 반년에 한

번 개최되며 동 규칙의 제41항에 의하면 국무원 전체회의에 제출하여 논

의에 회부되는 의제에 대해 국무원의 담당주관 영도가 조정 또는 확인

후 제출하며 총리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부총리 4인과 국무위원 5인이

상술한 22개의 부와 3개의 위원회에 대한 담당주관 영도이며,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전 주임 등을 역임한 국

무위원이 주관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인원 10인 이상 연명으로 상무

위원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회의에서 상무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먼저 관련 전문위원회에 회

38) 「입법법」 제24조.

39) 국무원 제정, 2005년 2월 18일 시행, 2008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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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여 심의하여 회의 의사일정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출

한 후, 다시 상무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한다.

회의 의사일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상무위원회 회의에 보고해야 하

며 제안인에게 설명해야 한다.4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장회의가 최종적으로 법률안을 상무

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

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하다. 특히 상무위

원회 구성인원 10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회의 의사일정에

동 법률안을 포함시키지 않은 데 대해 설명할 의무를 지며 기타 기관의

법률안 제출에 대해서는 심지어 설명할 의무도 지지 않는데, 이는 문제

가 있어 보인다. 특히 관련 전문위원회가 회의 의사일정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먼저 의견을 제출하는데 이에 대해 위원장회의가 어떠한 설

명도 없이 이러한 의견을 번복할 경우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실에서 보면 법률안을 가장 많이 제출하는 기관은 국무원으로서

대체로 전체 법률안의 50-60%를 차지하고, 다음은 위원장회의와 전문위

원회로서 대체로 40% 정도를 차지하며,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제출한 법률안은 10% 미만이고 아직 상무위원회 구

성원이 연명으로 법률안을 제출한 적은 없다. 「재생가능에너지법」의

경우 환경자원보호위원회에서 법률안과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23개의 성, 3개의 직할시, 5개의 자치구,

홍콩, 마카오, 대만, 해방군의 대표로 구성되며, 현재 대표수는 2,987명이

다. 우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로 선출되어야만 상무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자격을 갖는다. 즉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정과정에서 결정권을 행사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전문

40) 「입법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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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은 우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여야 한다.

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약간 명, 비

서장 1인,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되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대표 중에서

선출한다.41) 현재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3인, 위원 161명 합계 175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회의는 위

원장, 부위원장, 비서장으로 구성되는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일상업무를 처리하며42) 2012년 12월 14일 현재, 위원장 1인, 부

위원장 13인, 비서장은 부위원장 1인이 겸직, 도합 14인으로 구성되었다.

상무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주임 또는 부주임 1인을 파견하여 회의에 열석하며

의견을 발표하도록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들은 상무위원회 위원의 신분

을 별도로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43)

5)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족위원회, 법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

과학문화위생위원회, 외사위원회, 화교위원회와 기타 설립의 수요가 있는

전문위원회를 설립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기간에 각 전문위원회

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각 전문위원회는 전

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지도하에 관련 안건을

심의 및 입안한다.44) 각 전문위원회는 주임위원 1인, 부 주임위원 약간

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되며 주임위원, 부 주임위원과 위원의 인선

41) 「전국인민대표대회조직법」 제23조.

42) 「헌법」 제68조제2항.

43) 「전국인민대표대회조직법」 제30조.

44) 「헌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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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장단에서 대표 중 추천하며 대회에서 통과한다.45) 상술한 전문위원

회에 더해 내무사법위원회, 환경자원보호위원회, 농업농촌위원회가 새로

설립되어 2012년 12월 14일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산하에 9개의 전문위

원회가 존재하며 재생가능에너지 입법과 관련되는 전문위원회는 환경자

원보호위원회인데 주임위원 1인, 부 주임위원 16인, 위원 17인 합계 34인

으로 구성되었다. 이 밖에, 입법과 관련되는 전문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

는데 이것이 바로 법률전문위원회이며, 주임위원 1인, 부 주임위원 8인,

위원 14인 합계 23인으로 구성되었다. 법률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에 제출하는 법률초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하며, 기타 전

문위원회는 관련되는 법률초안과 관련하여 법률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

다.46)

6)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상무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법률안에 대해 법률위원회, 관

련되는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업무기관은 각 측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의견청취는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각종 형식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의 업무기관은 법률초안을 관련기관, 조직과 전문가

에게 발송하여 의견을 요구하여 의견을 정리한 후 법률위원회와 관련되

는 전문위원회에 송달하며 필요에 근거하여 상무위원회 회의에 회부한

다.47)

하지만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형식 사이의 구분을 규정하지 않

고 있는 점은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좌담회와 논증회에 비

해 청문회의 참여범위가 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대중이나 이해관계기관

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성격을 띄지만, 어떠한 경우 청문회를 개

45) 「전국인민대표대회조직법」 제35조.

46) 「전국인민대표대회조직법」 제37조.

47) 「입법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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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집행과정에서 자의성이 비교

적 크며 그 결과는 공민의 입법제도에 대한 참여에 불리하다. 또한 좌담

회, 논증회와 청문회의 절차규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 회의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현실에서 공민의 입법참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또한 공민의 의견발표절차는 입법자가 진행주도하고, 대중은 다만

입법자의 주도 하에서 참여하며, 입법과정에서 정보의 공개가 부족하고

정보공개의 주도권은 완전히 입법자에게 장악되어 대중이 입법과정의 상

황에 대해 장악하기 어려운 결함이 있다(徐致遠, 2011).

좌담회 등의 형식을 제외하고도, 상무위원회의 회의 의사일정에 포

함된 중요한 법률안에 대해 위원장회의의 결정을 거쳐 법률초안을 공포

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는데, 각 기관(예를 들면, 외국정부 등), 조직(예

를 들면, 발전회사, 전력회사, 설비수출회사, 외국기업 등)과 공민(예를

들면, 시민단체 등)이 제출한 의견은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에 송부된다.48)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법률안’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명백하

지 않고 2005년의 「물권법(초안)」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노동계약

법(초안)」, 「취업촉진법(초안)」, 「수오염방지법(초안)」을 전국인민대

표대회 웹사이트에 공포하였다.

그 후 2008년 4월 20일, 「식품안전법(초안)」이 시민사회를 대상으

로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그 당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 판공청은 향후 전

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법률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모

두 공개할 것이며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였다. 또

한 법률안의 공포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하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청하여 심의하는 법률안에 대해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초

보심의를 거친 후 일반적으로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 웹사이트에 공포하

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개혁발전의 안정국면에 관련되고 인민대중의

자체이익에 연관되며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관심을 갖는 중요한 법률안에

48) 「입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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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위원장회의의 결정을 거침과 동시에 중앙의 주요 신문매체와 전국

인민대표대회 웹사이트에 공포하는 것이다(毛磊, 2008). 즉 중국의 인터

넷 보급현황을 감안하여 중요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중앙의 주요 신문매

체를 통해서도 공포함으로써 인터넷을 쉽게 접할 수 없는 공민들의 알권

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중국은 2005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

정 당시와는 달리 2009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수정하면서 이에 대해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1차 심의한 후인 2009년 8월 28일 그 수정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사이트에 직접 의견을 올리거나

또는 우편으로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그

기간을 9월 30일까지로 정하였는데 이는 「재생가능에너지법」이 안정적

인 개혁발전과 관련되고 인민대중 자신의 이익과 관계되며 사회에서 보

편적으로 관심을 갖는 정도의 중요한 법률안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재생가능에너지법」은 사회전반에 모두 중요

한 이해관계를 갖는 만큼 웹사이트에만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

며 이는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당수의 중국 공민들에 있어서

는 알권리에 대한 보장의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법률안에 대해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각 주요 신문매체에도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공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09년 8월 28

일에서 9월 30일까지 79인이 254건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의견 제출의 다른 한 중요한 주체는 국무원을 포함한 정부부처로

된다. 국무원에서 법률안에 대한 논의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진행되는

데 국무원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으로 구성된다. 국

무원 상무회의는 일반적으로 매주 한 번 개최되며 국무원 상무회의에 제

출하여 논의에 회부되는 의제에 대해 국무원의 담당주관 영도가 조정 또

는 확인 후 제출하며 총리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법률안 제출의 경우

와는 달리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10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다양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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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구조로 판단되며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도 법률안 제출과 마찬가

지로 국무원 전체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재생가능에너지법」의 경우 2004년 12월 25일부터 29일까

지 개최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그 초

안에 대해 제1차 심의하였고, 2005년 1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 판공청은 초안을 국무원 판공청에 송부하여 국무원의 의견을 청구

하였으며 국무원 판공청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1월 31일 전국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판공청에 국무원 영도의 동의를 받은 국무원 법

제판공실의 초안에 대한 의견을 송부하였다. 국무원은 국가발전개혁위원

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토자원부, 수리부, 농업부, 인민은행, 환경보호

총국(현재 환경보호부로 변경) 등 7개의 국무원 구성부문, 국무원 특별직

속기관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有资产監督管理委員會), 국가품질감

독검사검역총국(國家质量監督检验检疫總局)과 임업국 등 2개의 국무원

직속기관, 국무원 판사기관인 국무원연구실, 국무원 직속사업단위인 기상

국,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國家電力監管委員會), 국무원 부·위원회가

관리하는 국가국인 해양국, 국무원과 공산당 중앙의 2중 영도를 받는 중

앙기관편성위원회판공실(中央机構编制委員會辦公室) 등 17개 부문과 단

위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건설부, 수리부,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 환경보호총국, 국무원연구실,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등 부문, 단위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상무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법률안에 대해 상무위원회 업

무기관은 수집, 정리한 분과위원회 심의 의견과 각 측이 제출한 의견 및

기타 관련자료를 법률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에 각각 송부하며 수요에

근거하여 상무위원회 회의에 발송한다.49)

49) 「입법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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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절차(「입법법」에 근거하여 작성)

3. 재생가능에너지 관련법의 변천사

1) 1950년대-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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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부터 중국은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메탄가스, 태양로, 태

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이용을 시작하였으나 198

0년대 말까지 약 40년간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된 재생가능에너지는 소수

력발전이었고 가정용 메탄가스도 일정한 발전을 가져왔으나 기타 재생가

능에너지는 아직 연구개발단계에 있었다. 1986년 국가경제위원회에서

「농촌에너지건설강화의견(關于加强農村能源建設的意見)」50)을 공포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농촌에너지 발전의 장기계획을 작성할 때 화

덕, 메탄가스, 삼림에너지, 소수력발전, 소화력발전, 소형탄광, 밀짚이용,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등 에너지의 연구개발

과 보급계획, 농촌에너지이용계획과 에너지절약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

였으며 특히 소형탄광, 신탄림, 소수력발전의 개발에 특별히 중점을 두는

동시에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에너지작물과

관련한 시범적 개발을 적극 진행하도록 하였다. 법률차원에서는 단지 19

88년 공포한 「수법」51) 제16조52)에서 수력에너지자원의 적극 개발, 이

용을 장려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을 뿐이다. 1989년 수리부는 「지방중

소수력발전건설관리잠정방법(地方中小水電建設與管理暫行辦法)」53)을 제

정하였다.

2) 1990년대

1992년, 리우회의에서 어젠다 21이 채택되어 지속 가능한 개발의

관점이 명확히 제기된 후 중국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보

급을 지속 가능한 개발전략을 실시하기 위한 중요조치로 삼게 되었고 따

50) 국가경제위원회 제정, 1986년 12월 30일 시행.

51) 1988년 1월 21일 주석령 제61호 제정, 1988년 7월 1일 시행, 2002년 8월 29일 주석령

제74호 개정.

52) 개정 후 제26조.

53) 수리부 제정, 1989년 10월 2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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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일련의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되는 정책, 법

률을 출범시켰다(謝治國 胡化凱 張逢, 2005).

정책의 측면에 있어서, 1992년 국무원은 중국 환경과 발전의 10대

대책과 조치를 제출하여 지역에 알맞도록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지열

에너지, 조수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를 개발, 보급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였다. 1994년 국무원은 「중국21세기아젠다-중국21세기인

구·환경·발전백서(中國21世紀議程-中國21世紀人口, 環境與發展白皮書

)」54)에서 에너지공업의 발전은 석탄을 기반으로 하고 전력을 중심으로

하여 수력발전을 대폭 발전시키고 석유, 천연가스를 적극 개발하며 원자

력발전을 적절히 발전시키고 지역에 알맞도록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도

록 요구하였으며 1995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계획위원회 및 경제무역위

원회가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개요(1996-2010)(新能源和可再生能

源發展綱要(1996-2010))」55) 및 「신재생에너지우선발전항목(新能源可再

生能源優先發展項目)」 등을 시행하였는데 이들 문건은 중국의 신재생에

너지 산업발전을 지도하는 강령성의 문건으로 되었다.

법률차원에서는 1995년의 「전력법」56)이 총칙 제5조에서 “국가는

재생가능에너지와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장려한다.”고 규정하였고

‘농촌전력건설과 농업용 전력’이라는 장에서 “중국은 농촌의 수력에너지

자원개발을 제창하고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하며 농촌의 전력보급을 촉진

한다. 중국은 농촌에서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

지 및 기타 에너지를 이용하여 농촌전기건설을 진행하는 것을 장려, 지

원하며 농촌의 전력공급을 증가시킨다.”고 규정하였다. 1997년에는 「에

너지절약법」57)을 제정하였다. 에너지절약법 제4조58)에서는 “국가는 신

54) 국무원 제정, 1994년 7월 4일 시행.

55)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제정, 1995년 1월 5일 시

행.

56) 1995년 12월 28일 주석령 제60호 제정, 1996년 4월 1일 시행, 2009년 8월 27일 주석

령 제18호 개정.

57) 1997년 11월 1일 주석령 제90호 제정, 1998년 1월 1일 시행, 2007년 10월 28일 주석

령 제77호 개정.

58) 개정 후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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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을 장려한다.”고 규정하였고 제38조59) 또한 “각

급 정부는 지역에 알맞고, 여러 가지 에너지의 상호보완, 종합이용, 효율

성의 원칙에 따라 농촌에너지건설을 강화하며 메탄가스, 태양에너지, 풍

력에너지, 수력에너지,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및 이용해야 한

다.”고 규정하였다. 이들 법률은 비록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명확히 요

구하였지만, 구체적인 지원, 지원조치를 두고 있지 않았다. 반면에 1993

년 제정된 「과학기술진보법」60)은 제25조61)에서 “하이테크제품을 개발,

생산한 기업과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국가에서 규정한 우대정책을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제46조62)에서 “국가는 기업이 연구개발과 기술창조에

대한 투입강화를 장려하며 기업의 기술개발비용은 실제 발생한 금액에

따라 원가비용에 산입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대다수의 태양에너지,

메탄가스기업의 발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동 시기에는 또한 「풍력발전소송전망연결운영관리규정(시행)(風力

發電場幷網運行管理規定(試行))」63)과 「신에너지기본건설항목관리잠정

규정(新能源基本建設項目管理的暫行規定)」64) 등 부문규정이 시행되었

다.

3)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후

「교토의정서」의 채택 후 비록 중국은 개도국으로서 강제적인 온

실가스 배출 감축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나 청정개발체제에 의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배출권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은 재생가능에너지를 발전시킬 내재적인 동력을 갖게 되었고 관련

59) 개정 후 제59조.

60) 1993년 7월 2일 주석령 제4호 제정, 1993년 10월 1일 시행, 2007년 12월 19일 주석령

제82호 개정.

61) 개정 후 삭제.

62) 개정 후 제33조.

63) 전력공업부 제정, 1994년 7월 26일 시행.

64) 국가계획위원회 제정, 1997년 5월 2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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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법률이 빠르게 정비되었다.

우선 정책의 경우, 1999년 국가계획위원회와 과학기술부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발전지지통지(關于進一步支持可再生能源發展有關問題的

通知)」65)를 공포하여 재생가능에너지에 주로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바

이오에너지발전, 지열발전, 해양에너지발전 등이 포함되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항목에 대해 은행에서 기본건설 대출금을 우

선 배치할 수 있으며 재생가능에너지 송전망 연결 발전항목에 대해 대출

금 상환기간 내 ‘본금과 이자 및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하는 정가원칙을

실시하여 송전망의 평균 전기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전망에

서 분담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중국 초기의 재생가능에너지 FIT제도에

해당한다. 2000년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2000-2015년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계획요점(2000-2015年新能源和可再生能源産業發展規劃要點)」66)에서

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목표, 산업화 체계건설, 예측효과분석, 제약

요소와 존재하는 문제점을 명확히 하였고 2001년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10.5계획(新能源和可再生能源産業發展十五規

劃)」67)을 공포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목

표와 중점, 정책조치 등을 분명히 하였으며 2003년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짚연소금지·종합이용관리방법(稭稈禁燒和綜合利用管理辦法)」68)을 공

포하였다.

법률의 경우 2000년도에 개정된 「대기오염방지법」69)이 최초로 대

기오염방지 전문입법 중에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장려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는데 제9조에서 “중국은 대기오염방제를 위한 과학기술연구를 지원

하며 선진화한 대기오염방제기술을 확대보급하고 태양에너지, 풍력에너

지, 수력에너지 등의 청정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장려한다.”고 규정하였

65) 국가계획위원회, 과학기술부 제정, 1999년 1월 12일 시행.

66)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제정, 2000년 8월 23일 시행.

67)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제정, 2001년 10월 10일 시행.

68) 국가환경보호총국 제정, 2003년 3월 11일 시행.

69) 1987년 9월 5일 주석령 제57호 제정, 1988년 6월 1일 시행, 1995년 8월 29일 주석령

제54호 개정, 2000년 4월 29일 주석령 제32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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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2년에 제정된 「청정생산촉진법」70) 제2조도 “청정에너지를 사용

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하는 이들 법

률 외에 2005년 「재생가능에너지법」71)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이 법제의 궤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4) 2005년 「재생가능에너지법」 제정 후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법」은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에

대해 기본적인 법적 보장을 제공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원칙

적이고 33개 조항으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에 있어서의 일부 기본원

칙과 제도만 규정하여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의 현실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때문에 「재생가능에너지법」 공포 이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판공청은 국무원판공실에 서한을 보내 국무원 각 부처가

「재생가능에너지법」과 관련된 다음 12개의 규정과 기술규범 초안을 작

성할 것을 요청했다: (1) 수력발전의 「재생가능에너지법」 적용 규정;

(2)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조사와 기술규범; (3)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총

체적 목표; (4)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계획; (5)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발전 지도목록; (6) 재생가능에너지 발전(發電) 가격정책; (7) 재생가능에

너지 발전(發電)비용 분담방법; (8)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전용자금; (9)

농촌지역의 재생가능에너지 재정지원정책; (10) 재정이자할인과 세수우

대정책; (11) 태양에너지 이용시스템과 건축결합규범; (12) 재생가능에너

지 전력 송전망연결 및 관련기술표준.

이 12가지 항목들 중 (1), (9), (10)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포 및

시행되고 있는데 이들로는 「재생가능에너지중장기발전계획(可再生能源

中長期發展規劃)」,72) 「재생가능에너지산업발전지도목록(可再生能源産

70) 2002년 6월 29일 주석령 제72호 제정, 2003년 1월 1일 시행, 2012년 2월 29일 주석령

제54호 개정.

71) 2005년 2월 28일 주석령 제33호 제정, 2006년 1월 1일 시행, 2009년 12월 26일 주석

령 제23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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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發展指導目錄)」,73) 「재생가능에너지발전관리규정(可再生能源發電有

關管理規定)」,74) 「전력회사재생가능에너지전기량전액구매감독관리방

법」,75) 「재생가능에너지발전가격·비용분담관리시행방법(可再生能源發

電價格和費用分攤管理試行辦法)」,76) 「재생가능에너지발전전문자금관리

잠정방법(可再生能源發展專項資金管理暫行辦法)」,77)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가격부가수입할당잠정방법(可再生能源電價附加收入調配暫行辦法)

」,78) 「민간건축태양에너지온수시스템이용기술규범(民用建築太陽能熱水

系統應用技術規範)」,79) 「지열발전전력시스템연결기술규정(地熱發電接

入電力系統的技術規定)」,80) 「태양광발전소전력시스템연결기술규정(光

伏發電站接入電力系統的技術規定)」,81) 「태양광발전시스템송전망연결기

술요구(光伏系統幷網技術要求)」,82) 「풍력발전소전력시스템연결기술규

정(風電場接入電力系統的技術規定)」83) 등이 있다.

동 시기에 각 정부부문은 또한 각종의 부문규정과 규범성문건을 출

범시켰는데 이들은 소수력발전, 풍력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의 건축이용,

바이오에너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수력발전에 대해

서는 다만 「소수력발전개발질서수립·생태환경보호통지(關于有序開發小

水電切實保護生態環境的通知)」84)가 시행되었고 풍력에너지에 대해서는

「풍력발전건설관리관련요구통지(關于風電建設管理有關要求的通知)」,85)

「풍력발전소공정건설용지·환경보호관리잠정방법(風電場工程建設用地和

72)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제정, 2007년 8월 31일 시행.

73)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제정, 2005년 11월 29일 시행.

74)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제정, 2006년 1월 5일 시행.

75) 2007년 7월 25일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령 제25호 제정, 2007년 9월 1일 시행.

76)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제정, 2006년 1월 4일 시행.

77) 재정부 제정, 2006년 5월 30일 시행.

78)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제정, 2007년 1월 10일 시행.

79) 건설부 제정, 2006년 1월 1일 시행.

80) 국가표준화위원회 제정, 2005년 12월 12일 시행.

81) 국가표준화위원회 제정, 2005년 12월 12일 시행.

82) 국가표준화위원회 제정, 2006년 4월 1일 시행.

83) 국가표준화위원회 제정, 2012년 2월 16일 시행.

84) 국가환경보호총국 제정, 2006년 6월 18일 시행.

85)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제정, 2005년 7월 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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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保護管理暫行辦法)」,86) 「풍력발전산업발전촉진실시의견(促進風電

産業發展實施意見)」,87) 「풍력발전설비산업화전문자금관리잠정방법(風

力發電設備産業化專項資金管理暫行辦法)」,88) 「풍력발전송전망연결전기

요금정책개선통지(關于完善風力發電上網電價政策的通知)」89) 등이 시행

되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건축이용과 관련하여 「재생가능에너지건축이용

추진실시의견(關于推進可再生能源在建築中應用的實施意見)」,90) 「재생

가능에너지건축이용전문자금관리잠정방법(可再生能源建築應用專項資金管

理暫行辦法)」,91) 「재생가능에너지건축이용시범항목심사평가방법(可再

生能源建築應用示範項目評審辦法)」,92) 「재생가능에너지건축이용시범관

리강화통지(關于加强可再生能源建築應用示範管理的通知)」,93) 「태양광

전지건축이용추진실시의견(關于加快推進太陽能光電建築應用的實施意

見)」,94) 「태양광전지건축이용재정보조자금관리잠정방법(太陽能光電建

築應用財政補助資金管理暫行辦法)」,95) 「재생가능에너지건축이용도시시

범실시방안(可再生能源建築應用城市示範實施方案)」,96) 「농촌지역재생

가능에너지건축이용추진실시방안(加快推進農村地區可再生能源建築應用的

實施方案)」97) 등이 시행되었다.

바이오에너지와 관련하여 「바이오에너지발전·바이오화공재정세수

지원정책실시의견(關于發展生物能源和生物化工財稅扶持政策的實施意

見)」98), 「바이오연료에틸알코올항목건설관리강화·산업건전발전촉진통

86) 국토자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환경보호총국 제정, 2005년 8월 9일 시행.

87)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제정, 2005년 12월 14일 시행..

88) 재정부 제정, 2008년 8월 11일 시행, 2011년 2월 21일 폐지.

89)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제정, 2009년 7월 20일 시행.

90) 건설부, 재정부 제정, 2006년 8월 25일 시행.

91) 재정부, 건설부 제정, 2006년 9월 4일 시행.

92) 재정부, 건설부 제정, 2006년 9월 4일 시행.

93) 재정부, 건설부 제정, 2007년 2월 13일 시행.

94) 재정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제정, 2009년 3월 23일 시행.

95) 재정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제정, 2009년 3월 23일 시행.

96) 재정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제정, 2009년 7월 6일 시행.

97)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제정, 2009년 7월 6일 시행.

98)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업부, 국가세무총국, 국가임업국 제정, 2006년 9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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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關于加强生物燃料乙醇項目建設管理, 促進産業健康發展的通知)」99),

「바이오에너지바이오화공비곡식유도장려자금관리잠정방법(生物能源和生

物化工非粮引導獎勵資金管理暫行辦法)」,100) 「변성연료에틸알코올지정

생산기업세수정책문제통지(關于變性燃料乙醇定点生产企業有關稅收政策问

题的通知)」, 「바이오에너지·바이오화공원료기지보조자금관리잠정방법

(生物能源和生物化工原料基地補助資金管理暫行辦法)」,101) 「바이오연료

에틸알코올탄력보조금재정재무관리방법(生物燃料乙醇彈性補貼財政財務管

理辦法)」,102) 「줄기에너지화이용보조자금관리잠정방법(秸稈能源化利用

補助資金管理暫行辦法)」103) 등이 시행되었다.

이들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되는 전문적인 법률과 정책 외에도, 중

국의 환경보호, 기타 에너지법률과 정책에서도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

용을 강조하였는데 예를 들어 2005년 국무원의 「과학발전관실행·환경보

호강화결정(關于落實科學發展觀加强環境保護的決定)」104)에서 풍력에너

지,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의 신에너지105)를 대폭 발

전시키고 원자력발전(發電)을 적극 발전시키며,106) 수력에너지를 질서 있

게 발전시켜 청정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07년 수정 통과된 「에너지절약법」, 2008년 통과

된 「순환경제촉진법」,107) 국무원이 제정한 「에너지절약·배출감소종합

일 시행.

99)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제정, 2006년 12월 14일 시행.

100) 재정부 제정, 2007년 7월 12일 시행.

101) 재정부 제정, 2007년 9월 20일 시행.

102) 재정부 제정, 2007년 11월 20일 시행.

103) 재정부 제정, 2008년 10월 30일 시행.

104) 국무원 제정, 2005년 12월 3일 시행.

105) 중국은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념을 혼용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명백한

개념정의가 부재하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4.4.1에서 다루기로 하며 여

기에서는 법령의 원문을 되도록 살리기 위해 신에너지라는 원문의 용어를 사용한다.

106)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법령에 원자력발전을 적극 발전시키는 내용을 포함시

킨 것은 석탄 화력에 비해 원자력발전이 발생시키는 대기오염 물질이 적다는 것을 감

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자력발전과정에서는 부산물로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

며 따라서 원자력발전문제는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항상 동반한다는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의 적극 발전과 환경보호의 강화를 동일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된다.

107) 2008년 8월 29일 주석령 제4호 제정, 2009년 1월 1일 시행.



- 75 -

사업방안(節能減排綜合性工作方案)」,108) 2007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포한 「중국기후변화대응국가방안(中國應對氣候變化國家方案)」109)과

2009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기후변화적극대응결의(關于積

極應對氣候變化的決議)」110) 등이 모두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에 대

해 규정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공포된 기타 관련 법령에는 「전력감독관리조례(電

力監管條例)」,111) 「에너지절약발전지도방법(시행)(節能發電調度辦法(試

行))」112) 등이 있다.

5) 2009년 말 「재생가능에너지법」 개정

(1) 법 개정의 배경

2005년 통과된 「재생가능에너지법」은 정부추진과 시장인도를 서

로 결부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체제를 확립했으며 총량목표, 강제적인

연결, 우대적인 전기요금 등 일련의 중요한 법률제도와 조치를 규정했다.

동 법은 실행된 약 4년 동안 중국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에서 중

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은 쾌속발전과 함께 또 송전망

건설이 뒤떨어지고 일부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프로젝트 시행이 어려운

등 일부 문제에 봉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수정이 이루어졌

으며 시행과정에 봉착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그 중점을 두었다.

108) 국무원 제정, 2007년 5월 23일 시행.

109) 국무원 제정, 2007년 6월 3일 시행.

110)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정, 2009년 8월 27일 시행.

111) 국무원 제정, 2005년 1월 1일 시행.

112) 국무원판공청 제정, 2007년 8월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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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이용계획 작성

2009년 「재생가능에너지법」 개정에서는 “국무원 관련부문은 전국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의 중장기 총량목표 실현에 유리한 관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성, 자치구, 직할시 재생가능에너

지 개발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과 국가전

력감독기관에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는 재생가능에너지

의 개발이용과 관련한 계획의 작성을 규범화한 것이다.

(3) FIT

2009년 「재생가능에너지법」 개정에서는 또한 다음의 내용이 추가

되었다.

“국가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 대한 FIT제도113)를 시행한다. 국무

원 에너지주관부문은 국가전력감독관리기관, 국무원 재정부문과 함께 전

국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계획에 따라 계획기간 내 도달해야 하는, 재

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이 전부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정하고, 전

력회사가 재생가능에너지발전을 우선배치, 전액구매하는 구체방법을 제

정하며,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과 국가전력감독관리기관이 연도 중 실현

을 독촉한다. 전력회사는 송전망건설을 강화해야 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전력배치범위를 확대하며 스마트 송전망, 에너지저장 등 기술을 발전 및

이용하며 송전망 운영관리를 개선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에 송전망 연결서비스를 제공한

다.”114) 이는 FIT제도와 RPS제도의 결합을 의미하며 전력회사에 의한

송전망건설의무의 부담을 의미한다.

113) 2005년 입법의 “전액구매”라는 표현에서 “전액보장구매”라는 표현으로 개정되었는

데 일각에서는 “보장”이라는 용어를 추가한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114) 「재생가능에너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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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전력회사가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량을 전액구매하지 않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회사의 경제손실을 야기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

도록 규정한 부분을 “전력회사가 규정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량의

구매를 완성하지 않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회사의 경제손실을 야기한 경

우 배상책임을 부담”115)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개정 전의 법률에서도 FIT제

도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개정에서 실제로는 전력회사의 송전망건설

등 의무와 계획기간 내 도달해야 하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이 발전량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규정한 부분이 핵심이다. 또한 배상책임

을 부담하는 경우를 “전액구매 하지 않은”데서 “규정에 따라 전기량의

구매를 완성하지 않은” 것으로 개정한 부분은 전액구매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해주고자 하는 의도라고 분석된다. 이는 FIT제도가 송전망건설의 낙

후, 전력회사의 FIT의무 불이행 등 원인으로 인해 발전의 한계에 부딪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전력회사의 송전망건설 불

이행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규정이 없고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비중의

확정 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

의 개정은 실제적으로 의미가 그다지 클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또

한 이번 개정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비중의 확정이 도입된 것에 대해

중국이 RPS제도의 도입을 예시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도 발생할 수 있는

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인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구체 시행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력회사에 대한 강

제적인 의무를 부과시키는 RPS제도와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이며 더 나

아가 이러한 시행방법이 제정 및 시행되더라도 이는 정부의 지령에 따른

RPS에 불과하며 FIT를 근본으로 하는 추가 적용일 뿐이어서 시장에 입

각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발전시키는 전통적인 RPS와는 큰 차이가 난

다.

115) 「재생가능에너지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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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요금 비용보상

전력회사가 확정된 송전망 연결 전기요금에 의해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을 구매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이 일상 에너지 발전의 평균 송전망

연결가격에 의해 계산했을 때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판매한

전기요금에 부가하여 분담”시키던 것을 “전국범위에서 판매되는 전기량

에 대해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요금 부가보상을 징수”116)하도록 개정되었

다. 이는 다만 기존의 분담체제에서 보상체제에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기금

국가재정에 “재생가능에너지발전전문자금”을 설립하기로 했던 규정

을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을 설립하기로 하고 자금의 출처에 국가재

정이 연도 배치한 전문자금과 법에 의해 징수한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요

금 부가요금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그 용도에 발전

차액을 보상해주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전력회사가 재생가능에너지 전

기량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합리적인 송전망 연결비용 및 기타 합

리적인 관련비용에 대해 전력회사가 전기요금의 판매를 통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을 신청하여 보조할 수 있으며 재생

가능에너지발전기금의 징수사용관리 구체방법은 국무원 재정부문이 국무

원 에너지, 가격주관부문과 함께 제정한다”117)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

는 발전차액에 대해 전력회사가 징수하던 부가요금과 기존의 재생가능에

너지발전전문자금을 합쳐서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으로 형식상 통합한

것이고 다만 그 이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발전차액 지원과 기타 용도로

분리하여 실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징수주체가 전력회사에서 국가로 변화

116) 「재생가능에너지법」 제12조.

117) 「재생가능에너지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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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개정후

제8조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은

전국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의

중장기 총량목표에 근거하여 국무

원 관련부문과 함께 전국 재생가

능에너지 개발이용계획을 작성하

며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 받은

후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에너지업무를 관리하는 부

문은 동 행정구역의 재생가능에너

지 개발이용 중장기목표에 근거하

여 동급 정부의 관련부문과 함께

동 행정구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

발이용계획을 작성하며 동급 정부

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

제8조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은 국무원

관련부문과 함께 전국 재생가능에너지 개

발이용의 중장기 총량목표와 재생가능에

너지 기술발전상황에 근거하여 전국 재생

가능에너지 개발이용계획을 작성하며 국

무원에 보고하여 비준 받은 후 실시한다.

국무원 관련부문은 전국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 중장기 총량목표 실현의 촉진에

유리한 관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에너지업무를 관

리하는 부문은 동급 정부의 관련부문과

함께 전국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계획

과 동 행정구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

용 중장기목표에 따라 동 행정구역의 재

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계획을 작성하며

동급 정부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에너지

주관부문과 국가전력감독관리기관에 비치

하며 실시한다. ......

제9조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계

획의 작성에 있어 관련기관과 업

체, 전문가와 대중의 의견을 청구

해야 하며 과학논증을 진행해야

한다.

제9조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계획의 작

성에 있어 그 지역에 알맞도록 규정하고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합리적으로 배치하

고 질서 있게 발전하는 원칙에 따라 풍력

에너지, 태양에너지, 수력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등 재생

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에 대해 통일적으

로 배치해야 한다. 계획의 내용에는 발전

목표, 주요임무, 지역분포, 중점항목, 실시

된 것일 따름이다. 또한 발전 부가요금은 전력회사가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한 후 국가에 상납하도록 하였고 송전망 건설비용에 대해서 재생가

능에너지발전기금에 의해 보상을 받도록 한 것이다.

<표 3> 「재생가능에너지법」 개정 전후의 내용 비교



- 80 -

진도, 부대송전망건설, 서비스체계와 보장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작성기관은

관련기관과 업체, 전문가와 대중의 의견

을 청구해야 하며 과학논증을 진행해야

한다.

제14조 송전망기업은 법에 의해

행정허가를 취득했거나 비치를 보

고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회사와

송전망 연결계약을 체결하여 그

송전망의 범위에 포함되는 재생가

능에너지 송전망 연결 발전항목의

전기량을 전액구매해야 하며 재생

가능에너지의 발전에 대해 송전망

연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국가는 재생가능에너지발전의 전

액보장구매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에너

지주관부문은 국가전력감독관리기관, 국

무원 재정부문과 함께 전국 재생가능에너

지 개발이용계획에 따라 계획기간 내 도

달해야 하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이 전

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정하며

전력회사가 재생가능에너지를 우선 배치

및 전액구매하는 구체방법을 제정하며 국

무원 에너지주관부문이 국가전력감독관리

기관과 함께 연도 중에 실시를 독촉한다.

전력회사는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계획

에 의해 건설되고 법에 의해 행정허가를

취득했거나 비치를 보고한 재생가능에너

지 발전회사와 송전망 연결계약을 체결하

여 그 송전망의 범위에 포함되고 연결기

술표준에 부합되는 재생가능에너지 송전

망 연결 발전항목의 전기량을 전액구매해

야 한다. 발전회사는 전력회사에 협조하

여 송전망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전

력회사는 송전망건설을 강화해야 하고 재

생가능에너지 전기배치범위를 확대하고

스마트 송전망을 발전 및 이용하며 송전

망의 운영관리를 개선하고 재생가능에너

지 전력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하

며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에 대해 송전망

연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5장 가격관리와 비용분담 제5장 가격관리와 비용보상

제20조 전력회사가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확정된 송전망 연결

제20조 전력회사가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확정된 송전망 연결 전기요금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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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에 의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을 구매하여 발생한 비용이

일반 에너지 발전의 평균 송전망

연결 전기요금에 의해 발생한 비

용과의 차액은 판매되는 전기요금

에 부가하여 분담시킨다. 구체방

법은 국무원 가격주관부문이 제정

한다.

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을 구매하여 발

생한 비용이 일반 에너지 발전의 평균 송

전망 연결 전기요금에 의해 발생한 비용

과의 차액은 전국범위에서 판매되는 전기

량에 대해 징수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전기

요금 부가가격으로 보상한다.

제22조 국가에서 투자 또는 보조

금을 지급하여 건설하는 공공 재

생가능에너지 독립전력계통의 판

매 전기요금은 동일 지역의 분류

판매가격을 집행하며 그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비용이 판매가격을 초

과하는 부분은 동법 제20조에 규

정된 방법에 의해 분담한다.

제22조 국가에서 투자 또는 보조금을 지

급하여 건설하는 공공 재생가능에너지 독

립전력계통의 판매 전기요금은 동일 지역

의 분류판매가격을 집행하며 그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비용이 판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보상

한다.

제24조 국가재정은 재생가능에너

지발전전문자금을 설립하여 다음

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1)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의

과학기술연구, 표준제정과 시범공

정. (2) 농촌, 축목구의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항목. (3) 외진지역과

해도의 재생가능에너지 독립전력

계통 건설. (4) 재생가능에너지의

자원탐사, 평가와 관련 정보시스

템 건설. (5)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이용설비의 현지화생산 촉진.

제24조 국가재정은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

금을 설립하며 그 출처는 국가재정에서

연도 안배하는 전문자금과 법에 의해 징

수한 재생가능에너지발전 부가요금 등이

포함된다.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은 동

법 제20조, 제22조에 규정된 차액비용을

보상하는데 사용되고 또한 다음의 사항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1)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의 과학기술연구, 표준제정과 시

범공정. (2) 농촌, 축목구의 재생가능에너

지 이용항목. (3) 외진지역과 해도의 재생

가능에너지 독립전력계통 건설. (4) 재생

가능에너지의 자원탐사, 평가와 관련 정

보시스템 건설. (5)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이용설비의 현지화생산 촉진. 동법 제21

조에 규정된 송전망 연결비용 및 기타 관

련비용에 대해 전력회사가 전기의 판매가

격을 통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재생가능

에너지발전기금에 보조를 신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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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의 징수사용

관리에 대한 구체방법은 국무원 재정부문

이 국무원 에너지, 가격주관부문과 함께

제정한다.

제29조 동법 제14조의 규정을 위

반하여 전력회사가 규정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의 전기량을 전액

구매하지 않아 재생가능에너지 발

전회사의 경제손실을 야기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국가전

력감독관리기관이 기한 내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회사의 경제

손실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

다.

제29조 동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력회사가 규정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

의 전기량 구매를 완성하지 않아 재생가

능에너지 발전회사의 경제손실을 야기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국가전력

감독관리기관이 기한 내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회사의 경제손실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평가

중국의 2009년 「재생가능에너지법」 개정은 재생가능에너지를 발

전시킬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령의 개

정은 많은 제한을 갖고 있다. 우선,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정과정에

서 해결하지 못한 법의 적용범위를 확정하지 못하였고 특히 수력발전의

포함여부에 대해 아직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전력회사의

송전망 건설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규정하지 못하였고 전력회사와 발전회

사의 이익충돌 문제의 해결에도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력회사에 전

액구매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전망 건설과 송전망의 연결안전

등 문제를 이유로 연결을 거부할 경우 이러한 전액구매는 그 기능을 크

게 상실하게 됨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정부부문의 관

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였고 FIT제도와 RPS제도의 선택

에 있어서도 명백하게 규정하지 못하여 전액구매를 통해 어떻게 재생가

능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할 지에 대해서도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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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생가능에너지법」 개정 후

동 시기에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목표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2011-2015년 사이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목표들은

「12.5에너지절약·배출감소종합사업방안(十二五節能減排綜合性工作方

案)」,118) 「재생가능에너지발전12.5계획(可再生能源發展“十二五”規劃)

」,119) 「풍력발전12.5계획(风電發展“十二五”規劃)」,120) 「수력발전12.5계

획(水電發展“十二五”規劃)」,121) 「바이오에너지발전12.5계획(生物质能發

展“十二五”規劃)」,122) 「태양에너지발전12.5계획(太陽能發電發展“十二五”

規劃)」,123) 「태양에너지발전과학기술발전12.5전문계획(太陽能發電科技

發展“十二五”專项規劃)」124)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되

었다.

동 시기에 또한 중요한 부문규정 또는 부문규범문건이 공포되었다.

구체적인 부문 규정이나 부문 규범문건들로는 「해양재생가능에너지전문

자금관리잠정방법(海洋可再生能源專項資金管理暫行辦法)」,125) 「재생가

능에너지건축이용도시시범·농촌지구현급시범관리강화통지(關于加强可再

生能源建築應用城市示範和農村地區縣級示範管理的通知)」,126) 「재생가

능에너지건축이용시범후속업무·예산집행관리강화통지(關于加强可再生能

源建築應用示範後續工作及預算執行管理的通知)」,127)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기금징수사용관리잠정방법(可再生能源發展基金徵收使用管理暫行辦

118) 국무원 제정, 2011년 8월 31일 시행.

119)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제정, 2012년 8월 6일 시행.

120) 국가에너지국 제정, 2012년 8월 6일 시행.

121) 국가에너지국 제정, 2012년 8월 6일 시행.

122) 국가에너지국 제정, 2012년 8월 6일 시행.

123) 국가에너지국 제정, 2012년 8월 6일 시행.

124) 과학기술부 제정, 2012년 3월 27일 시행.

125) 재정부, 국가해양국 제정, 2010년 5월 18일 시행.

126) 재정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제정, 2010년 8월 4일 시행.

127) 재정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제정, 2010년 8월 1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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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128) 「재생가능에너지전기요금부가보조자금관리잠정방법(可再生能

源電價附加補助資金管理暫行辦法)」129) 등이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국

가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으로 지정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였다. 2011년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

錄)」130)을 개정하여 연료전지와 혼합연료 등 신에너지발동기, 신에너지

자동차 핵심부품 제조, 신에너지발전 플랜트 또는 핵심설비 제조(태양광

발전, 지열발전, 조수발전, 파도발전, 쓰레기발전, 메탄가스발전, 2.5MW

이상의 풍력발전설비), 재생가능에너지 냉방에어컨설비 제조, 발전위주의

수력발전소 건설과 경영, 신에너지발전소의 건설과 경영, 풍력발전세트

베아링 제조, 바이오에너지 개발기술, 쓰레기처분장 메탄가스 발전장치

등에 외국인이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밖에도 현재 중국은 「재생가능에너지발전세수정책(可再生能源

發展稅收政策)」, 「국가재생가능에너지발전계획·총량목표(國家可再生能

源發展規劃和總量目標)」, 「농촌지역재생가능에너지재정지원정책(農村

地區可再生能源財政支持政策)」 등의 행정법규와 규정을 제정 중에 있다

(孟雁北, 2007). 하지만 중앙 차원의 입법은 활발한 데 대비하여 지방의

입법은 큰 발전을 가져오지 못한 상황이며 현재 호남성, 호북성, 산동성,

흑룡강성에서 농촌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

고 전반적인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에 대해 규정한 지방성법규는 「절

강성재생가능에너지개발이용촉진조례」 하나뿐이다.

이러한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정책과 법규의 제정과 개정 내

용에 대해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128)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제정, 2010년 11월 29일 시행.

129)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제정, 2012년 3월 14일 시행.

130) 1995년 6월 28일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제정,

1995년 6월 28일 시행, 2002년 3월 11일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

외무역경제합작부령 제21호 개정, 2004년 11월 3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령 제

24호 개정, 2007년 10월 31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령 제57호 개정, 2011년 12

월 24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령 제12호 개정, 현재 시행중인 것은 2011년 개정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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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내용 구성내용 세분화 구체내용 역할

법률법규 제정된 법률 「전력법」, 「석탄

법」, 「재생가능에너

지법」 등

입법형태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발전지위를

확정하고 재생가능에

너지의 발전을 전체

국민의 의무와 정부

의 업무로 삼았으며

정부가 재생가능에너

지의 발전을 촉진하

는 과정에서 부여 받

은 권한을 명확히 하

고 그 권한에 대해

감독 실시.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법률

「에너지법」, 「석유

법」, 「천연가스법」,

「원자력법」, 「에너

지시장감독관리법」

등

제정된 부문규정 「재생가능에너지산업

발전지도목록」, 「재

생가능에너지발전관리

규정」, 「전력회사재

생가능에너지전기량전

액구매감독관리방법」,

「재생가능에너지발전

가격·비용분담관리시

행방법」, 「재생가능

에너지발전전문자금관

리잠정방법」, 「재생

가능에너지발전가격부

가 수 입 할 당 잠 정 방

법」, 「풍력발전설비

산업화전문자금관리잠

정방법」, 「재생가능

에너지건축이용전문자

금관리잠정방법」 ,

「해양재생가능에너지

전문자금관리잠정방

법」, 「재생가능에너

입법의 취지를 철저

히 실행하고 입법조

치를 실행에 옮기며

입법목표를 실현.

<표 4> 중국의 주요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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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발전기금징수사용관

리잠정방법」, 「재생

가능에너지전기요금부

가보조자금관리잠정방

법」 등.

제정된 기술규범

과 표준

태양에너지분야: 「민

간건축태양에너지온수

시 스 템 이 용 기 술 규

범」, 「태양광발전소

전력시스템연결기술규

정」, 「태양광발전시

스템송전망연결기술요

구」 등.

지열에너지분야: 「지

열발전전력시스템연결

기술규정」 등.

풍력발전분야: 「풍력

발전소전력시스템연결

기술규정」 등.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의 시장행위를 규범

화하고, 관련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하며

빠른 발전을 실현.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기술규범

과 표준

「풍력발전설비제조산

업접근표준」, 「풍력

발전세트저전압통과능

력테스트규정」, 「풍

력발전소송전망연결테

스트표준」, 「발전소

공정시공조직설계규

범」, 「발전기기철거

기술규칙」 등.

기본제도 현행제도 총량목표제도, FIT제

도, 분류전력가격제도,

비용분담제도와 전문

기금제도 등.

「 재 생가능에너지

법」에 확립한 기본

제도는 구체적인 지

원정책의 출범에 제

도적인 보장 제공. 생

태세금제도의 수립목

적은 화석에너지의

사용원가를 증가시키

고 동시에 새로운 에

너지의 개발과 응용

을 장려하기 위함.

출범해야 하는

새로운 제도

생태세금제도, 자원세,

에너지소비세, 배출세,

탄소세 등 포함.

계획, 목

표

이미 공포한 계

획

「재생가능에너지중장

기발전계획」, 「재생

명확한 시장목표를

제출하고, 재생가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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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에너지발전12.5계

획」, 「풍력발전12.5

계획」, 「수력발전12.

5계획」, 「태양에너

지발전1 2 . 5 계획」 ,

「바이오에너지발전1

2.5계획」 등은 각각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발전목표를 명확히

함.

너지산업의 지속적인

고속발전 유도.

시급하게 공포해

야 할 계획

「신흥에너지산업발전

계획」 등 계획과 목

표

정책, 체

제

전기요금정책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에 대해 FIT정책 시

행.

자원특허권입찰 풍력발전특허권항목입

찰, 풍력발전기지항목

입찰, 대형지면광전지

발전소입찰, 해상풍력

발전항목입찰

관련 규정은 관련 항

목의 선택을 위해 실

행 가능한 체제를 제

공

보조금정책 「태양광전지건축이용

재정보조자금관리잠정

방법」, 「바이오에너

지·바이오화공원료기

지보조자금관리잠정방

법」, 「줄기에너지화

이용보조자금관리잠정

방법」 등을 통해 재

생가능에너지산업에

대해 일정한 비중의

보조금 제공 등.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의 상업화와 규모화

발전능력 제고

세수지원정책 2001년 1월 1일부터,

바이오에너지에 속하

는 쓰레기발전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정

책 실시, 풍력발전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절

반 감소 정책 실시.

2005년부터 국가에서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의 상업화와 규모화

발전능력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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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한 기업이 생산

및 판매한 에틸알코올

연료에 대해 부가가치

세환급/소비세면제/수

입세우대정책 실시,

일부 대형 수력발전회

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의 환급정책 실시, 국

내투자항목과 외상투

자항목에 의해 수입되

는 재생가능에너지 설

비에 대해 규정된 범

위 내에서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의 부가가치

세 면제와 기업소득세

우대 부여, 기업이 풍

력, 태양에너지, 폐수,

폐가스, 고형 폐기물

등으로 생산한 전력과

열에너지에 대해 소득

세 감소 또는 면제

등.

2009년 1월 1일부터

모든 산업에 대한 부

가가치세 개혁을 실시

하여 기업이 새로 구

입한 설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

도록 허락하고 소비세

우대 실시.

강제시장정책 FIT정책 재생가능에너지에 적

합한 시장공간 제공

민간자본투자지

원 및 우대대출

정책

국무원의 새로운 36조

항, 즉 「민간투자건

전발전지원·유도일부

의견」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투

자와 융자능력 제고

연구개발정책 「국가중장기과학기술

발전계획개요」 등

지적재산권전략과 기

술표준전략을 실시하

고, 기업기술창조를

장려하는 재정세수정

책과 창조와 창업을

촉진하는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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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풍력에너

지, 태양에너지, 바이

오에너지 등 재생가

능에너지 기술의 발

전과 대규모 이용 도

모
출처: China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Yearbooks 2011

4. 재생가능에너지 관련법의 적용범위와 주체

1) 재생가능에너지원

중국에서 최초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자세히 규정한 정책은 199

5년 1월 5일 시행된 「신재생에너지발전개요(1995-2010)」로 조사되며,

동 정책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는 있었

으나 이는 다만 형식적인 구분이고 내용상으로는 명확한 구분이 부재하

여 혼용하고 있었다. 동 개요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

지 않고 다만 신재생에너지의 범위에 대해 “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소수력발전, 태양에너지, 수력에너지, 조석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으로

열거하였다.

그 후 1999년 1월 12일 시행된 「재생가능에너지발전지지통지」 제

1항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에 주로 풍력발전, 태양광전지발전, 바이오에너

지발전, 지열발전, 해양에너지발전 등이 포함된다고 하여 재생가능에너지

의 중점은 이를 이용한 발전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규

정들은 결코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명확한 개념정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중국법 상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는 2005년

공포된 「재생가능에너지법」에 의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법

제2조에 의하면, “재생가능에너지”란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수력에너

지,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등 비 화석에너지를 가리키고



- 90 -

수력발전의 이 법 적용여부는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이 결정하고 국무원

의 비준을 받으며 저효율 부뚜막 직접 연소방식을 통한 농작물 줄기, 땔

나무, 분변 등의 이용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중국은 현 단

계에서 재생가능에너지에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수력에너지, 바이오에

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를 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수력발전에 대

해서는 수력에너지에 포함되므로 재생가능에너지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

가 없겠지만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미결상

태로 남아 있다. 또한 저효율 부뚜막 직접 연소방식을 통한 농작물 줄기,

땔나무, 분변 등도 바이오에너지에 포함되므로 재생가능에너지에 포함되

는 것 역시 문제가 없지만 다만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

으므로 법에서 정한 각종 우대조치를 받을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이들

은 재생가능에너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재생가

능에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이다.

「폐물자원화과학기술공정12.5전문계획(废物资源化科技工程“十二五”

專项規劃)」131)에 의하면, 2015년에 이르러 중국의 폐물자원화 생산가치

는 2만억 달러에 이르러 2010년 대비 2배로 되는데 「재생가능에너지

법」에서는 쓰레기의 소각과 매장을 통한 발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

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전기요금부가보조자

금관리잠정방법」 제2조, 「재생가능에너지발전가격부가수입할당잠정방

법」 제2조, 「재생가능에너지발전가격·비용부담관리시행방법」 제2조,

「전력회사재생가능에너지전기량전액구매감독관리방법」 제2조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 농림폐기물의 직접연소와 기체화 발전, 쓰레기

연소와 쓰레기 매장 기체발전을 바이오에너지발전에 포함시키고 있어 쓰

레기를 바이오에너지에 포함시켜 재생가능에너지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재생가능에너지건축이용전문자금관리잠정방법」 제2조에서는 지열에너

지를 옅은 층 지열에너지에 한정시키고, 오수여열도 재생가능에너지에

131)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환경보호부, 주택건설부, 상무부, 중

국과학원 제정, 2012년 8월 2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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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켰다. 2012년 제정된 「절강성재생가능에너지개발이용촉진조례」

는 재생가능에너지 전반에 대한 중국의 최초 지방성법규인데 동 조례에

서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범위에 공기에너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해양재생가능에너지전문자금관리잠정방법」 제2조에서는 해양재생에너

지를 해양속에 매장되고 해양의 특수한 배경환경으로 인하여 생성된 재

생가능에너지로서, 주로 조석에너지, 조류에너지, 파도에너지, 온도차에너

지, 염도차에너지 등으로 구분하여 해양에너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은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념을

명백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서도 다

양한 법령에서 그 개념정의가 일치하지 않고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상술한 법령을 종합하여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범위에 대해 개

괄한다면,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수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옅은 층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오수여열, 쓰레기발전, 공기에너지 등이 포함된

다.

현재 가장 큰 논쟁은 수력발전의 「재생가능에너지법」 적용여부에

대한 문제인데 에너지주관부문에 이에 대한 포함여부 결정권을 부여하였

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수력

발전의 개발기술은 이미 매우 성숙되었고 수력 발전량은 이미 국가전력

총 소비량의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였는데 만약 모든 수력발전을 재생가

능에너지 전력범위에 포함시키면 수력발전으로 기타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을 대체하는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풍력발

전, 태양에너지 등 비 수력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제고를 위해 수력발

전 특히 생태환경에 대해 비교적 큰 영향을 주는 대형 수력발전에 대해

신중해야 하며 구분을 거치지 않고 모든 수력발전을 재생가능에너지전력

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력발전은 대기오염을 비롯해서 다

양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적어 청정에너지라 할 수 있지만 대수력의 경우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교란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야기하게 되므로 온전히

친환경적인 에너지라 하기는 어렵다. 수력발전소 건설은 하류를 절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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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방을 건설하며, 토지를 침몰시키는 등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

며 주변 지역주민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

서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에 있어서는 환경보호문제와 인구 이주로 발

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

법」에서 수력발전에 대해 유보의 결정을 내린 것은 수력발전을 발전시

킴에 있어 정책적 요소가 크게 역할을 하고 동시에 기타 재생가능에너지

에 비교하여 수력발전기술이 상대적으로 성숙되었으며 원가도 비교적 낮

은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수력발전에 대한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적

용여부를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에 맡겨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중국 에너

지발전상황에 근거하여 수력발전소 건설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법의 적용에서 큰 문제점을 야기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

서 법의 적용범위에 소수력발전만 포함시키는 규정을 하루 빨리 도입하

는 것이 시급하다. 소수력발전만을 법의 적용범위로 확정할 시 소수력에

대한 범위확정이 필요한데 「소수력질서개발·생태환경보호통지」 제2항

에서는 설비용량이 50,000kW 이하인 경우만 소수력으로 보고 있다.

저효율 부뚜막 직접 연소방식은 바로 직접 연소방식을 통한 농작물

줄기, 땔나무, 분변 등의 이용이다. 바이오에너지의 직접 연소는 에너지

효율이 낮고 환경을 오염시킨다. 재생가능에너지는 국가에서 촉진과 개

발이용을 장려하는 청정에너지로서 에너지 효율성의 이용이 낮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전통적인 바이오 연소방식을 적용범위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관행 일반에도 부합된다. 하지만 쓰레기를 통한 발전

을 재생가능에너지로 보는 것은 이러한 법의 이념과 상충되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폐기물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감량정책

과 폐기물 연소를 통한 에너지 회수는 상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폐

기물 소각을 통한 에너지 이용을 장려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에너지분류의 측면에서 보면, 재생가능에너지와 신에너지는 외연적

으로 서로 다르다. 무릇 끊임없이 보충 받을 수 있거나 비교적 짧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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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내 재생산이 가능한 에너지는 재생가능에너지라 불리고 나머지는 비

재생에너지로 귀결된다. 그러나 신에너지의 함의는 여러 개의 분류표준

이 있는데 중화전국상공업연합회 신에너지상회의 해석에 의하면 신에너

지는 일상적인 에너지와 비 재생가능에너지와 상반되는 에너지 종류인데

예를 들어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소수력발전, 해양에너

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인류의 이용에 의해 쇠약해지지 않는 재

생가능에너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전통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이용, 즉

에너지절약, 소모감소와 기타 새로운 기술의 이용도 포함한다(孟雁北, 20

07). 재생가능에너지와 신에너지의 개념정립을 위해서 신에너지에 대해

서도 분명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며 아직 「에너지법」이 제정되

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절약법」에서 신에너지에 대해 개념정의를 명

백히 해두는 것이 좋다.

2) 재생가능에너지 주관부문

2008년의 국무원 기관개혁에서 중국의 에너지관리기관은 새로 설립

된 국가에너지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으로 구성된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하나의 고위급 의사조정기관으로 설정되어 국가의 에너지 발전전략을 세

우고 에너지안전과 에너지 발전 중의 중대한 문제를 심의하며 국가에너

지국은 하나의 산업관리기관으로 설정되었다. 국가에너지국은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의 전 에너지국, 전 국가에너지지도소조판공실, 전 국방과학기

술공업위원회 산하의 원자력발전공업시스템 관리사(국) 및 국가발전개혁

위원회의 에너지산업 관련 사(국)로 공동 구성되는데 에너지산업계획, 산

업정책과 표준을 수립하고 국가에너지위원회 판공실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생가능에너지 및 석탄, 전력,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발전 등 모든 에너

지에 대한 관리는 이로서 국가에너지국으로 통합되었다.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법」 제5조에 의하면, 국무원 에너지주관부

문은 전국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에 대해 통일적인 관리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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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국무원 관련부문은 각자의 업무범위 내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

이용에 대해 일부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에너지

업무 관리부문은 동 행정구역 내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에 대해 관

리하며 관련부문은 각자의 업무범위 내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

에 대해 일부 관리를 실시한다. 동 규정은 중국 재생가능에너지의 통일

관리와 부문관리가 결부되고 중앙관리와 지방관리가 결부된 관리체제를

확립하였다. 국가에너지국의 설립 전, 중국의 에너지주관부문은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였고 구체적인 업무는 그 산하의 에너지국이 담당하였으나 국

가에너지국의 설립 후, 국가에너지국이 재생가능에너지의 주관기관으로

된다.

「재생가능에너지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너지주관부문의 주요업

무는 전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 중장기 총량목표를 제정하고 전국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계획을 작성하며 재생가능에너지산업발전지도목

록을 제정, 공포하는 것 등이다. 부문관리를 실시하는 국무원의 관련부문

에는 과학기술, 농업, 수리, 국토자원, 건설, 환경보호, 임업, 해양, 기상

등 부문이 포함되며 이들 부문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생가능에너

지의 개발이용에 대한 관리를 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부문은

「과학기술진보법」과 「재생가능에너지법」에 의해 전국범위 내에서 과

학기술역량을 조직하여 관련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에 대한 중대한

과학기술항목 입안과 시범연구 및 보급의 업무를 부담하며 농업부문은

「농업법(農業法)」132)과 「재생가능에너지법」에 근거하여 메탄가스 등

농촌에너지에 대해 관리업무를 부담한다. 수리부문은 중앙에서 보조하여

투자하는 농촌수력발전항목의 심의를 책임지고 대·중형 수력자원의 개발

이용항목에 대한 확인과 심사비준에 참여하고, 지방 농촌의 수력발전항

목에 대한 심사, 심사비준과 검수업무의 지도를 책임지며, 농촌 수력발전

설비의 시장접근제도와 농촌 수력발전 및 전력공급지역의 안전문명생산

132) 1993년 7월 2일 주석령 제6호 제정, 1993년 7월 2일 시행, 2002년 12월 28일 주석령

제81호 개정, 2012년 12월 28일 주석령 제74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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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을 입안하고 실시함과 동시에 농촌 수력발전 설계시장, 설비시

장, 건설시장과 전력제품시장에 대한 관리업무를 부담한다. 국토자원부문

은 「광산자원법」133)과 「재생가능에너지법」에 근거하여 지열자원의

개발이용에 대해 관리업무를 부담하고 건설부문은 「건축법(建築法

)」134)과 「재생가능에너지법」에 근거하여 태양에너지, 저층지열 등 재

생가능에너지가 건축분야에서의 규모화 이용에 대해 관리업무를 지며 환

경보호부문은 「환경보호법」135)과 「재생가능에너지법」에 근거하여 수

력발전, 풍력발전, 지열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이 환경자원에 야

기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관리업무를 부담한다. 임업부문은 「삼림법

(森林法)」136)과 「재생가능에너지법」에 근거하여 임업바이오에너지의

개발이용에 대해 관리업무를 부담하고 해양관리부문은 「해양환경보호법

(海洋環境保護法)」137)과 「재생가능에너지법」에 근거하여 조석발전 등

해양에너지 발전 및 미래해상풍력발전 등에 대해 관리업무를 지며 기상

부문은 「기상법(氣象法)」138)과 「재생가능에너지법」에 근거하여 태양

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기후자원의 평가에 대해 일정한 업무를 부담한다.

실제로, 이들과 같은 전문 또는 산업관리부문을 제외하고도 국무원

의 재정, 세무, 가격, 금융, 표준화, 품질검사, 교육 등 부문은 비록 재생

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업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

지만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되는 재정세수우대, 가격, 대출우대, 기술과

산업표준, 품질표준, 과정교육 등에 대해 상응하는 관리업무를 부담한다.

중앙의 에너지관리부문은 주로 전체적이고, 장기적이며 간접적인 거

133) 1986년 3월 19일 주석령 제36호 제정, 1986년 10월 1일 시행, 1996년 8월 29일 주석

령 제74호 개정.

134) 1997년 11월 1일 주석령 제91호 제정, 1998년 3월 1일 시행, 2011년 4월 22일 주석

령 제46호 개정.

135) 1989년 12월 26일 주석령 제22호 제정, 1983년 3월 1일 시행.

136) 1984년 9월 20일 주석령 제17호 제정, 1985년 1월 1일 시행, 1998년 4월 29일 주석

령 제3호 개정.

137) 1982년 8월 23일 주석령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령 제9호 제정, 1983년 3월 1

일 시행, 1999년 12월 25일 주석령 제26호 개정.

138) 1999년 10월 31일 주석령 제23호 제정, 2000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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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관리를 진행하는 것과 달리 지방의 관리는 성급, 시급, 현급으로 나

뉘며, 성급부문은 주로 거시적인 환경관리를 진행하는데 각 행정구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의 중장기목표를 확정하고 해당 행정구역의 재

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계획을 작성하며, 시급 관리에는 거시적관리와 미

시적관리가 모두 포함되고 현급관리부문은 주로 집행성격의 직접적인 미

시적 관리를 진행한다(李艶芳, 2008). 에너지 주관부문을 보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국가에너지위원회

국가의 에너지발전전략을 연구, 입안하고, 에너지안전과 에너지발전

의 중대한 문제를 심의하며, 국내의 에너지개발과 에너지 국제협력에 있

어서 중대한 사항에 대해 총괄, 조정하는 기구는 국가에너지위원회(國家

能源委員會)이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 비준된 「국무원기관개혁방안」과 「의사조정기관설치통

지(國务院關于議事協調机構設置的通知)」139)에 따라 국무원이 에너지전

략에 대한 결정과 총괄, 조정하는 기관으로 설립한 것이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중국 국무원 총리가 주임을 담당하고, 부총리가

부주임을 담당하고 있으며,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

업정보화부, 안전부, 재정부,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교통운수부, 수리

부,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가세무총국, 국가

안전감독관리총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전력감독관리위원회, 국가에너

지국 등 부서의 장관이 위원으로 되어 있다. 국가에너지위원회의 판공실

주임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겸임하고, 부주임은 국가에너지국 국

장이 겸임하며, 판공실의 구체업무는 국가에너지국에서 담당한다. 국가에

너지위원회의 산하에 에너지전문가자문위원회(能源專家諮詢委員會)를 둔

다.

139) 국무원 제정, 2008년 3월 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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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에너지국

「부·위원회관리국가국설치통지(國务院關于部委管理的國家局設置的

通知)」140)에 의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리하는 국가에너지국(國家能

源局)을 설립하였는데 동 국은 차관급으로서 실제적인 에너지 관련 행정

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에너지위원회와의 관계를 보면, 국가에너지위원회

는 국가의 에너지발전전략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각 부문

의 이익을 조정하는 등 거시적인 문제만 다루는데 반해 국가에너지국은

국가에너지위원회 판공실의 구체업무를 담당하는 등 구체적인 행정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에너지국은 산하에 종합사, 정책법규사, 발전계획사, 에너지절

약·과학기술장비사, 전력사, 석탄사, 석유천연가스사, 신에너지·재생가능

에너지사, 국제협력사, 인사사 등 부서를 두고 있으며 이 중에서 재생가

능에너지에 대한 주관부서는 신에너지·재생가능에너지사로서 신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와 농촌에너지발전을 지도하고, 신에너지·수력에너지·바이

오매스와 기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계획과 정책을 입안 및 실시한다.

신에너지·재생가능에너지사의 구체적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에

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의 산업관리 담당, 관련 분야의 기술법규와 산업

표준 입안, 관련 분야의 과학연구 지도. (2) 농촌 송전망, 신에너지, 수력

에너지, 바이오매스와 기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상황 모니터링, 관련 분

야의 발전계획, 연도계획과 정책 입안, 각 지역과 중점기업의 관련 발전

계획을 연결 및 평형. (3) 전력체제개혁업무에 참여, 신에너지와 재생가

능에너지 체제개혁문제 연구, 체제개혁건의 제출, 개혁방안 입안 및 실

시, 관련 중대 문제 조정. (4) 농촌 송전망, 신에너지, 수력에너지, 바이오

매스와 기타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분포 및 중대항목에 대한 심사의견

제출, 관련 고정자산의 투자에 대한 관리 책임. (5) 신에너지와 재생가능

에너지자원 관리, 농촌 에너지발전 조정, 지도. (6) 관련 가격건의 제출,

관련 재정세수, 환경보호정책에 대한 제정 참여. (7) 국 영도가 처리하도

140) 국무원 제정, 2008년 3월 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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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맡긴 기타 사항.

[그림 15] 재생가능에너지 주관부문의 상호관계

3) 재생가능에너지 감독관리

중국은 현재 이미 초보적으로 국가권력기관, 행정부문, 사회가 함께

구성되어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실시와 감독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王

仲颖 외, 2007). 재생가능에너지 감독관리에 관여하고 있는 국방부 직할

부대 및 기관들의 종류와 각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권력기관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는 「재생가능에

너지법」의 집행에 관한 검사, 정부부서의 보고청취, 전문조사연구 등 방

식을 통해 법률의 시행정황을 추적검사하고, 관련 행정부서에 「재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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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에너지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독촉할 수 있다. 현재, 전국인민대표대

회 환경자원위원회 및 지방인민대표대회의 환경자원과 재정업무를 책임

지는 전문위원회가 동 법과 관련된 검사,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2) 행정부서

「재생가능에너지발전관리규정」에 의하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항목의 계획, 정책제정과 국가에서 확인 또

는 심사 비준하는 항목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성급 정부의 에너지주관

부문은 해당 관할구역 내 지방권한의 범위에 포함되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항목에 대한 관리를 책임진다. 주요 하류에 건설하는 수력발전항목

과 25만 kW 및 이상의 수력발전항목, 5만 kW 및 그 이상의 풍력발전항

목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확인 또는 심사 비준하며 기타 항목은 성

급 정부의 투자주관부문의 확인 또는 심사 비준을 거쳐 국가발전개혁위

원회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국가정책과 자금지원이 필요한 바이오에너지

발전, 지열에너지발전, 해양에너지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항목은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에 신고한다.

(3) 독립적인 감독관리기관

「재생가능에너지법」 제27조에 의하면, 전력회사는 재생가능에너

지 발전과 관련한 자료를 진실하고 완벽하게 기재, 보존해야 하며, 전력

감독관리기관의 검사와 감독을 받는다. 전력감독관리기관은 규정된 절차

에 따라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검사대상자의 상업비밀과 기타 비밀을 준

수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전력감독기관은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이다.

(4) 사회

대중의 법률의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민간조직은 갈수록 「재생

가능에너지법」 시행에 있어 중요한 감독관리주체로 발전하고 있다. 일

부 환경보호단체와 에너지에 관심을 갖는 민간조직 중 일부는 재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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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개발이용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 편으로는 풍력발전, 태

양에너지의 이용 및 바이오에너지의 이용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고속으로 진행되는 수력발전의 개발로 인한 생태파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 각 계층에서 관련 법, 계획의 수립에

참여하도록 설득한다.

현재, 재생가능에너지에 관심을 갖는 조직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다. 첫째로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와 단체로서

전국상공연합회, 자원종합이용협회 재생가능에너지전문위원회 등이고, 둘

째로 재생가능에너지에 관련되는 학술단체와 조직으로서 재생가능에너지

학회, 환경과학학회 등이며, 셋째로 환경단체들인데 통상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지식보급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제환경보호기구 역

시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에 대해 중요한 추진역할을 하였다

(王仲穎 외, 2007).

5. 재생가능에너지법 주요제도

1) 총량목표제도

중국은 2005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초안작성과 제정 시 EU, 스

페인, 호주 등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총량목표제도를 규정하였다. 즉

중국은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에너지발전의 우선 분야에 포함

시키고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이용 총량목표의 제정과 상응한 조치를 통

해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을 수립하고 그 발전을 촉진(법 제4조제1항)하기

로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재생가능에너지중장기발전계획」,

「재생가능에너지산업발전지도목록」, 「재생가능에너지발전12.5계획」

등을 수립하였다.

중국은 총량목표제도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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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하였다.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은 전국 에너지 수요와 재생가능에

너지 자원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전국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이용과

관련한 중장기 총량목표를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집행하며,

아울러 사회에 공포한다.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은 총량목표와 성, 자치

구, 직할시 경제발전 및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와 함께 각 행정구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이

용 중장기목표를 제정하여 사회에 공포한다.(법 제7조) 국가발전개혁위

원회는 2007년 「재생가능에너지중장기발전계획」을 공포하여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중국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 중점은 수력에너지, 바이오에너

지, 풍력에너지와 태양에너지라고 밝혔다. 중국은 재생가능에너지 전력건

설을 촉구하여 2020년에 이르러 수력발전 3억 kW, 풍력발전 3,000만 k

W, 바이오에너지발전 3,000만 kW, 태양에너지발전 180만 kW를 달성하

고, 태양에너지온수기 면적 3억m2 건설하며 비 식량 생물액체연료를 적

극 발전시켜 2020년에 이르러 1,200만t의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2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재생가능에너

지발전12.5계획」을 수립하여, 12.5기간 내 수력발전, 풍력발전, 바이오에

너지, 태양에너지, 농촌재생가능에너지 등의 발전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2009년 중국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를 대폭 발전시켜 2

020년에 이르러 비 화석에너지(재생가능에너지, 원자력에너지 등 포함)가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이르게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전국적인 중장기 총량목표 외에도,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은 전국의 총

량목표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경제발전 및 재생가능에너지의 실제상황

에 근거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와 함께 각 행정구역의 재생가

능에너지 개발이용의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였다. 예를 들어 「섬서성바

이오에너지개발이용계획(2007-2020)(陝西省生物質能開發利用規劃)」에

의하면 2020년에 이르러 섬서성의 바이오에너지 연간 이용비중이 1차 에

너지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에 이를 전망이다.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은 국무원 관련부문과 함께 전국의 재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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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개발, 이용 중장기 총량목표와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발전상황

에 근거하여 전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원

의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한다. 국무원 관련부문은 전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이용 중장기 총량목표의 실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한 관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에너지업무 관리부문은 동급

정부 관련부문과 함께 전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이용계획과 동 행정

구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이용계획 중장기 목표에 근거하여 동 행정

구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동급 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과 국가 전력감독관리기관에 등록 비치하

고 조직 실시한다.(법 제8조) 이와 관련하여 농업부에서 「전국농촌메탄

가스건설공정계획(全國農村沼氣建設工程規劃)」, 「농업바이오에너지산

업발전계획(2007-2015)(農業生物質能産業發展規劃)」을 수립하였고, 국가

임업국에서 「전국에너지림건설계획」, 「임업생물디젤유원료림기지11.5

건설방안」, 「11.5에너지림육성이용시범항목실시방안」 등을 수립하였

다.

총량목표도 일종의 할당이며 재생가능에너지가 국가의 에너지소비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강제적인 규정을 한 것이다. 다만 그 의

무주체는 정부로서 이는 정부가 국가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확정한 발

전목표이며 따라서 전략적 목표 또는 거시적 목표에 속한다. 총량목표는

재생가능에너지 모든 이용형식을 포함하며 재생가능에너지전력 외에도

연료 등 기타 재생가능에너지 이용량을 포함한다. 재생가능에너지의 총

량목표는 재생가능에너지 할당제를 실행하기 위한 전제이며 할당제는 총

량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총량목표는 재생가능에너

지 발전의 정부목표이고 재생가능에너지 할당제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의 기업 목표이다(李艶芳·張牧君, 2011).

2) FIT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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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정과정에 FIT 또는 RPS제도의

도입여부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중국의 학자들은 RPS에 더욱 많

은 관심을 가졌고 입법에서 RPS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연구소 산하의 재생가능에너지연구센터 역시 RPS

에 대해 장기간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중국에서 RPS를 실행해야 하는 필

요성, 가능성과 정책프레임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여 몇 개의 보고서

를 제출하였다. RPS에 대한 관심과는 반대로 FIT에 대해 전면적인 연구

를 진행한 중국학자는 매우 적었다. 하지만 영국 워릭대학교 경영대학원

의 C. Mitchellf 교수와 독일의 저명한 재생가능에너지법 전문가인 Ole

Langniss는 모두 FIT가 중국에 더욱 적합하다고 주장하였고 중국의 재

생가능에너지법 권위자인 중국인민대학교 법과대학의 李艶芳 교수도 중

국은 초기에 FIT를 시행해야 하고 일정기간을 지켜보다가 RPS로 전환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李艶芳, 2005). 최종적으로 입법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FIT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즉 「재생가능에너지법」 제14조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전력에

대한 FIT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29조에서는 FIT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즉 전력회사가 규정

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 FIT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회사의 경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동시에 국가전

력감독관리기관이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재생가

능에너지 발전회사가 입은 경제손실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

다.

FIT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은 「전력회사재생가능에너지전기량

전액구매감독관리방법」 제20조에서 다음의 몇 가지로 열거되었다: (1)

규정을 위반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항목 연결공정을 건설하지 않았거

나 제때에 건설하지 않은 경우: (2)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회사와 전력 구

매판매계약, 연결배치계약의 체결을 거절 또는 방해한 경우: (3) 재생가

능에너지발전 연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때에 제공하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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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4)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우선적으로 안배하지 않은 경우: (5) 기

타 전력회사의 원인으로 인하여 전액구매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또한

전력회사는 전력감독관리기관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회사의 경제손해를

인정한 날로부터 15일 내 배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쌍방이 약정하는데 상술한 배상은 법정 손해

배상으로서 완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는 직접손해와 간접손해가 모

두 포함된다. 직접손해는 재산상의 직접적인 감소를 가리키고 간접손해

는 예측 가능한 취득이익의 상실을 가리킨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회사

는 전력회사와의 손해배상분쟁에 대해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협상

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05년 「재생가능에너지법」 공포 이후, FIT는 정책목표상의 역할

을 잘 수행함으로써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의 고속발전과 동시에 일부 문제도 발견되었다.

핵심적인 문제는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의 송전망 연결상의 어려움이었는

데 이로 인하여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의 낭비가 야기되어 발전회사의 적

극적 의지를 약화시켰고, 근본적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에

불리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9년 개정된 「재생가능에너지

법」에서 FIT를 계속 사용하는 한편 제14조에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

은 국가전력감독관리기관, 국무원 재정부문과 함께 전국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이용계획에 따라 계획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할 재생가능에너지 발

전량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정하고 전력회사가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전력을 우선 조달하고 전액구매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정하

며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은 국가전력감독관리기관과 함께 연도 내의 실

시를 독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국무원이 공포한

「전략신흥산업육성·발전가속화결정(關于加快培育和發展戰略性新興産業

的決定)」141)에서도 “신에너지 할당제를 실시하며 신에너지 발전의 FIT

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현재, 국가에너지국 등 부문은

141) 국무원 제정, 2010년 10월 1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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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발전할당·송전망보장구매관리방법(可再生能源發電配額

和電網保障性收購管理辦法)」을 입안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새로운 제도는 FIT에 기반해 있으면서 RPS 일부 내용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중국이 FIT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RPS를 도입하면 상대

적으로 실행하기 쉬울 수 있다. 우선 큰 시장환경이 필수적이지 않고 다

음으로 녹색증서제도도 필수적이지 않다. 다만 전력회사가 지령성적인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할당지표관리를 진행하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원가를 계산하지 않고 할당의무를 부담하는 기

업의 이익을 적게 고려하여 기업의 배척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전력회사가 모두 국유기

업이므로 비교적 많은 사회책임을 부담하여도 과도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지만(李艶芳·張牧君, 2011), 만약 이렇게 된다면 중국의 재생가능에너

지 RPS는 다른 국가에서 실행하는 RPS와 중대한 차이점을 가지게 된

다. 이는 단지 행정간섭의 기초 위에 수립된 지령성 계획으로서 시장기

초 위에 수립되고 기업에 비교적 큰 선택권리가 있는 할당제는 아니다.

또한 전력회사의 입장에서 “할당의무”를 이행한 후에도 “전액구매”를 계

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동 규정의 도

입과정에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실제로 2009년 「재생가능에너

지법」이 개정된 후에도 관련 세칙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러한 실제 어려움을 보여주며 세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결코 FIT를 기

반으로 한 RPS가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아직 FIT일 뿐이다. 이 부분도 소수력발전의 「재생가능에너지

법」 적용범위에 대한 논란과 같이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며 당분간은

지금의 제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설령 향후 RPS로 전환이 되거나 FIT와 RPS의 병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재생가능에너지 할당량의 의무부담주체가 누구로 될지 하는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실무계와 이론계의 관점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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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양상을 보인다. 전력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발전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밖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과 발전회사, 전력회사, 소비자, 지방정부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 중,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은 바로 발전회사와

전력회사이다. 발전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의 이유는 재생가능에너

지 전력의 공급은 발전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중국은 대형

전력 이용자의 전력 직접구매 시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는 발전회사가 직접적인 공급업체로 되며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발

전회사도 상응하는 할당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

적으로 전력회사가 의무의 부담주체로 되는 것이 합당한데 그 이유로는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의 최종소비량은 전력회사가 구매, 수송, 공급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전력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142) 전력 배급회사는 전

력회사의 100%투자 자회사로서 그 인사와 업무는 모두 전력회사의 통제

를 받고 따라서 일단 전력회사가 할당의무를 부담하면 배급회사는 반드

시 그에 상응해서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점, 재생가능

에너지 전력의 송전망 연결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李艶芳·張牧君, 2011). 하지만 앞으로도 발전회사와 전력회사

의 상술한 관계가 계속하여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발전회사의 다양

화와 더불어 FIT에 기반한 RPS의 경우 전력회사에만 할당의무를 부담

시키면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부의 전력을 구매하여도 할당량을 충족시키

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FI

T에 기반한 RPS의 시행은 다시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법」 제14조는 전력회사의 전액구매에 대해 자세

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전력회사는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이용계획에

142) 중국은 전력의 송전과 도소매(배급)가 분리되지 않아 모두 전력회사가 경영하고 있

다. 중국의 전력 도소매업체는 각 지방의 배급회사인데 이들 배급회사의 절대다수는

국가전력망회사와 남방전력망회사 소속의 성급 전력망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비록 이

들 배급회사는 독립된 법인이지만 필경은 전력회사의 전액투자 자회사이기에 그 영향

과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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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건설하고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취득했거나 등록 비치한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회사와 송전망 연결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송전망이 연결하는

범위 내의 송전망 연결 기술표준에 부합되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항목의

전력을 전액 구매해야 한다. 발전회사도 전력회사에 협조하여 송전망의

안전을 보장하는 의무를 진다. 전력회사는 또한 송전망의 건설을 강화하

여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의 수송범위를 확대하고 스마트 송전망, 에너지

비축 등의 기술을 발전, 응용하고 송전망의 운행관리를 개선하며 재생가

능에너지 전력 수용능력을 제고하여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 송전 서비스

를 제공해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FIT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원 관련부문은 이미 「재생가능에너지발전관리규정」, 「전력회사재

생가능에너지전기량전액구매감독관리방법」 등을 제정하여 재생가능에너

지 발전에 대한 우선배치와 전액 구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전력회사재생가능에너지전기량전액구매감독관리방법」에 의하면,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출기관은 전력회사가 송전망 범위 내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전량에 대한 전액구매 상황을 감독 관리하고(제3조)

전력회사는 불가항력 또는 송전망안전과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인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전액 구매할 수 없는 경우, 전액 구매가 불가능

한 지속시간, 예측전량, 구체적 원인 등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회사에 통

지해야 하며 전력회사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 대해 전액 구매할 수 없

는 상황, 원인, 개선조치 등을 전력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제10

조).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시설과 송전망 연결에 있어서, 연결양측이 합의

를 달성할 수 없어 재생가능에너지 전력거래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력감독관리기관은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여

전히 합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력감독관리기관이 관련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전력회사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회사가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력감독관리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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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전력가격제도

재생가능에너지가 일반에너지에 비해 원가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재생가능에너지기업은 아직 시장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항목의 송전전력가격에 대해 아

직 경쟁가격을 실행할 수 없다. 또한 지리, 기후영향 및 기존 자원, 기술

과 경제조건으로 인하여 상이한 재생가능에너지 종류별로 발전원가가 상

당히 큰 차이를 보이며, 동일한 재생가능에너지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발전원가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재생

가능에너지법」 제19조는 분야별 전력가격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재생가

능에너지 발전항목의 송전전력가격은 국무원 가격주관부문이 상이한 재

생가능에너지 발전원의 특징과 서로 다른 지역 상황에 근거하여 재생가

능에너지 개발이용의 촉진에 유리하면서 경제적 합리성의 원칙에 부합하

며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기술의 발전에 근거하여 적시에 조정, 공표

하도록 하였다. 현재 중국은 풍력발전에 대해서 입찰을 통해 가격을 확

정하는 정부지도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 지방에서 풍력발전소의 도

입을 위해 대량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풍력발전소의 과도한 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입찰을 실행하는 재생가능에너지 발

전항목의 송전전력가격은 낙찰 확정된 가격에 따라 정해지지만 동종 재

생가능에너지 발전항목의 평균 송전전력가격수준보다 높아서는 아니되도

록 규정하였다.

「재생가능에너지발전가격·비용부담관리시행방법」에 의하면 재생

가능에너지의 발전가격에 대해 정부정가와 정부지도가 두 가지 형식을

실행하는데 정부지도가가 바로 입찰을 통해 확정한 낙찰가격이다. 동 방

법은 풍력발전, 태양에너지발전, 바이오에너지발전, 지열에너지와 해양에

너지발전에 대해 상응하는 정가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풍력발전항목의

발전가격은 정부지도가를 실시하며, 전력가격기준은 국무원 가격주관부

문이 입찰을 통해 형성한 가격에 따라 확정한다.(제6조) 바이오에너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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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목의 발전가격에 대해 정부정가제를 실행하는 경우, 국무원 가격주

관부문이 지역에 따라 기준가격을 제정하며 전력가격 표준은 각 성(자치

구, 직할시)의 2005년도 화석연료 전력가격에 보조금 전력가격을 더해

구성된다. 보조금 전력가격 기준은 0.25위안/천kWh이며 발전항목은 생

산에 투입된 날로부터 15년 내에만 보조금 전력가격을 향수한다. 2010년

부터 매년 새로 건설을 비준과 승인하는 발전항목의 보조금 전력가격은

전년도 새로 비준과 승인한 건설항목의 보조금 전력가격에 비해 2%씩

감소하며 발전소모열량 중 일상 에너지가 20%를 차지하는 혼합연료 발

전항목의 경우 일상에너지 발전항목으로 간주하여 현지 석탄발전소의 기

준전력가격을 집행하고 보조금 전력가격을 향수하지 못한다(제7조). 입

찰을 통해 투자자를 확정한 바이오에너지 발전항목에 대해 전력가격은

정부지도가를 실행하는데 즉 입찰에서 확정한 가격에 따라 집행하며 단

지 소재 지역의 기준 전력가격을 초과하지 못한다(제8조). 태양에너지발

전, 해양에너지발전과 지열에너지 발전항목의 발전가격은 정부정가제를

실시하며 그 전력가격 표준은 국무원 가격 주관부문에서 합리적인 원가

에 합리적인 이윤을 합산하는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제9조)

4) 경제적 지원제도

(1) 재정보조

「재생가능에너지법」 제14조에 의하면 국가는 재생가능에너지 개

발, 이용, 과학기술연구와 산업화 발전을 과학기술발전 및 하이테크산업

발전의 우선분야로 정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계획과 하이테크 산업발전

계획에 편입시키는 동시에 국가 재정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이용

과학기술연구, 이용시범 및 산업화 발전을 지원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개

발, 이용 기술진보를 촉진하며 재생가능에너지 제품의 생산원가를 줄이

며 제품의 품질을 제고시킨다. 구체적인 재정보조에 대해서는 각 재생가

능에너지 분야의 법령을 통해 자세히 규정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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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의 특수 지원제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발전기금

「재생가능에너지법」 제24조에 의해 국가 재정 중 일부로 재생가

능에너지 발전기금을 설립하였는데, 그 자금출처에는 국가재정이 연간

조달한 전문자금과 법에 따라 징수한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요금 부가수입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전기요금 부가수입은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전기량에 대해 균등하게 분담시키

는 할증가격표준인데 보상제도의 핵심은 각 지역의 전력소비자들로 하여

금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하

는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징수사용관리잠정방법」에 의하면, 재생

가능에너지발전 전문자금과 전기요금 부가수입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다.

전문자금은 (1)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의 과학기술연구, 표준제정과 시

범공정, (2) 농촌, 목축지역 생활이용 에너지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항목,

(3) 외진지역과 해도의 재생가능에너지 독립전력시스템 건설, (4) 재생가

능에너지의 자원탐사, 평가와 관련정보시스템 건설, (5)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설비의 현지화생산 촉진, (6) 「재생가능에너지법」에 규정한 기

타 관련사항에 쓰인다. 부가수입은 (1) 전력회사가 재생가능에너지 전기

량을 구매하여 발생한 비용이 일반적인 에너지 발전의 평균 구매가격에

비해 높은 경우의 차액, (2) 현지의 분류판매 전력가격을 집행하고 국가

의 투자 또는 보조금에 의해 건설한 공공 재생가능에너지 독립전력시스

템에 있어 그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비용이 판매 전력가격을 초과한 부

분,. (3) 전력회사가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량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합

리적인 연결비용 및 기타 합리적인 관련비용 중 전력판매가격을 통해 회

수할 수 없는 부분에 쓰인다(제14조).

「재생가능에너지발전전문자금관리잠정방법」에 의하면, 발전전문

자금은 잠재력이 크고 전망이 좋은 석유대체(바이오에틸알코올연료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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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디젤유 등), 건축물 열공급, 난방과 냉방(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등

이 건축물에 대한 보급이용) 및 발전(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해양에너

지 등 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중점 지원한다(제5조). 국

무원 재정부문이 전국의 재생가능에너지개발이용계획에 근거하여 제정한

기타 지원 중점도 이에 포함된다(제9조). 발전전문자금의 사용방식에는

무상지원과 우대대출이 포함된다. 무상지원방식은 주로 영리성이 약하고

공익성이 강한 항목에 사용되는데 표준제정 등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목담당단위 또는 개인은 무상지원자금 액수 이

상의 자체부대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대출이자할인방식은 주로 국가의

「재생가능에너지산업발전지도목록」에 포함되고 신용대출조건에 부합되

는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항목에 이용되며 은행대출금이 도달하고 항

목담당단위 또는 개인이 이미 이자를 지불한 전제 하에 비로소 이자할인

자금을 배치할 수 있다. 이자할인자금은 실제 대출된 은행대출금, 계약에

약정된 이자율 및 실제 지불한 이자금액에 근거하여 확정하며 이자할인

연도는 1-3년으로 하고 연간 이자할인율은 3%를 초과하지 않는다(제17

조). 무상지원을 취득한 단위와 개인은 인공비용, 설비비용, 에너지재료

비용, 임대비용, 감정검수비용, 항목실시과정 중의 기타 필요한 비용지출

범위에서 발전전문자금을 지불한다(제19조).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징수사용관리잠정방법」에 의하면 재생가

능에너지 전기요금 부가수입은 서장자치구를 제외한 전국범위 내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농업생산전력(농업배수와 관개 포함)을 공제한

후의 판매 전기량에 대해 징수하는데(제5조), 징수기준은 0.008위안/천k

Wh이며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의 중장기 총량목표와 개발이용계획,

부가수입의 수지상황에 근거하여 징수기준은 적시에 조정할 수 있다.(제

7조) 부가수입은 재정부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 주둔시킨 재정감찰전

문요원판공실에서 매달 전력회사에 징수하고 수입은 전액 중앙국고에 상

납된다(제8조).

「재생가능에너지전기요금부가보조자금관리잠정방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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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 발전항목의 송전망 연결 전기량에 대한 보조기준은 재생

가능에너지의 송전망 연결가격, 탈황 급탄기기 모범전가 등 요소에 의해

결정한다(제6조).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항목의 송전망 연결을 위해 발생

한 공정투자와 운영유지비용은 송전망 연결 전기량에 따라 적당히 보조

한다. 보조기준은 50km이내는 0.01위안/천kWh, 50-100km는 0.02위안/천

kWh, 100km이상은 0.03위안/천kWh이다(제7조). 국가에서 투자 또는 보

조금을 지급하여 건설한 공공 재생가능에너지 독립전력시스템의 판매 전

기요금은 동일 지역 분류판매 전기요금을 집행하고 그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비용에 있어 판매 전력요금을 초과한 부분은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요

금 부가수입을 통해 적당히 보조하며 보조기준은 잠정적으로 천kW당 0.

4만위안/년이다(제8조).

(3) 우대대출

「재생가능에너지법」 제25조에 의하면 「재생가능에너지산업발전

지도목록」에 편입되고 신용대출 조건에 부합되는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이용항목에 대해 금융기관은 재정이자할인의 우대대출을 제공할 수 있

다. 「재생가능에너지산업발전지도목록」에는 풍력에너지(풍력발전, 설비

와 장비제조), 태양에너지(태양에너지발전과 열 이용, 설비와 장비제조),

바이오에너지(바이오발전과 바이오연료 생산, 설비 및 부품제조와 원료

생산), 지열에너지(지열발전과 열 이용, 설비와 장비제조), 해양에너지(해

양에너지발전, 설비와 장비제조)와 수력에너지(수력발전, 설비와 장비제

조) 등 6개 분야 88개 항목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과 시스템설비장

비제조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자할인 자금은 그 이자할인 연한이 1-3

년이고 연간 이자할인율은 최고 3%를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발전지지통지」에 의하면, 국가에서 심사 비

준한, 건설규모가 3,000kW 이상의 대·중형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항목에

대해 2%의 재정 이자할인을 제공하며 중앙항목은 재정부에서 이자할인

을 제공한다. 이자할인은 일률적으로 “먼저 지불하고 후에 이자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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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방법을 실행하며 즉 먼저 은행에 이자를 지불한 후 재정 이자할인

을 신청한다(제2항). 국산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를 이용하는 건설

항목에 대해 국가계획위원회와 관련은행은 우선 이자할인 대출금을 배치

하며 대출금 상환기한은 은행의 동의를 거쳐 적당히 완화할 수 있다(제3

항). 특히 여기에서 제3항은 국산설비를 우대하기에 내국민대우에 위배

된다.

(4) 세수우대

「재생가능에너지법」 제26조에 의하면 국가는 「재생가능에너지산

업발전지도목록」에 편입된 항목에 세수혜택을 부여하며 구체적인 방법

은 국무원이 규정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국무원에서 규정을 내놓지 않

은 상황이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령과 정책 상 아래

와 같은 다양한 세수우대가 존재하고 있다:

� 현급 이하의 소수력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 6%의 낮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 외상이 투자하여 풍력발전소를 건설함에 있어 구입하는 국산설

비에 대해 「외상투자진일보장려의견(關于當前進一步鼓勵外商投

資的意見)」143)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기업소득세 측면에서 우대

정책을 향수할 수 있다.

ƒ 국내투자의 수력발전, 열전기공동생산,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생물에너지 및 풍력발전 등 항목에 대해 투자총액

내 수입하는 자체사용설비의 경우, 「국내투자항목비면세수입상

품목록(國內投資項目不予免稅的進口商品目錄)」144)에 열거된 상

품 외 관세와 수입과정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기업의 기술개조항목에 무릇 「국가발전고려환경보호산업설비

143) 국무원판공청 제정, 1999년 8월 20일 시행.

144) 재정부 제정, 2000년 9월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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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목록(當前國家考慮發展的環保産業設備(産品)目錄)」145)에

규정된 기준을 만족시키는 국산 풍력발전기계, 태양광발전설비,

풍력과 태양광 상호보완 전력공급시스템장치, 풍력과 태양광 디

젤유전력시스템장치, 광전지양수기시스템장치, 짚 등 바이오매

스플랜트, 태양에너지, 지열냉열수기계 등 국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개조국산설비투자감면기업소득세잠정방법(技術改造

國産設備投資抵免企業所得稅暫行辦法)」146)의 규정에 따라 기업

소득세 면제혜택을 향수하며 기업이 상술한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기업의 신청 및 주관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감가상각방

법을 가속화할 수 있다. 상술한 설비(제품)를 전문 생산하는 기

업에 대해 독립채산, 손익 독립계산이 가능한 조건 하에 연도

순수입이 30만 위안 이하이면 기업소득세를 잠시 면제한다.

… 2001년 1월 1일부터 도시생활쓰레기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징수 즉시 환급정책을 실행하며, 선탄 후 부

스러기, 토탄, 유모혈암과 풍력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절반 감면해준다.

† 기업이 기존 설계에서 규정된 제품 외에 동 기업의 생산과정 중

생성된 주조, 주정, 제당, 제약, 화학조미료, 레몬산, 효모폐액을

주요 원료로 하여 생산한 메탄가스 소득, 공장과 광산폐수, 도

시오수 및 흙탕과 가축, 가금양식오수를 이용하여 생산한 메탄

가스, 전력, 열력 및 연료소득, 생활쓰레기지열, 농림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 열력 소득, 폐 동식물기름을 이용하여

생산한 생물디젤유 및 특종 유류 소득은 생산경영 일로부터 5

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며 기타 기업이 폐기한 상술한 폐기물을

처리, 이용하기 위해 새로 설립한 기업의 경우, 주관 세무기관

의 비준을 거쳐 1년간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소할 수 있다.

145)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제정, 2007년 4월 30일 시행.

146)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제정, 1999년 12월 8일 시행, 2011년 2월 21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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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연료인 에틸알코올 석유의 응용과 관련하여 길림, 하남,

안휘, 흑룡강 등 4개의 변성연료 에틸알코올 생산기업에 대해

차량용 에틸알코올 석유의 원료인 변성연료 에틸알코올에 부과

하는 5%의 소비세를 면제한다.

ˆ 서부지구에 투자하여 새로 설립한 전력운영기업에 대해 항목업

무수입이 기업 전체수입의 70% 이상인 경우, 기업소득세에 대

해 내자기업은 생산경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첫 두 해는 기업소

득세를 면제하고 제3년부터 제5년까지는 절반 감면하며 외상투

자기업은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내자기업과 같은 면제

와 감면혜택을 향수한다.

(5) 자원구매

「재생가능에너지발전가격·비용부담관리시행방법」 제11조에 의하

면 전력 이용자가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를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장

려하고 있는데 다만 세칙이 없고 구체적인 지원방법도 결여되어 있다.

5) 특수 지원제도

「재생가능에너지법」 제10조에 의하면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은

전국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이용계획에 근거하여 「재생가능에너지산업

발전지도목록」을 제정, 공포하는데 「재생가능에너지산업발전지도목

록」은 일정한 시기 내에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자원량과 분포, 재생가

능에너지의 서로 다른 기술발전수준과 경제요건 및 국가의 재생가능에너

지산업에 대한 발전요구에 근거하여 국무원에너지주관부문이 작성 및 발

표하는 국가의 재생가능에너지기술 및 제품의 우선발전분야 또는 장려발

전분야에 대한 지침이다. 동 목록에 포함되고 신용대출조건에 부합되는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항목에 대해 금융기관은 재정 이자제공의 우대

대출을 제공할 수 있고 이들 항목에 대해 국가는 세수우대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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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목록」은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

에너지, 수력에너지 등 6개 분야의 88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과 설

비/장비제조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목록에서 대규모 보급이용이 가

능한 다음의 항목에 대해 국무원 관련부문은 기술개발, 항목시범, 재정세

수, 제품가격, 시장판매와 수출입 등 측면에 있어서 우대정책을 제정 및

보완하게 된다. (1) 풍력에너지: 풍력발전, 설비/장비제조. (2) 태양에너

지: 태양에너지 발전과 열이용, 설비/장비제조. (3) 바이오에너지: 바이오

발전과 바이오연료생산, 설비/부품제조와 원료생산. (4) 지열에너지: 지열

발전과 열이용, 설비/장비제조. (5) 해양에너지: 해양에너지발전, 설비/장

비제조. (6) 수력에너지: 수력발전, 설비/장비제조.

중국의 농촌에너지 사용과 발전의 실제상황에 근거하면, 메탄가스

등 바이오에너지자원의 전화, 가정용 태양에너지, 소형 풍력에너지, 소형

수력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지기술은 현재 이용이 비교적 광범위하고 기

술도 기본적으로 성숙되었으며 원가가 기타 재생가능에너지에 비해 비교

적 저렴하여 중국 농촌에서 대폭 보급 및 발전시켜야 할 재생가능에너지

로 떠올랐다. 우선 바이오에너지는 농촌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중요한 재

생가능에너지로서 메탄가스는 바이오에너지 이용의 중요한 경로이고 가

축과 가금 양식장의 유기폐물과 기타 유기폐물도 이론적으로 메탄가스 8

00억m3를 생성할 수 있어 5,700만 톤의 석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태양

에너지 역시 농촌에서 이용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주로

태양에너지 온수기와 발전이다. 발전은 주로 아직 전기가 개통되지 않은

비교적 편벽한 지역에 이용되며 농촌에서 태양에너지 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보편적인 형식은 태양에너지 온수기이다. 태양에너지 온수기는 원

가가 비교적 저렴하고 동시에 농촌의 건축형식상 설치하기 비교적 적합

하며, 중국의 대부분 농촌지역은 일조조건 역시 태양에너지 온수기의 이

용조건을 충족시키므로 농촌지역에서 보급시키는데 적합하다. 일반적인

농촌가정에서 태양에너지 온수기를 설치하면 동시에 땔나무, 석탄, 전기

등 온수에 이용되는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어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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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로, 풍력발전은 현재 기술이 비교적 성숙되고 발전이 가장 빠른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기술이다. 풍력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는 농촌지구,

특히 편벽하고 송전망이 미치지 못하는 농촌의 경우 적용 가능한 소형

풍력에너지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넷째로 중국의 소형 수력

발전 자원은 풍부하고 개발이용의 잠재력이 크다. 통계에 의하면, 중국경

제가 개발 가능한 5만 kW 이하의 소형수력발전자원은 1.25억 kW에 이

르고 분포가 매우 광범위하며 전국 30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1,600여개

현(시)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 입각하여 중국은 일련의 농촌 재

생가능에너지 지원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아래에서는 이들 지원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며 구체적

인 지원제도는 부록에 첨부한다.

(1) 바이오에너지 지원제도

「재생가능에너지법」 제16조에 의하면 청정, 효율적인 바이오매스

연료의 개발, 이용을 장려하고 에너지작물의 발전을 장려하며 바이오매

스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한 가스와 열에너지가 도시 가스수송망, 열에너

지수송망의 연결 기술표준에 부합되는 경우 가스수송망, 열에너지수송망

경영기업은 그 연결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바이오 액체연료의 생산과

이용을 장려하며 석유판매기업은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 또는 성급정부

의 규정에 따라 국가표준에 부합되는 바이오 액체연료를 그 연료판매체

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스수송망, 열에너지수송망 경영기업이 연결 기술표준에 부합되는

가스, 열에너지의 연결을 허용하지 않아 가스, 열에너지 생산기업의 경제

손실을 야기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성급정부 에너지업무 관

리부문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가스, 열에너지

생산기업이 입은 경제손실 1배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또한 석유 판매기

업이 국가표준에 부합되는 바이오 액체연료를 그 연료 판매체계에 포함

시키지 아니하여 바이오 액체연료 생산기업의 경제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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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 또는 성급정부 에너지

업무 관리부문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바이오 액

체연료 생산기업이 입은 경제손실 1배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147) 그 배

상책임은 가스, 열에너지 생산기업, 바이오 액체연료 생산기업에 발생한

실제 경제손실을 한도로 한다.

상술한 규정 외에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바이오액체연료와 에너

지작물의 재배, 육종을 「재생가능에너지산업발전지도목록」에 포함시켰

고, 국가임업국은 「전국에너지림건설계획(全國能源林建設規劃)」,148)

「임업생물디젤유원료림기지‘11.5’건설방안(林業生物柴油原料林基地“十一

五”建設方案)」,149) 「11.5에너지림육성이용시범항목실시방안(十一五能源

林培育利用示範項目實施方案)」150) 등을 작성하였으며, 재정부 등 부문

은 「바이오에너지·바이오화공발전재정세수지원정책실시의견(關于發展生

物能源和生物化工財稅扶持政策的實施意見)」,151) 「바이오에너지바이오

화공비곡식유도장려자금관리잠정방법」, 「바이오에너지·바이오화공원료

기지보조자금관리잠정방법」, 「바이오연료에틸알코올탄력보조금재정재

무관리방법」, 「줄기에너지화이용보조자금관리잠정방법」, 「바이오연료

에틸알코올항목건설관리강화, 산업건전발전촉진통지」을 공포하였다.

이밖에도 일찍 2000년에 중국은 「변성연료에틸알코올·차량용에틸

알코올석유10.5발전전문계획(變性燃料乙醇及車用乙醇汽油十五發展專項規

劃)」152)을 작성하여 중국의 변성연료 에틸알코올의 발전방향, 총량목표

와 분포원칙을 확정하였고 2002년에 「차량용에틸알코올석유사용시범방

안(車用乙醇汽油使用試点方案)」153)과 「차량용에틸알코올석유사용시범

147) 「재생가능에너지법」 제30조, 제31조.

148) 국가임업국 제정.

149) 국가임업국 제정.

150) 국가임업국 제정.

151)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업부, 국가세무총국, 국가임업국 제정, 2006년 9월

30일 시행.

152)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제정.

153)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상무부, 국가공상행정

관리총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환경보호총국 제정, 2002년 3월 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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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시세칙(車用乙醇汽油使用試点工作實施細則)」154)이 공포되었다. 일

부 지방에서 1년간의 차량용 에틸알코올석유사용 시범을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3개의 30만톤/년의 변성연료 에틸알코올 생산 시범항목을 전면적

으로 시작하였다. 2004년에 「차량용에틸알코올석유확대시범방안(車用乙

醇汽油擴大試点方案)」155)과 「차량용에틸알코올석유확대시범방안실시세

칙(車用乙醇汽油擴大試点方案實施細則)」156)이 공포되었으며 현재 9개

성의 차량용 에틸알코올 확대시범업무가 이미 전면적으로 개시되었고 길

림성은 먼저 전성에서 차량용 에틸알코올석유 사용을 보급시키고 있다.

(2) 태양에너지 지원제도

「재생가능에너지법」 제17조에 의하면 중국은 단위와 개인이 태양

에너지 온수시스템, 태양에너지 난방 및 냉각시스템, 태양에너지 발전시

스템 등 태양에너지 이용시스템을 설치, 사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부동산

개발기업은 기술규범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에서 태양에너지의 이

용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하고 이미 완공된 건축물의 경우 입주자는

그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술규범과 제품

표준에 부합되는 태양에너지 이용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만, 당사

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실시 이후,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관련 부문과 함께 일련의 태양에너지

이용시스템과 건축이 결부된 기술경제정책, 기술규범을 출범하였다. 이들

로는 「재생가능에너지건축이용추진실시의견」, 「재생가능에너지건축이

용시범항목평가심사방법(可再生能源建築應用示範項目評審辦法)」,157)

「재생가능에너지건축이용전문자금관리잠정방법」, 「재생가능에너지건

154)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상무부, 국가공상행정

관리총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환경보호총국 제정, 2002년 3월 22일 시행.

155)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재정부, 상무부, 국가세무총국, 국가환경보호총국,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제정, 2004년 2월 10일 시행.

156)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재정부, 상무부, 국가세무총국, 국가환경보호총국,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제정, 2004년 2월 10일 시행.

157) 재정부, 건설부 제정, 2006년 9월 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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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이용시범관리강화통지」, 「태양광전지건축이용추진실시의견」, 「태양

광전지건축이용재정보조자금관리잠정방법」, 「재생가능에너지건축이용

도시시범실시방안」, 「농촌지역재생가능에너지건축이용추진실시방안」,

「재생가능에너지건축이용도시시범·농촌지구현급시범관리강화통지」,

「재생가능에너지건축이용시범후속업무·예산집행관리강화통지」 등이 있

으며, 이러한 정책조치의 제정은 중국의 태양에너지이용시스템의 발전을

촉구하는데 있어 추진역할을 하였다. 이미 완공된 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는 자신의 수요에 근거하여 태양에너지 이용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간섭을 받지 않는다. 다만 입주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첫째는 태양에너지 이용시스템의 설치는 건축물의 품질

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둘째는 설치한 태양에

너지 이용시스템은 관련 기술표준과 제품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셋째

는 입주자가 동 건축물의 소유권자 또는 관리자 등과 태양에너지 이용시

스템의 설치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내

용에 따라 설치여부와 설치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3) 풍력에너지 지원제도

중국은 「풍력발전설비산업화전문자금관리잠정방법」을 제정하여

풍력발전설비산업에 대해 집중 지원하였다. 동 방법에 의하면, 산업화자

금의 지원대상은 중국 경내에서 풍력발전설비(조립 완성품과 날개, 기어

박스, 발전기, 변환기 및 베어링 등 부품 포함)의 생산제조에 종사하는

중국인 투자 및 중국인 지배기업이다.(제4조) 산업화자금은 주로 기업이

신규 개발 및 산업화를 실현한 처음 50대의 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조립

완성품과 부대 부품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며 보조금액은 설비용량과

규정된 표준에 따라 확정한다.(제5조) 산업화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풍

력발전설비 제조기업의 조건 중 하나는 풍력발전설비의 부대 날개, 기어

박스, 발전기가 중국인 투자 또는 중국인 지배기업에 의해 제조되는 것

이고 또한 중국인투자 또는 중국인 지배기업이 제조한 변환기와 베어링



- 121 -

을 이용할 것을 장려한다.(제6조) 지원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의 첫 50

대 풍력발전설비에 대해 600위안/kW의 표준에 따라 보조하고 그 중에서

전체설비제조기업과 핵심부품제조기업이 각각 50%를 차지하며 각 핵심

부품제조기업의 보조금액은 원칙적으로 원가비중에 따라 확정하며 변환

기와 베어링 기업의 비중이 높다.(제7조) 동 방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차

별했다고 미국에 의해 WTO에 제소되면서 폐지되었다.158)

(4) 해양에너지 지원제도

중국은 「해양재생가능에너지전문자금관리잠정방법」을 제정하여

해양에너지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동 방법의 제11조에 의하면, 전

문자금을 신청하는 단위는 중국대륙에 등록하고 독립법인자격을 갖고 있

는 중국인투자 또는 중국인 지배기업 및 사업단위어야 한다. 이러한 규

정은 위의 풍력발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유사하게 외국인투자기업을

차별하여 WTO 내국민대우원칙 위배의 소지가 있다.

(5) 신에너지자동차산업 지원제도

중국은 「전략신흥산업육성·발전가속화결정」, 「신에너지자동차생

산진입관리규칙(新能源汽車生產准入管理規則)」,159) 「신에너지자동차생

산기업·제품 진입관리규칙(新能源汽車生產企業及產品准入管理規則)」,160)

「개인신에너지자동차구매보조금시범전개통지(財政部、科學技術部、工業

和信息化部、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關于開展私人購買新能源汽車補貼試點

的通知)」161) 등을 통해 신에너지자동차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신에너지자동차라는 특정산업에 대한 조치 가능 보조금을

구성하여 국제무역규범에 저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158) 미국은 2010년 12월 22일 WTO에 중국을 제소하였으며, 그 후 중국은 2011년 2월

21일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동 방법을 폐지하였다.

159)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제정, 2007년 11월 시행.

160) 공업정보화부 제정, 2009년 7월 시행.

161) 재정부, 과학기술부, 공업과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제정, 2010년 5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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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농촌 에너지산업정책

「재생가능에너지법」 제18조에 의하면 중국은 농촌지역의 재생가

능에너지 개발, 이용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현급이상 지방정부의 에너지

업무 관리부문은 관련부문과 함께 현지 경제사회의 발전, 생태보호 및

위생의 종합적 정비 요구 등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농촌지역의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역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메탄가스

등 바이오자원의 전화, 가정용 태양에너지, 소형 풍력에너지, 소형 수력

에너지 등 기술을 보급시키며 현급이상 정부는 농촌지역의 재생가능에너

지 이용항목에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실시 이후,

중국은 일부 농촌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 대한 정책조치를 출범시켰는

데, 이들로는 「전국농촌메탄가스건설공정계획(全國農村沼氣建設工程規

劃)」,162) 「농업바이오에너지산업발전계획(2007-2015)(農業生物質能産業

發展規劃)」,163) 「농촌지역재생가능에너지건축이용추진실시방안」 등이

있으며, 호남성, 호북성, 산동성, 흑룡강성 등 농업이 발전한 일부 성에서

도 농촌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동시에

중국은 매년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여 농촌의 재생가능에너지항목 건설에

사용하고 있는데 2008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이미 완성된 농촌 가정용

메탄가스 못은 2,800여만 개에 달하고 가축과 가금 양식장, 공업폐수 메

탄가스 못은 8,000여 개에 달해 연간 생성 메탄가스가 120억m3에 달했으

며 풍력과 태양에너지 발전장치의 용량이 각각 40만 kW, 8만 kW에 달

했다.

6. 소결

중국정부는 2000년 이후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확보, 사회적형평

162) 농업부 제정, 2007년 3월 21일 시행.

163) 농업부 제정, 2007년 7월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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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실현, 온실가스저감을 통한 기후변화의 완화와 더불어 이를 통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섰다. 이러한 각각

의 목적은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에 있어 다르게 작용하였는

데 그 양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재생가

능에너지 보급 확대의 최종 목적은 경제성장이다. 물론 에너지확보와 사

회적 형평성의 실현,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환경보호 목적도 주요 목적

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이들은 역시 최종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것에 있다. 에너지 확보의 경우, 중국은 이미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

가로 되었고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통해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석유

가격의 파동이나 중동지역에서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중국의 에너지안보

에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에너지안보를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펴고 있다.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재

생가능에너지 발전을 통한 에너지 다양화인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은 현재 풍력발전과 태양광전지의 발전을 대폭 발전

시키고 있고 이미 세계적으로 주요한 설비수출국가로 성장하였다. 따라

서 재생가능에너지라는 새로운 산업에 있어서 세계 기타 국가들과의 경

쟁을 통해 이들 산업을 중국의 대외수출에 있어서의 효자산업으로 발전

시켰다. 따라서 태양광전지와 풍력발전설비의 경우 국내에서의 판매를

통한 내수보다 국외에로의 수출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한

측면에서 중국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발전목적이 더욱 중요하게는 특정

산업의 발전을 통한 전체 경제성장의 도모에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중국은 아직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저감의 강제의무

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회의에서도 선진국에

대해서는 강제의무를, 자국에 대해서는 개도국으로서의 자발의무를 주장

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강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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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중국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통해 기

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무엇보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관심

이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중국에서 현재 재생가능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주관부문은

국가에너지국이다. 이는 경제발전을 주요 목표로 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

회의 산하 에너지국을 모태로 구성되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관리를 받

는 기관으로서 이 역시 에너지 전반에 대해 아직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의 영향력이 가장 큼을 보여준다. 실제로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정

이나 개정논의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기관이 바로 국가발전개

혁위원회이며 이는 중국이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있어서 경제성

장을 주요 목표로 했음을 보여주는 다른 하나의 근거가 된다.

중국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환경보호, 에너지확보 및 사회적형평성이

모두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향후 점차 변화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경제성장이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확대의 가장 주요한 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2009년 전후에

이르러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의 송전망 연결이 어려운 문제 등

으로 인하여 보급 확대에 빨간 불이 켜지게 되는데 이는 법률의 개정으

로 이어지게 되었다. 2009년 법률이 개정된 후 재생가능에너지이용이 보

다 확대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의 법률개정은 미미한 것으

로 향후 그간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나타났던 논쟁점들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해결할 것인지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

은 결국 2013년 새로운 지도부의 출범과 더불어 국무원의 기관개혁 및

이를 전제로 진행되게 될 재생가능에너지 법제도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2009년 「재생가능에너지법」 개정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우선, 개정된 법조문이 상당히 한정적이다. 주로

FIT에 기반한 RPS의 도입,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의 설립, 전력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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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 건설의무 부과 등과 관련된 몇 개의 조항에 대해서만 개정이 이

루어졌을 뿐이다. 2005년의 법 제정 이후 줄곧 해결되지 못한 문제, 즉

수력발전의 법 적용 여부,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을 둘러싼 서로 다른 부문

의 이해관계 조정 등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FIT에

기반한 RPS의 도입문제의 경우에는 논란이 지속된 결과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였다. 관련 부문들이 함께 시행세칙을 제정하도록 하였는데 아직

도 시행세칙은 출범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송전망의 건설을 포함하여 전력

회사가 어떻게 기존의 FIT제도를 이행하도록 보장하는가 하는 것이다.

즉 전력회사가 송전망 건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전액

구매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력회사와 발전회사 및 전

력사용업체 사이의 이해관계로 귀결된다.

현재 중국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발전은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재생가능에너지의 구매의무

에 대한 이행이다. 전력회사의 경우, 국가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액지원금의 배분 및 추가 송전망 건설 투입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구매의무의 이행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개정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을 별도로 마

련하였고 그 적용범위를 송전망건설, 발전차액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의 실제 효과가 나

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에 아직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에는 이

르다. 더 나아가 각 정부부문의 관계정립과 수력발전의 「재생가능에너

지법」 적용문제, 구체적인 재정세수정책의 출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

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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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재생가능에너지법 주요쟁점

이 장에서는 중국에서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정과 개정에서 제

기되었던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주요 쟁점들은 크게 「재

생가능에너지법」과 기타 관련 입법의 조화,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적

용범위, 재생가능에너지 관리부문의 확정, 재생가능에너지 강제이행수단

의 선택, 전력회사, 발전회사 및 전력이용자의 이익조정, 「재생가능에너

지법」 개정의 주요내용,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제도와 국제분쟁 등이다.

쟁점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왜 각 쟁점이 쟁점으로 부상했

는지, 어떤 내용들에 대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는지,

어떤 다른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현재 쟁점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적절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1. 재생가능에너지법과 기타 관련 입법의 관계

1) 재생가능에너지법과 기타 에너지관련 입법의 관계

중국은 직접 에너지관계를 규율하는 4개의 입법을 하였는데, 「석탄

법」, 「전력법」, 「에너지절약법」과 「재생가능에너지법」이 포함된

다. 이 중에서 「전력법」과 「에너지절약법」이 「재생가능에너지법」

과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모두 일정 정

도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1) 재생가능에너지법과 전력법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수력에너지, 지열, 조석에너지나 바이오연

료 등의 재생가능에너지가 전력으로 전환될 경우 국가의 송전망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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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되기에 따라서 「전력법」과 「재생가능에너지법」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전력법」은 전력건설, 생산, 공급, 사용과 관리과정에 발생하

는 사회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인데 입법시대 및 제정부서 등 원

인으로 인하여 아직도 일부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에 불리한 요소를 갖

고 있다.

「전력법」은 당시의 전력공업부가 초안을 제공하고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의 수정을 거쳐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부문의 관리 편리

만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와 환경보호의 관계를 구현할 수 없고

에너지의 변화가 전력자원에 대한 영향을 감안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동 법의 제48조에서 “국가는 농촌의 수력에너지자원 개발을 제창하고 중

소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며 농촌의 전기가스화를 촉진한다,” “국가는

농촌에서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와 기타 에

너지를 이용하여 농촌전력건설을 진행하는 것을 장려, 지원하고 농촌전

력공급을 증가시킨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의 범위를 농촌의

전기이용과 개발의 범위에 한정시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공간을 제한

하였다. 그 결과 중국 전력의 다양화 건설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화석에

너지의 고갈과 더불어 중국은 반드시 에너지의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재

생가능에너지가 전력 중에서의 범위도 점차 커지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

고 「전력법」은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입법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남겨

두지 않았다(褚君浩, 2012).

「전력법」의 연결발전에 대한 규정은 「재생가능에너지법」의 규

정과 충돌한다는 점도 문제다. 「전력법」 제22조는 “국가는 발전회사와

송전망, 송전망과 송전망사이의 연결발전을 제창한다. 독립법인자격을 가

진 발전회사의 연결운영요구에 대해 전력회사는 수락해야 하며 연결운영

은 반드시 국가기준 또는 전력산업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재생가능에너지법」의 규정과 3가지 측면에서 차이

를 보인다. 첫째, 「재생가능에너지법」은 전력회사가 재생가능에너지 발

전에 대해 연결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력법」은 이



- 128 -

에 대한 언급이 없다. 둘째, 「전력법」은 독립법인자격을 가진 전력생산

기업만이 연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생가능에너지

법」 제14조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 대해 강제연결과 FIT제도를 규정

하여 재생가능에너지 연결발전항목의 건설에 대해 행정허가의 취득만 요

구하고 있지 독립법인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요구하고 있지 않

다. 셋째, 「전력법」은 재생가능에너지발전의 연결에 있어 제창의 태도

를 취할 뿐이나 「재생가능에너지법」 제13조에서는 “국가는 재생가능에

너지의 연결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명히 「재생

가능에너지법」은 제창을 넘어서 국가에서 관련 정책과 조치를 취하여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상술한 규정은 「전력법」에 시대에 뒤떨

어진 내용과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때문에

개정작업 중인 「전력법」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이용의 요구를 충분

히 구현하고 재생가능에너지발전 및 관련문제에 대해 더욱 자세하고 명

확한 규정을 두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재생가능에

너지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2) 재생가능에너지법과 에너지절약법

「에너지절약법」은 인간의 에너지개발이용과정 중 에너지절약, 에

너지효율제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에너지 단행입법

이다.

「에너지절약법」 제2조는 “이 법에서 말하는 에너지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바이오에너지와 전력, 열력 및 기타 직접 또는 가공, 전환을

거쳐 이용 가능한 에너지를 취득하는 각종 자원을 가리킨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바이오에너지 등 1차 에너

지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전력, 열 등 2차 에너지에 대해서도 절약할 것

을 의미한다. 절약해야 하는 1차 에너지에 있어 바이오에너지만이 재생

가능에너지에 속하는데 이는 태양에너지자원과 풍력자원, 해양에너지자

원은 모두 진정하게 “무진장한” 재생가능에너지이기 때문이며 이들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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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절약이 아니라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에너지절약법」은

제7조에 “국가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장려, 지원한다.”고 규정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다른 뜻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 그 이유는 문장

을 액면 그대로 보면 에너지절약에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절약이 포

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다(王明遠, 2007b). 동일한 입법에

서 한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을 규정하고 다른 한 측면에서 개발이용을

장려,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어도 문장을 액면 그대로 보면 모순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입법과 습관의 측면에서 재생가능에너지자원과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법」 제2조에서 재생가

능에너지의 입법정의는 “이 법에서 말하는 재생가능에너지는 풍력에너

지, 태양에너지, 수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등

비 화석에너지를 가리킨다.”고 규정하여 동 정의는 실제로 재생가능에너

지의 내포를 규명하지 않았으며 다만 재생가능에너지의 표현형식과 외연

만 제시하였다. 국가에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개발이용의 장려는 풍

력자원, 수력자원, 태양자원, 바이오매스, 지열, 해양 등 자원의 이용 즉

이들을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자원

의 재생 가능성으로 인하여 국가는 개발이용을 장려한다. 하지만 일단

이들 자원이 에너지로 변화되면 절약하여 사용해야 한다. 때문에, 현재

「에너지절약법」과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이러한 뚜렷하지 않은 설명

은 문제가 있으며 「에너지절약법」은 에너지와 에너지자원의 구분이

「에너지절약법」에서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았고 「재생가능에너지법」

은 「에너지절약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때문에 상술한 두 개

의 입법 내용을 과학적이고 엄밀하게 수정해야 한다.

2) 재생가능에너지법과 환경자원입법의 관계

일반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는 대체로 청정에너지에 속하며 재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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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에너지의 보급은 에너지구조를 최적화하여 비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

이용으로 인한 환경압력을 경감시킨다. 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

용 자체 역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예를 들어,

수력발전개발이 야기하는 생태환경문제, 풍력에너지개발이 야기하는 소

음오염 및 경관과 조류생존환경에 대한 파괴, 다결정규소를 생산하는 태

양에너지기업이 야기한 폐기물오염, 에너지식물의 종식이 야기할 수 있

는 생물다양성의 상실, 쓰레기발전이 환경에 대한 오염, 지열의 채취로

야기된 지면교란과 지면침강, 소음, 열오염 및 화학물질의 배출 등이 그

러하다. 때문에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에 있어서도 환경보호의 규정

을 준수해야 한다.

(1) 재생가능에너지법과 환경보호법

수력발전소의 건설, 운영은 주변의 생태환경, 예를 들어 수문, 환류,

식피에 대한 영향이 아주 큰데 이러한 파괴는 또한 매우 큰 불 확정성이

존재하며 토지의 알칼리화, 심지어 지진 등 재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

다. 예를 들어, 나일강 아스완땜은 나일강 연안의 토지 알칼리화와 여러

차례의 경미한 지진을 야기하였고, 중국의 삼문협 수력발전소 역시 몇

십 년의 운영을 거쳐 현재 그다지 큰 경제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하유역 토지의 정도 부동한 알칼리화를 야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풍력에너지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고 풍력발전소를 건설

할 수 있는 지방은 모두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만약 민둥산 또는

모래톱을 점용하는 경우, 국가소유권의 토지를 점용하여 국가와의 관계

문제가 존재하고, 만약 농민의 경지, 임지 또는 양어장을 점용하는 경우,

반드시 집체소유제의 토지를 징용해야 한다. 하나의 풍력발전기가 400m2

의 토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하나의 풍력발전소는 더욱 큰 토지

면적을 점용하게 되며 발전기 사이의 대량 토지는 농작물의 재배나 양식

업을 제외한 기타 건설에 사용할 수 없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풍력발전

기의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일정한 정도에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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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집체경제구성원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蒋懿, 2010).

수력발전개발 중의 이러한 생태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수력발전건설환경보호업무강화통지(關于加强水電建設環境保護工作的通

知)」164)를 공포하였고 2006년 「소수력발전개발질서수립·생태환경보호

통지」를 공포하여 수력발전개발 중의 환경보호에 대해 전문 요구를 제

기하였다. 동시에 풍력개발이용 중에 농지점용 및 자연경관, 생물자원에

대한 영향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풍력발전소공정건설용지·환경보

호관리잠정방법」을 제정하여 풍력발전 개발건설용지의 취득, 환경보호

등에 대해 전문 규정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자체로부터 보면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

용 중의 생태환경문제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데 「재생가능에너지법」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으로 발생되는 환경문제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기타 법률, 법규에도 대응하는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더

욱 많은 중시를 돌려야 한다. 우선, 관련 환경입법, 예를 들어 「환경보

호법」에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 사용을 장려하여 전통에

너지가 환경에 대한 오염경감에 대해 규정하는 동시에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항목에 대한 환경관리도 강화하도록 규정하며 환경영향평가제도

를 엄격히 집행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생가

능에너지법」을 수정하여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 중 발생되는 오염

과 파괴의 방제”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며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

용과정의 생태파괴와 환경오염행위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해야 한다.

(2) 재생가능에너지법과 고체폐물환경오염방지법

고체폐물은 생산, 생활과 기타 활동 중에 생성된, 고유의 이용가치

를 상실했거나 또는 비록 이용가치를 상실하지 않았지만 폐기 또는 포기

된 고체형태, 반 고체형태와 용기 중의 기체형태 물품, 물질 및 법률, 행

164) 국가환경보호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제정, 2005년 1월 2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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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규에서 고체폐물관리에 포함시킨 물품, 물질이다. 고체폐물 중에는

대량의 재생가능자원이 포함되어 회수처리 후 재이용하면 오염을 감소하

고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원이용의 효율도 높일 수 있다. 이 중

에서, 농업폐기물 및 농림제품가공업 폐기물, 땔감, 인간과 가축의 분변

및 도시생활쓰레기 등은 중국 바이오에너지의 중요한 내원이다.

중국의 「고체폐물환경오염방지법(固体废物污染環境防治法)」165)은

기본적으로 “고체폐물환경오염방제, 인체건강보장”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기초에서 “생태안전보호, 경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 촉진”할 것

을 강조하였다. 동 법의 제3조는 고체폐물의 충분합리이용을 확립하고

청정생산과 순환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국가에서 고체폐기물의 종합이용

활동에 유리한 경제, 기술정책과 조치를 취해 고체폐물에 대해 충분한

회수와 합리적인 이용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조, 제8조,

제33조, 제38조, 제42조와 제43조 등은 공업고체폐물과 생활쓰레기의 회

수이용 및 장려제도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 법률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고체폐물환경오염방지법」은 주로 각종 고체폐물로 야기

된 환경오염을 방제하는데 착안점을 두고 있으며 고체폐물의 회수이용과

자원화에 대해서는 상술한 몇 개 조항만 있을 뿐이다. 또한 이 법률의

부대법률문건 중, 상무부 등 부문이 제정한 「재생자원회수관리방법(再

生资源回收管理辦法)」166)과 건설부가 제정한 「도시생활쓰레기관리방법

(城市生活垃圾管理辦法)」167) 역시 각각 재생자원회수의 경영규칙, 감독

관리와 도시생활쓰레기의 처리계획과 시설건설, 청소, 수집, 운송, 처치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농업과 농촌고체폐물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도시 생활쓰레기의 자원화 이용에 대해서도 별다른 규정을 하지 않았다

(李艶芳 劉向寧, 2008).

165) 1995년 10월 30일 주석령 제58호 제정, 1996년 4월 1일 시행, 2004년 12월 29일 주

석령 제31호 개정.

166) 2007년 3월 27일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건설부, 공상행정관리총국,

환경보호총국령 제8호 제정, 2007년 5월 1일 시행.

167) 2007년 4월 28일 건설부령 제157호 제정, 2007년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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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고체폐물의 종류와 수량은 끊임없이

증가되며 만약 회수이용을 중시하지 않으면 환경이 감당하기 어려운 오

염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원낭비를 야기한다. 때문에 「고체폐

물환경오염방지법」을 수정하여 입법수단으로 고체폐물의 자원화이용을

촉진하고 고체폐물 중 바이오에너지로 이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전문적

이고 전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법」은 비록 바

이오매스를 조정범위에 포함시켰지만 바이오매스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응하는 수정을 통해

태양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지 기업이 생성한 환경을 위해하는 고쳬페기

물에 대해서도 규제해야 한다.

(3) 재생가능에너지법과 토지관리법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 특히 수력발전과 풍력발전의 개발이용,

에너지작물의 재배 등은 대량의 토지를 점용하게 된다. 토지점용면적이

크기에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서는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어려워, 일반

적으로 풍력자원과 토지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농촌지역에 건설하게

된다. 이는 필연코 농촌집단토지168)의 사용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중국과

같이 인구가 많고 토지가 적은 국가의 경우, 토지징수는 점점 어려워지

며 이는 풍력발전소의 건설에 있어 심각한 제약조건이다. 동시에, 일부

토지이용에 대해 절약하지 않고 낭비하며 심지어 토지를 점거하여 풍력

자원을 차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李艶芳 劉向寧, 2008).

대·중형 수력발전건설공정의 토지징수에 대해 국무원은 2006년 새

로운 「대·중형수리수력발전공정건설토지징수보상이민안치조례(大中型水

利水電工程建設徵地補偿和移民安置條例)」169)를 출범하여 토지징수의 원

168) 중국의 토지소유제는 공유제인데 이는 전 국민 소유제와 농민 집단 소유제로 구분

된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토지는 전 국민 소유제의 형태를 취하는데 국가에서 전 국

민을 대신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며 농촌의 토지는 농민 집단 소유제로서 해당 지역의

농민들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농촌의 토지에 풍력발전소를 설립하는

등 농업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에서 동 토지를 수용하여 전 국민

소유제의 형태로 변화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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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보상, 이민안치와 법률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풍력발전소

의 용지를 규범화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은 2005년 「풍

력발전소공정건설용지·환경보호관리잠정방법」을 공포하여 토지의 절약

과 집약이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용지의 면적제한, 예비심사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기존 입법은 재생가능에너지의 개

발이용에 관련되는 토지사용문제에 대해 규정이 아직 너무 간단하다. 따

라서 「재생가능에너지법」에 대해 수정하여 풍력발전소공정건설이 최대

한 미개간 토지를 사용하고 경지를 최대한 적게 점용하거나 점용하지 않

도록 해야 하며 반드시 농업용지 또는 경지를 점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농업용지를 건설용지로 변경하는 심사비준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 토지수용에 있어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

여, 풍력발전 개발원가의 감소를 위해 농민개체 또는 협력 모금하여 풍

력발전기를 구매한 후 발전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는 관련법률에 이

러한 규정을 둘 것이 필요하며 송전 연결망의 구체조치에 대해 요구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농민자신이 천연적인 용지절약의 잠

재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전 사회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토지사용을 절약하는 각도에서 보면, 관련법률의 수

정을 통해 에너지작물의 재배에 대해 규정을 하여 에너지작물의 재배로

인하여 농지를 침범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재생가능에너지법과 관련 경제입법의 관계

경제법은 중국이 국민경제에 대해 거시적이고 전반적이며 종합적으

로 조정하는 법률부문으로서 국가의 경제생활에 있어 역할을 발휘하며

이 중에는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역할도 포함된다.

사실상, 재정, 세수, 금융 등 거시조정수단이 발휘하는 역할은 거대한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재생가능에너지법」은 재생가능에너지분야의

169) 2006년 7월 7일 국무원령 제471호 제정, 2006년 9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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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법률로서 국가가 재정, 세수, 금융 등 우대조치를 통해 재생가능

에너지의 발전을 장려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1) 재생가능에너지법과 재정입법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시행 이후, 재정부 등은 이미 「재생가능에

너지발전전문자금관리잠정방법」과 「재생가능에너지건축이용전문자금관

리잠정방법」 등 세칙을 출범시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지원하는 자금

정책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하였다. 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법」에서

계획한 12개의 부대세칙 중 「재생가능에너지발전세수정책」은 아직 출

범하지 않았고 기존의 정책에도 많은 결함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많은

재정이자할인과 세수에 관한 법규의 시행세칙이 자세하지 못하고 우대정

책에 실리가 없는 등 문제가 존재한다. 때문에,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

의 재정세수 법률정책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朱軍, 2006).

우선, 「정부구매법(政府采購法)」170)을 수정해야 한다. 정부구매에

는 재정자금이 사용되며 국가산업정책을 실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중

국의 현행 「정부구매법」은 비록 입법취지에서 정부구매에 국가이익수

호와 사회공공이익수호의 목표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지만 그 내용에서

보면 어떻게 구매행위를 규제하는지에 대한 절차법이다. 실제상, 정부구

매는 정부의 산업의도를 실현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때문에 「정부구

매법」을 수정하여 정부구매에 있어 지원해야 하는 공공분야 예를 들어

환경친화적 제품, 녹색에너지와 건축 등을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재생가능에너지 세수정책을 빨리 제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설

비, 발전,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비세의 감면우대를 시행해야 한

다.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에 종사하는 소득세에 대해 면제하며 각

종 세수 우대정책을 합리적으로 조합하여 최대의 인도와 촉진역할을 발

휘해야 한다.

170) 2002년 6월 29일 주석령 제68호 제정, 2003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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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빠른 시일 내 화석연료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재생가능에

너지의 개발이용원가가 높고 리스크가 크기에 존재하는 명백한 문제는

바로 전통적인 화석에너지에 비해 가격이 비싼 것이다. 화석에너지세금

을 인상하여 재생가능에너지와 화석연료 사이의 가격차이를 축소하는 것

은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하는 중복효과를 볼 수 있다.

(2) 재생가능에너지법과 금융입법

「재생가능에너지법」에 의하면, “국가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발전

지도목록에 포함되고 신용대출조건에 부합되는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

항목에 대해 금융기관은 재정이자할인의 우대대출금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시행 후, 아직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

용항목에 대한 재정이자할인의 우대대출 구체방법을 출범하지 않아 재생

가능에너지기업이 자금문제에 있어 중대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曾东

红, 2005). 이를 위해, 국가는 관련방법의 제정을 촉구하여 대형 국산풍

력발전기의 연구개발, 생산, 사용에 이자할인의 우대대출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기업에 대해 대출금기한을 연장해주어야 한다.

또한 관련 정책적 및 상업은행법 중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융자임대제

도와 저당대출제도 등에 대해 규정하여야 한다.

(3) 재생가능에너지법과 농업입법

바이오연료는 식량 또는 기타 농작물을 원료로 생산을 진행하기에

농업정책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비록 「재생가능에너지법」

제16조에 “국가는 청정, 고효율의 바이오연료 개발이용을 장려하며 에너

지작물의 발전을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에

너지작물에 대해서도 “전문재배를 통해 에너지원료의 제공에 이용되는

초본과 목본식물”로 규정하여 옥수수, 콩 등 식량작물로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가능성은 배제하였지만, 초본과 목본식물의 재배 역시 토지를 이

용해야 하고 식량과 토지를 다투어 농업생산과 식량안전에 위협을 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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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있다. 중국의 「농업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는 농업을 국민경

제발전의 우선순위에 놓는다.” 「농업법」은 전문 장을 만들어 “식량안

전”을 규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국가는 조치를 취해 식량의 종합생산

능력을 보호 및 제고하고 식량생산수준을 점진적으로 제고시키며 식량안

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였다(刘小冰·张治宇, 2007). 때문에 「재생가능

에너지법」에서 상술한 규정만 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보다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작물의 재배에 알칼리성토지, 농

한기토지, 황산과 황지 등 개발과 이용하지 않은 토지를 이용하여 식량

생산에 대한 영향을 피하도록” 규정하여 에너지작물의 재배로 인하여 식

량생산에 야기할 수 있는 위협, 즉 동일한 토지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을

제한해야 한다. 동시에 「농업법」에도 식량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제한규정을 두어 바이오연료의 생산으로 인해 식량 결핍 현

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4) 재생가능에너지법과 행정입법의 관계

「재생가능에너지법」은 국가책임과 사회지원이 결부되고 정부의

조절통제와 시장운영이 결부되는 등 입법원칙을 확립하여 정부가 재생가

능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시킴에 있어 대량의 행정행위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부서의 법률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재생

가능에너지법」의 시행은 행정법과의 관계가 밀접하다.

(1) 재생가능에너지법과 건축법

재생가능에너지 특히 태양에너지를 건축에서 이용하는 것은 재생가

능에너지를 개발이용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재생가능에너지법」 제17

조에 의하면, “국가는 단체와 개인이 태양에너지 온수시스템, 태양에너지

난방과 냉방시스템,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태양에너지 이용시스템의 장치

와 사용을 장려하고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문은 국무원 관련부문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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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태양에너지 이용시스템과 건축결부 기술경제정책 및 기술규범을 제정

하며 부동산개발기업은 상술한 기술규범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설계와 시

공에 있어 태양에너지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 재생가능에너지의 건축에서의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부 등은

2006년과 2007년에 「재생가능에너지건축이용추진실시의견」, 「재생가

능에너지건축이용시범항목자금관리방법」, 「재생가능에너지건축이용시

범관리강화통지」 등을 공포하였고 각 성, 시에서도 건축물에 태양에너

지 온수기를 장치하는 규정을 출범하여 재생가능에너지의 건축이용을 크

게 촉진시켰다(宋彪, 2009).

하지만, 기존 규정에는 아직도 많은 결함이 존재하는데, 주로 지도

적, 정책적, 장려적, 기술적인 규정이 다수이고 중점은 여전히 시범탐색

과 홍보단계에 있으며 건축이용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이용의 우선 고

려만을 요구하고 있어 시행력과 강제력이 비교적 약하며 책임규정이 미

흡하다. 특히 건축산업을 규제하는 종합적 입법인 「건축법(建筑法)」171)

은 건축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건축법」을 수정하여 건축의 설계, 시공과 사용이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에 유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태양에너지, 얕은 층의 지열에너지,

오수여열, 풍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가 건축물의 난방과 냉방, 온수공급,

전력공급과 조명, 취사 등에 있어서의 이용을 촉진하여 건축 에너지 효

율을 제고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전통적인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감소

시켜야 한다. 이 밖에, 전문적인 「민간건축재생가능에너지이용조례」를

출범하여 행정법규로 민간건축 중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을 추진해야 한

다.

(2) 재생가능에너지법과 교육입법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수준이 비교적 낮고 사람들의 생태환경 보호

171) 1997년 11월 1일 주석령 제91호 제정, 1998년 3월 1일 시행, 2011년 4월 22일 주석

령 제46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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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전체적으로 그다지 강하지 않으며 일반대중 심지어는 많은 정부

관원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중요성과 절박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다(林承鐸, 2010a).

「재생가능에너지법」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국무원 교육행정부문

은 재생가능에너지지식과 기술을 일반교육, 직업교육 교과과정에 포함시

켜야 한다.” 동 규정으로부터 보면 우선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과

관련한 학과의 교육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육성하며 재생가능에너지의 과

학연구개발과 기술진보를 촉진해야 하는데 이는 산업정책의 범위로서 정

부, 사회와 기업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7

년 7월 15일 화북전력대학교에서 중국의 첫 재생가능에너지대학을 설립

한 것이 좋은 예이다. 다음으로 사회대중을 상대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의 상식을 홍보하여 에너지부족,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보편적 인

식을 제고시키고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에 유리한 대중의식과 사회문화

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는 경제효과를 직접 가져오거나 경제적 효과로

바로 전화될 수 없기에 필요한 관심과 투입이 부족한 상황이며 중앙과

지방 모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출범시키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상식의 보급교육은 환경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이는

국가에서 환경교육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법규를 제정하여 환경교육의

법제화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가 환경교육에 대한 예산투입

을 규정하고 각 지방의 환경과 자원의 특점에 결부하여 학교, 가정, 사회

3개 경로를 통해 전민에게 홍보교육을 진행하며 환경과 생태보호에 대한

인간의 의식을 증가시키고 가치관념과 행위습관을 변화시켜 전 사회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의 자각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3) 재생가능에너지법과 과학기술입법

재생가능에너지 입법의 핵심적인 문제들로는 기술과 자금을 들 수

있다. 많은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은 모두 기술혁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

은데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지열에너지의 설비는 모두 대량의 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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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관련기술을 잘 해결하는지 여부, 기술진보의

적용 가능성과 시장화, 규모화 정도는 모두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 핵심

적이다. 때문에 재생가능에너지 입법은 에너지기술의 관련규정에 있어

「과학기술진보법(科學技术進步法)」172)과 맞물려야 한다(李艶芳 劉向寧,

2008). 「재생가능에너지법」 제12조에 의하면 국가는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의 과학기술연구와 산업화 발전을 과학기술발전과 하이테크산업

발전의 우선 분야에 포함시키고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과 하이테크산업발

전계획에 포함시키며 자금을 배치하여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의 과학

기술연구, 이용시범과 산업화발전을 지원하며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

의 기술진보를 촉진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제품의 생산원가를 하락시키며

제품 품질을 향상시킨다. 하지만 「과학기술진보법」은 제9조에서 국가

자금지원 대상 산업을 열거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을 포함시키지 않

았다. 또한 「과학기술진보법」에 규정한 지원자금은 주로 재정출자이고

사회자금의 투입에 대해서는 상세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민간자금이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에 투입되는 데 있어 불리하며 동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5) 재생가능에너지법과 관련 민사입법의 관계

「물권법(物權法)」173)은 “업주의 건축물 구분소유권”이라는 장에서

“업주는 건축물 내의 주택, 오피스텔 등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

며 전유부분 이외의 공유부분에 대해 공유와 공동관리의 권리를 가진

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지붕 테라스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학자들은 지붕 테라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선,

개발상이 건물판매 시 업주에게 부대로 증여하였고 특정의 업주만 사용

172) 1993년 7월 2일 주석령 제4호, 1993년 10월 1일 시행, 2007년 12월 29일 주석령 제

82호 개정.

173) 2007년 3월 16일 주석령 제62호 제정, 2007년 10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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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붕 테라스에 대해 타인은 진입할 수 없는데 이러

한 상황에서 업주 전용부분 소유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王利

明, 2007). 다음으로, 업주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장소로서 예를 들어

계획에 근거하여 지붕 테라스에 대해 전체 업주가 모두 이용 가능한 경

우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물권법」 제73조에 규정한 공공장소로 보아

전체 업주의 공유로 간주하여야 한다(李艶芳, 2005). 2003년 출범한 「주

택관리조례(物業管理條例)」174)는 업주의 선거로 설립된 업주대회는 “주

택관리구역 내 주택공용부위와 공용시설의 사용, 공공질서와 환경위생의

보호 등 측면에서 규정제도를 제정,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상술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지붕 테라스는 전체 업주의 소

유이기에 전체 업주가 지붕 테라스에 태양에너지 온수기를 장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새로 완공된 건축물에 입주 시

전체업주와 이에 대해 상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현실상황에서 일반

적으로 사전에 준비된 “주택서비스관리계약”에서 그 장치와 사용을 금지

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건축물의 “주택서비스관리계약”에는 동 거주구

역 전체에 장치와 사용을 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재생가능

에너지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는 단위와 개인이 태양에너지 온

수시스템, 태양에너지 난방과 냉방시스템,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태양에너

지 이용시스템의 장치와 사용을 장려”하는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기존의 업주와 주택관리업체 사이의 태양에너지 장치로 인해 발생

된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관리업체가 이를 허가하지 않는 원인은 주로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는 건축물의 품질에 영향을 주어 지붕의 누수

등을 야기할 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둘째는 태양에너지 온수기가 거주구

역의 경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의 판례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일부 법원은 온수기의 장치를 지지하고 일부는 반대하고 있다.

단, 법원의 판결에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즉 법원은 완전히 당사

174) 2003년 6월 8일 국무원령 제379호 제정, 2003년 9월 1일 시행, 2007년 8월 26일 국

무원령 제504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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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의 약정 또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주택관리계약”에 따라 판결을 진

행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당사자간의 계약은 「재생가능에너지법」에 의

해 확인되는데, 제17조제4항에 의하면, “이미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 입주

자는 그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제 하에 기술규범과 제품

기준에 부합되는 태양에너지 이용시스템을 장치할 수 있으나 단,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는 「재생가능에너지법」

의 동 규정에 결함이 존재함을 보여주는데 일정한 정도에서 재생가능에

너지 특히 태양에너지 온수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하며 주택

관리계약을 통해 태양에너지의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서 「재생가능에너

지법」의 입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李艶芳, 2008).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권법」과 「재생가능

에너지법」을 수정해야 한다. 「물권법」의 건축구분소유권에 “건축물구

분소유권의 공유인은 건축물의 공유부분을 이용하여 재생가능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기타 공유인은 주택관리계약 등을 통

해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도입해야 하고 「물권법」의 인접관

계 부분에 “부동산의 권리자가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여 난방, 조명하

기 위해 도관배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인접 건축물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동 건축물의 권리자는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고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 「재생가능에너지법」 제17조도 “이미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제 하에

입주자는 기술규범과 제품기준에 부합되는 태양에너지 이용시스템을 설

치할 권리가 있으며 주택관리부문은 경관영향을 이유로 저지할 수 없다.

주택관리부문이 건축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장치를 저지하는 경

우, 태양에너지 이용시스템이 건축물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

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로 수정이 필요하다.

「재생가능에너지법」과 기타 관련 입법을 어떻게 수정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표 5>에 요약적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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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에너

지관련 입

법

전력법: (1) 재생가능에너지 범위를 농촌의 전기이용과 개발에

한정시키고 있음, (2) 독립법인자격을 가진 전력생산기업만이

송전망 연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에너지절약법: 재생가능에너지자원과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혼

동하여 사용함

환 경 자 원

입법

환경보호법: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 중의 생태환경문제에 대

한 규정이 부족함

고체폐물환경오염방지법: (1) 고체폐물의 자원화이용을 촉진하

고 고체폐물 중 바이오에너지로 이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전문

적이고 전면적으로 규정할 필요 있음, (2) 재생가능에너지 기업

이 생성한 환경 위해 고쳬페기물에 대해 규범할 필요 있음

토지관리법: (1) 풍력발전소건설에 최대한 미개간 토지를 사용

하고 경지를 최대한 적게 점용하거나 점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농업용지 또는 경지를 점용해야 하는 경우 농업용지를 건설용

지로 변경하는 심사비준제도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규정할 필요

있음, (2) 농민개체 또는 협력 모금하여 풍력발전기를 구매한

후 발전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함, (3) 에너지작물의 재배로 인

하여 농지를 침점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관련 경제

입법

재정입법: (1) 「재생가능에너지발전세수정책」을 조기 출범해

야 함, (2) 「정부구매법」을 수정하여 정부구매의 지원범위에

환경친화적 제품, 녹색에너지와 건축 등을 포함시켜야 함, (3)

화석연료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함

금융입법: (1)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항목에 대한 재정이자

할인의 우대대출 구체방법을 조기 출범해야 함, (2) 재생가능에

너지에 대한 융자임대제도와 저당대출제도 등에 대해 규정해야

함

농업입법: 에너지작물의 재배에 알칼리성토지, 농한기토지, 황산

과 황지 등 개발과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이용하여 식량생산에

대한 영향을 피하도록 해야 함

행정입법

건축법: (1) 건축의 설계, 시공과 사용이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

에 유리하도록 규정해야 함, (2) 민간건축 중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을 추진해야 함

교육입법: 환경교육의 법제화를 실현하여야 함

과학기술입법: (1) 국가자금지원의 산업에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2) 사회자금의 투입에 대해 상세한

<표 5> 「재생가능에너지법」과 기타 관련 입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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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관련 민사

입법

(1) 건축물구분소유권의 공유인은 건축물의 공유부분을 이용하

여 재생가능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기타

공유인은 주택관리계약 등을 통해 제한을 가할 수 없도록 규정

해야 함, (2) 이미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제 하에 기술규범과 제품기준에 부합

되는 태양에너지 이용시스템을 설치할 권리가 있도록 규정해야

함

6) 평가 및 문제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생가능에너지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법 규정이 미비하여 조정이 필요한 법률은 적지 않게 존재하는데 단기간

에 이들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제정하는 시행세칙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에 있어서 기타 법률과

의 조화로운 적용을 시도해볼 수 있으며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관련 입법에 에너지자원문제에 대한 기본원칙을 관철시켜 법률규정의 체

계화를 구축하며 내재적으로 통일적인 제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상술

한 문제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각 법령의 주관부문이 서로 상이하고 제정

연대가 서로 상이한 데서 비롯된다. 현재, 중국은 입법에 있어 전반적인

입법관이 결여되어 있으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새로운 입법이나 개정입법

을 함에 있어 기존 법령과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기존 법령의 동시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해당 입법들을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7) 소결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법」은 기타 에너지관련 입법, 환경자원 입

법, 경제입법, 행정입법, 민사입법과 다양한 관계를 가지며 따라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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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의 관계문제에서 일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재생가

능에너지법」의 순조로운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 법령과

의 조화를 실현하고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실현하여야 한다. 또한 「에

너지법」175)을 빠른 시일 내에 출범시키고, 「재생가능에너지법」 관련

부대조치를 촉구하여 출범시켜야 한다.

2.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적용범위

1) 수력발전의 포함여부

중국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가장 주요한 쟁점은

수력발전을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가 하는 것이

다. 이는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정 초기부터 줄곧 논란이 되어 왔다.

「재생가능에너지법」(초안)의 제2조에 의하면, 발전소의 설비용량이 5만

kW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은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

록 규정하였었다. 그 이유는 이론과 실제에서 보면, 모든 수력에너지는

재생가능에너지에 속하지만 대·중형 수력발전기술은 이미 성숙되어 완전

히 상업화를 실현하였을 뿐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국제경

험을 참조하여 5만 kW 이하의 수력발전을 소수력발전으로 확정하여 풍

력에너지, 태양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지와 유사한 정책을 취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내부의 의견

일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과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

한 인원들은 소수력발전을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킨

175) 중국은 「에너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통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관계

문제(신재생에너지를 우선 발전의 지위에 놓을지의 문제), 국가에너지국과 국가발전개

혁위원회의 권력배분문제 등 문제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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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해 다시 신중하게 연구를 진행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만약 소수력발전이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우대정

책을 향수 받게 되면 과도하게 소수력발전을 건설하여 수자원 유실, 생

태환경과 자연경관의 파괴 등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

다.176)

(2) 지방정부, 기업·협회의 의견

요녕성, 전력기업연합회, 중국과학협회, 중국전력투자집단회사,177)

大唐집단회사,178) 水利水電건설집단회사,179) 華電집단회사,180) 광동粵電집

단회사181) 등 일부 지방정부, 기업·협회는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적용

범위가 소수력발전에 한정되지 않고 대, 중형 수력발전도 포함시켜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수력발전을 재생가능에너지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중국의 실제와 에너지전략에 부합되며, 수력발전항목에 대한 경제

지원조치에 있어서 기타 재생가능에너지와 구분하여 대우하면 된다는 것

이다. 운남성은 수력에너지의 개발이용과 발전소의 설비용량 규모와는

무관하며 초안에서 소수력발전만 재생가능에너지에 포함시켜 지원하게

176)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회의 재생가능에너지법(초안) 소조심의

의견(十屆全國人大常委會第十三次會議分組審議可再生能源法(草案)的意見)」 제2항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177) 중국전력투자집단회사는 중국 5대 발전집단 중 하나이고 종합적인 에너지집단으로

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시에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신에너지자산을 갖고

있으며 국가 3대 원자력발전개발건설의 운영업체 중 하나이다. 2011년말 현재, 전력용

량 7,680만 kW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 수력용량이 1,795만 kW을 차지하며(5대 발

전집단 중 1위), 전체 전력용량 중 청정에너지의 비중이 ３０％에 가깝다(5대 발전집

단 중 1위).

178) 중국大唐집단회사는 초대형 발전기업집단이고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유독자회

사이며 2010년말 현재, 발전규모는 10,589.59만 kW에 달한다.

179) 중국水利水電건설주식유한회사는 중국전력건설집단회사의 주요 자회사이며 중국 최

대 규모의 수리수력발전건설기업이다.

180) 중국華電집단회사는 5대 전국성적인 국유독자발전기업집단 중 하나로서 2011년말

현재 발전규모가 9,410만 kW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화력발전은 7,491만 kW, 수력발

전은 1,595만 kW, 풍력발전 등 기타에너지는 324만 kW이며 청정에너지가 전체 발전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에 달한다.

181) 광동粵電집단회사는 광동성정부와 華能집단이 공동 투자하여 설립하였으며 광동성

최대규모의 발전회사로서 2011년말 현재, 발전규모가 2,480.97만 kW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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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수력발전의 개발건설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대, 중형 수력발전항목

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운남성은 소수

력발전 설비용량이 271 만 kW인데 절대다수가 홍수기 때 발전하고 갈

수기 때는 발전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소수력발전의 송전망 연결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로는 대수력발전의 생존공간을 위협하게 되므로 소

수력발전을 단독으로 재생가능에너지에 열거하는 데 대해 신중하게 고려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광동성 경제무역위원회는 소수력발전이 농촌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농촌의 생산생활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매우 큰 역할을 하는데, 만약

이를 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면 재생가능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어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 촉진에 불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광동성 재정청은 소수력발전을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면 주로

그 연결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 우대정책에 있어서는 풍력발

전 등 재생가능에너지와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소수력발전

은 원가 등 측면에서 이미 상용화 되었기에 다른 재생가능에너지가 향수

받는 우대정책을 모두 소수력발전에도 등등하게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복건성과 중국무역촉진회는 소수력발전의 과도한 개발이 많은 환경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므로 소수력발전 개발은 유역계획에 부합되고

환경영향평가에 통과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광동성 발

전개혁위원회는 소수력발전이 하류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크고 그 연결

원가도 비교적 높으며 소수력발전의 기술이 성숙되고 가격이 전통에너지

와 비교하여도 우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생가능에너지법」에서 장

려, 지원하지 않더라도 소수력발전은 發展이 가능할 것이기에 발전을 장

려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중에 명확히 소수력발전을 포함시키지 말자고 제

안하였다. 광동성 기상국은 소수력발전을 「재생가능에너지법」에 포함

시킴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미국, 유럽의 경우 소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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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개발에 대해 엄격한 환경평가와 환경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이런 측면에서 잘 규정되어 있지 않다. 광동의 정황을 보면,

소수력발전의 개발초기에는 경제효과가 비교적 좋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일부 소수력발전은 품질

이 떨어지고 하도의 침적이 심각하여 홍수방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기도 한다.182)

(3) 국무원 내부의 의견

수리부는 초안의 소수력발전을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방법에 찬성하였다. 그 이유는 소수력발전은 국제적으로 공

인하는 청정 재생가능에너지로서 오염을 감소시키고 광대한 농촌의 전기

사용문제를 해결하며 농촌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대체할 수 없

는 역할을 하기에 소수력의 발전은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장기

적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환경보호총국은 “발전소의 설비용량이 5만

kW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이라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그

이유는 모든 수력발전이 재생가능에너지라는 것이다. 비슷한 관점을 갖

고 있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는 “발전소의 설비용량이 5만 kW를 초과하

는 수력발전”에 대해서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데 대해 보

다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건설부는 “수력에너지”를 “수력에너지(오수에너지 포함)”로 수정할

것을 건의하였는데183) 즉 오수에너지도 재생가능에너지에 포함됨을 명백

히 하자는 입장이었다.

182) 「재생가능에너지법(초안)에 대한 지방과 중앙 관련부문, 기업의 의견(地方和中央有

關部門、企業對可再生能源法(草案)的意見)」 제1항, 「재생가능에너지법(초안)에 대한

광동성 관련부문, 기업의 의견(廣東省有關部門、企業對可再生能源法(草案)的意見)」

제2.1항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183) 「재생가능에너지법(초안) 관련문제에 대한 국무원법제판공실의 의견(國務院法制辦

公室對可再生能源法(草案)有關問題的意見)」 제1.1항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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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소수력발전만 적용

입법위원

복건성, 광동성 발전개혁위원회,

광동성 기상국

중국무역촉진회

소수력발전도 비적용

광동성 재정청 소수력발전 조건부 적용

수리부 소수력발전만 적용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환경보호총

국, 국가자산관리위원회, 중국공

정원

요녕성, 운남성

모든 수력발전 적용

(4) 최종결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상술한 의견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지방, 부문, 전

문가들은 동 규정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일부는 초안의

규정에 찬성하였고, 일부는 수력에너지가 원래 재생가능에너지에 포함되

어,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설비용량이 5만 kW를 초과하지 않는 소수

력발전에만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일부는 수력발전을 발전시

킴에 있어 과학을 존중하고 총괄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며 과도하게 발전

시키면 생태환경에 불리한 영향을 야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는 환경자원보호위원회, 국무원법

제판공실과의 연구를 거쳐, 수력발전이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이 더 깊이 있는 연

구, 논증을 거친 후 규정하며 이를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 받도록 초안

에 대해 개정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었다.184)

초안과 결론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별 입장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수력발전의 「재생가능에너지법」 적용여부

184) 「재생가능에너지법(초안)의 심의결과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보고

(全國人民代表大會法律委員會關于《中華人民共和國可再生能源法修正案(草案)》審議結

果的報告)」 제1항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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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업연합회, 중국과학협회,

중국전력투자집단회사, 大唐집단

회사, 수리수력발전건설집단회사,

華電집단회사, 광동粵電집단회사

결론

수력발전의 적용여부에 대해 국무원 에너

지주관부문이 연구, 논증을 거친 후 규정,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

2) 지열에너지의 포함여부

일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지열에너지 등 지하에

너지의 개발을 통제할 것을 건의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지각구조의 변

경을 야기하여 지질재난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185) 하지만 이는

결코 지열에너지 등 지하에너지의 개발을 통제하자는 것이지 지열에너지

의 포함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 후로 더 이상 논의

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행의 「재생가능에너지법」에는 지열 개발에 대

한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게 된 것이다.

3) 폐기물 연소 및 공업여열 에너지의 포함여부

환경보호총국은 “공업과 생활폐기물의 연소를 통한 열에너지 및 공

업여열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자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쓰레

기 연소를 통한 발전은 이미 고체폐기물 종합이용의 유효방식으로서 오

염을 방제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186)

4) 평가 및 문제점

185)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회의 재생가능에너지법(초안) 소조심의

의견」 제2항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186) 「재생가능에너지법(초안) 관련문제에 대한 국무원법제판공실의 의견」 제1.1항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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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정 후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수력발전이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은 결코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상술한 논의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에 대해 기업·협회의 입장은 일치하는데 모든 수력발전을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방정부

의 경우 요녕성, 운남성과 광동성, 복건성이 매우 다른 의견 차이를 보였

으며 광동성 내부의 정부기관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있었다. 지방정부

간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주로 환경보호에 대한 각 지방정부의 서로 다

른 태도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진 동남

연해의 광동성과 복건성에서는 주로 소수력이 재생가능에너지에 포함되

어 그 발전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우려하였으나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

된 요녕성과 운남성에서는 소수력 뿐만 아니라 전체 수력발전을 모두 재

생가능에너지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한 것이다. 중앙정부 부문의 경우에는

대체로 소수력발전에 적용하는 것에는 의견 일치를 보이지만 모든 수력

발전에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소

수력발전의 적용에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의

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수력발전의 「재생가능에너지법」 적용여

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며 일단 다수의 의견일치를 본 소수력발전

의 적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비록 폐기물 연소나 공업여열 에너지를 포함하자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현존하는 기타 법령을 살펴보면 공업과 생활폐

기물의 연소나 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로 포함시

키는 경우를 다수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폐기물의 연소는 환경에

대해 피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재생가능에너지에 포함시킴에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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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은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정 시 수력

발전을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는 결코 수력발전의 재생가능에너지 속성을 부정

하는 것은 아니라 다만 그 특성 때문에 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할지 여

부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사료된다. 소수력발전을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소수력발전만 포함시

킬지 아니면 대수력발전도 포함시킬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통과된 법률에서는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

후 국무원이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권한을 위임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논

쟁이 결론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국무원도 결코 최종결정을 내리기 어렵

다는 점이다. 따라서 2012년 10월말 현재까지도 수력발전의 포함여부에

대해 국무원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법률의

공백으로서 수력발전의 규범에 있어 불리하다.

3. 재생가능에너지 관리부문의 확정

1) 초안 및 법령의 규정

「재생가능에너지법」(초안) 제5조에 의하면, 국무원 에너지주관부

문은 전국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에 대해 통일적인 관리를 실시하며

국무원 관련부문은 각자의 업무범위 내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

에 대한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정부의 에너지주관부문이 재생

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에 대해 통일적인 관리를 실시하며 현급 이상 정

부의 관련부문은 각자의 업무범위 내에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에 대

한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동 조항과 관련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일부 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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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은 통일적인 관리를 실

시하며 국무원 관련부문은 각자의 업무범위

내에서 관리업무를 책임짐

입법위원

중앙농촌업무지도소조판공실

중국법학회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관련부문과 업무 명확화

결론 초안 그대로 유지

“관련부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문을 가리키는지 명확히 하여 집행에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위원들은 재생가능에너지의

관리가 여러 개의 부문과 관련되기에 입법에서 에너지 종합부문과 각 관

련부문과의 관계를 타당하게 처리하여 통일적인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각 관련 기능부문의 책임감과 권위성을 손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는 자신이 국무원 관련부문에 속하지 않으

나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에 있어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기에 국가

전력감독관리기관이 관련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의 감독관리업무를 담

당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주장하였다.

중앙농촌업무지도소조판공실, 중국법학회는 “관련부서”가 구체적으

로 어떤 부서를 가리키는지 및 재생가능에너지 관리부서의 업무분업을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187)

상술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결국 통과된 법령에는 초안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아래 <표 7>에서 「재생가능에너지법」에서 언급한

재생가능에너지 주관부문과 관련부문에 대해 요약적으로 정리하였다.

<표 7> 재생가능에너지 관리부문

187) 「재생가능에너지법(초안)에 대한 지방과 중앙 관련부문, 기업의 의견」 제3항,

「재생가능에너지법(초안)에 대한 지방과 중앙 관련부문, 기업의 의견」 제2항을 참고

하여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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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의 설립 전, 중국의 에너지주관부문은 국가발전개혁위

원회였고 구체적인 업무는 그 산하의 에너지국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국

가에너지국의 설립 후, 국가에너지국이 재생가능에너지 주관기관이 되었

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추

진’과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담당기관으로서 에너지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의 종합조정, 순환경제의 발전, 전 사회적 에너지자원의 절약과

종합이용계획 및 정책조치의 입안 및 실시, 생태건설과 환경보호계획의

작성에 참여, 생태건설, 에너지자원의 절약과 종합이용의 중대 문제 조

정, 환경보호산업과 청정산업 촉진에 관한 업무 종합조정 등 ‘지속가능발

전전략의 추진’과 관련된 업무 및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

한다는 측면에서 재생가능에너지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더욱이 국

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가 발전계획의 입안 및 가격정책 제정 주도기관으

로서 재생가능에너지발전계획 및 가격에 대해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다. 국가에너지국의 설립 후에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재생가능에너

지발전12.5계획」을 수립하였다.188)

또한 국가에너지국은 비록 일정 정도 독립성을 갖지만 아직도 국가

발전개혁위원회가 관리하는 국가국(國家局)으로서, 지위가 부·위원회에

비해 낮으며, 실제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부주임이 국가에너지국의 국

장을 겸임하는 등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국가에너지국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특히 「재생가능에너지법」의 규정상으로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항목의 송전망 연결가격을 확정하고, 국무원 재정부문, 에너지주관부

문과 함께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 징수사용관리의 구체방법을 제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188) 이는 「풍력발전12.5계획」, 「태양에너지발전12.5계획」, 「바이오에너지발전12.5계

획」, 「수력발전12.5계획」 등은 국가에너지국에 의해 수립된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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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에너지국

국가에너지국은 하나의 산업관리기관으로 설정되었는데 국가발전개

혁위원회 의 전 에너지국, 전 국가에너지지도소조판공실, 전 국방과학기

술공업위원회 산하의 원자력발전공업시스템 관리사(국) 및 국가발전개혁

위원회의 에너지산업 관련 사(국)로 공동 구성된 새로운 기관이다. 국가

에너지국은 에너지산업계획, 산업정책과 표준을 수립하고 국가에너지위

원회 판공실 업무를 담당한다. 재생가능에너지 및 석탄, 전력, 석유, 천연

가스, 원자력발전 등 모든 에너지와 관련되는 거시적 관리는 이로서 국

가에너지국으로 통일되었다.

「재생가능에너지법」 규정에 따라 국가에너지주관부문의 주요업무

는 전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 중장기 총량목표를 제정하고 전국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계획을 작성하며 「재생가능에너지산업발전지도

목록」을 제정, 공포하는 것 등이다.

4) 국가에너지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는 국가의 에너지발전전략을 연구, 입안하고, 에너

지안전과 에너지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심의하며, 국내의 에너지개발과

에너지 국제협력에 있어서 중대한 사항에 대해 총괄, 조정한다. 동 위원

회는 중국 국무원 총리가 주임을 담당하고, 부총리가 부주임을 담당하고

있으며,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안전부,

재정부,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교통운수부, 수리부, 상무부, 중국인민은

행,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가세무총국, 안전감독관리총국, 은행업감

독관리위원회, 전력감독관리위원회, 국가에너지국 등 부서의 장관이 위원

으로 되어 있다. 국가에너지위원회의 판공실주임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겸임하고, 부주임은 국가에너지국 국장이 겸임하며, 판공실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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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업무는 국가에너지국에서 담당한다.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산하에 에너

지전문가 자문위원회(能源專家諮詢委員會)를 둔다. 즉 에너지와 관련되

는 부처가 산재하여 있고 부처 간에 서로 주도권쟁탈과 이익쟁탈이 존재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국무원 차원에서 각 부처의

이익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5)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원의 구성부문189)에 속하지는 않지

만 직속사업단위190)로,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정과정에서 많은 제안

을 하였다. 특히 이러한 제안을 통하여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과 관련하여

자신의 관리기능을 확대하고자 하였는데 「재생가능에너지법」에서 동

위원회에 부여한 권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이다.

(1)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작성한 동 행정구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계획은 동급 정부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과 국가

전력감독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2)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 재정부문과 함께 전국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계획에 따라 계획기간 내 도달해야 하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

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정하고 전력회사가 재생가능에너

189) 현재, 중국 국무원의 구성부문에는 외교부, 국방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

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공안부, 국가안전부,

감찰부, 민정부, 사법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토자원보, 환경보호부, 주택도

시농촌건설부, 교통운수부, 철도부, 수리부, 농업부, 상무부, 문화부, 위생부, 국가인구

계획생육위원회, 중국인민은행, 심계서 등 28개의 부문이 포함된다.

190) 국무원 직속사업단위는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문화, 교육, 과학, 위생 등 측면

의 수요를 만족시키며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국무원

이 직접 영도하는 사회조직이다. 국무원 직속사업단위는 영리(또는 자본축적)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업무성과와 가치는 계량 가능한 물질형태 또는 화폐형태로 표

현되지 않으며 국가기관의 부분에 속한다. 현재 국무원 직속사업단위에는 신화통신사,

중국과학원, 중국사회과학원, 중국공정원,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국가행정학원, 중국지

진국, 중국기상국,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

관리위원회,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국가자연사회과학기금

위원회 등 14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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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발전을 우선배치 및 전액 구매하는 구체방법을 제정하며 국무원 에너

지주관부문과 함께 연도 내에 실시를 독촉한다.

(3) 발전회사가 기재 및 보존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관련자료에

대해 검사와 감독하며 검사를 진행함에 있어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고

검사단위에 대해 상업비밀과 기타비밀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4) 전력회사가 규정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량의 구매를 완성

하지 않아 재생가능에너지발전회사의 경제손실을 야기한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경제손실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한다.

이 밖에도,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는 「전력법」에서 규정한 국무

원 전력관리부문으로서 전국의 전력사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책임진

다. 현재 재생가능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전력으로 전환되는 점을 감안하

면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도 재생가능에너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

는 기관이다.

6) 기타 부문

상술한 부문 외에도 부문관리를 실시하는 국무원의 관련부문에는

과학기술, 농업, 수리, 국토자원, 건설, 환경보호, 임업, 해양, 기상 등 부

문이 포함되며 이들 부문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부문은 「과

학기술진보법」과 「재생가능에너지법」에 의해 전국범위 내에서 과학기

술역량을 조직하여 관련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에 대한 중대한 과학

기술항목 입안과 시범연구 및 보급의 업무를 지며 농업부문은 「농업

법」과 「재생가능에너지법」에 근거하여 메탄가스 등 농촌에너지에 대

해 관리업무를 부담한다. 수리부문(농촌수력발전 및 전기화발전국)은 중

앙에서 보조하여 투자하는 농촌수력발전항목의 심의를 책임지고 대·중형

수력자원의 개발이용항목에 대한 확인과 심사비준에 참여하며 지방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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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력발전항목에 대한 심사, 심사비준과 검수업무의 지도를 책임지고,

농촌 수력발전설비의 시장접근제도와 농촌 수력발전 및 전력공급 영업구

역의 안전문명생산관리방법을 입안하고 실시하는 동시에 농촌 수력발전

설계시장, 설비시장, 건설시장과 전력제품시장에 대한 관리업무를 부담한

다. 국토자원부문은 「광산자원법」과 「재생가능에너지법」에 근거하여

지열자원의 개발이용에 대해 관리업무를 부담한다. 건설부문은 「건축

법」과 「재생가능에너지법」에 근거하여 태양에너지, 저층지열 등 재생

가능에너지가 건축분야에서의 규모화 이용에 대해 관리업무를 지며 국무

원 관련부문과 함께 태양에너지 이용시스템과 건축결부의 기술경제정책

과 기술규범을 제정한다. 환경보호부문은 「환경보호법」과 「재생가능

에너지법」에 근거하여 수력발전, 풍력발전, 지열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이 환경자원에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영향에 대해 관리업무를

부담하며 임업부문은 「삼림법」과 「재생가능에너지법」에 근거하여 임

업바이오에너지의 개발이용에 대해 관리업무를 부담한다. 해양관리부문

은 「해양환경보호법」과 「재생가능에너지법」에 근거하여 조석발전 등

해양에너지 발전 및 미래해상풍력발전 등에 대해 관리업무를 지며 기상

부문은 「기상법」과 「재생가능에너지법」에 근거하여 태양에너지, 풍

력에너지 등 기후자원의 평가에 대해 일정한 업무를 부담한다. 실제로,

이들과 같은 전문 또는 산업관리부문을 제외하고도 국무원의 재정, 세무,

가격, 금융, 표준화, 품질검사, 교육 등 부문은 비록 재생가능에너지의 개

발이용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업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생가능에

너지와 관련되는 재정세수우대, 가격, 대출우대, 기술과 산업표준, 품질표

준, 과정교육 등에 대해 상응하는 관리업무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국무

원 재정부문은 에너지주관부문, 가격 주관부문과 함께 재생가능에너지발

전기금 징수사용관리의 구체방법을 제정하고 국무원 표준화행정주관부문

은 국가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의 연결기술기준과 기타 전국범위 내 기술

요구를 통일해야 하는 관련 재생가능에너지기술과 제품의 국가기준을 제

정해야 하며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은 재생가능에너지지식과 기술을 일반



- 159 -

교육, 직업교육 교과과정에 편입시켜야 한다.

7) 평가 및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되는 부문

은 매우 많은데, 「재생가능에너지법」에서 말하는 ‘국무원 에너지주관부

문’은 새로 설립된 국가에너지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

에너지국을 설립한 목적과 그 주요업무가 바로 에너지와 관련된 업무들

을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에너지국은 그 법적지위가 비

교적 낮은 국무원 부, 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국가국으로서 국가발전개혁

위원회의 관리를 받으며 실제 그 국장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부주임이

겸직을 하고 있고 기타 공무원들도 기존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에

너지국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국

가발전개혁위원회의 관여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의 기능이 국가의 거시적인 조정을 하는 것이기에 국가에너지국을 지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국가에너지국을 지금의 차관급 기관에서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시키거나 환경보호부에 편입시킴이 적절할 것이다.

물론 장관급 기관으로 직접 격상시키는 것이 에너지의 종합관리나 발전

에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하나의 부문이 새로 출범하여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과 배치될 수 있어 어려움이 있다. 그

러하다면 지금의 형태로 차관급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력한데 에너지의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보다 환경보호부에 편입시

키는 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데 있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된다.

201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개최와 더불어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국무원총리를 대표로 하는 새로운 중앙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국

무원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고 국가에너지국에 대해서도 분명히

조정이 있을 것인데 현재 논의 중에 있는 방안은 환경보호부에 편입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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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191) 만약 이러한 편입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매우 중요한 시

사점을 주게 되는데 즉 경제발전을 위주로 하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환경보호를 위주로 하는 환경보호부로 에너지에 대한 관리가 이관이 되

면 이는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조금 더 재생가능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문제를 다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변화

는 각 부처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꼭 이루어지리

란 보장은 없다.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정 과정에서 일부 입법위원, 중앙농촌업

무지도소조판공실, 중국법학회,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등이 법률내부에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되는 관련부문을 명확히 열거하고 그 직권을 명백

히 해두자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법률에 포함이 되지 못하였다.192) 지금

과 같이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되는 부문이 매우 산재하는 상황에서 이

를 전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와 같이 명확히 지정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지정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중국 정부기능의 과도한 파편화

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부문이 너무 방대하고 거의 모든 부문이 다량의

부문규정을 남발하고 있어 법령과 법령 사이의 충돌이 존재하는 한편 공

동으로 제정하는 상당수의 법 이행에 있어서도 그 담당관계가 명확하지

못하거나 중복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기관 개편에 있으나, 이러한 이익, 기

능의 파편화 현실 때문에 기관의 통폐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8) 소결

191) 이러한 방안은 인터넷에서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는데 과연 정부의 의도인지 아니

면 단지 루머인지는 확실치 않고 다만 정부에서 부정을 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일

정한 정부의도를 담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은 기관개혁에 있어 투명성이 보장

되지 않고 이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192) 「재생가능에너지법(초안)에 대한 지방과 중앙 관련부문, 기업의 의견」 제3항,

「재생가능에너지법(초안)에 대한 지방과 중앙 관련부문, 기업의 의견」 제2항을 참고

하여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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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주관부문은 국가에너지국이지만 국가에너지

국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기에 실

제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입김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는 국가에

너지국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며 독립적으로 에너지와 관련되는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의 특성상 환경보호보다는 경제발전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국가

에너지국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입안 및 시행하는데 불리한 영향

을 미친다. 또한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는 비록 국무원의 직속사업단위

이지만 국가기관으로서 전력과 관련하여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재

정부, 국가세무총국 등은 재정지원과 세수우대의 측면에서 많이 관여하

며, 이 밖에도 많은 부문이 연관을 갖고 있는 등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주관부문 및 관리부문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이해관계 측면

에서만 아니라 실제 이행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4. 재생가능에너지 강제이행수단의 선택

재생가능에너지의 강제이행수단과 관련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시행

되고 있는 제도에는 주로 FIT제도와 RPS제도가 존재하며, 각 국은 모두

자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법제의 제정과정에 그 선택을 놓고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1) FIT제도의 도입

「재생가능에너지법」 초안 제15조에 의하면, 전력회사는 그 송전망

범위내의 승인 받은 또는 등록한 재생가능에너지 연결발전항목의 연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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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량을 전액 구매해야 한다. 이러한 FIT의 시행에 있어서 전액구매를 의

무화할 것인지, 구매 금액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전력의 송전망 연계에 대해서는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

이 제시되었다.

(1) 지방정부, 기업의 의견

전력기업연합회는 전력회사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회사와 연결배치계약을 체결하여 그 범위 내의 허가

받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회사의 연결전기량을 전액 구매하도록 규정하

자고 제안했다.

강소성, 국가전력망회사는 송전망 범위 내의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은

국가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의 연결기술표준에 부합되어야 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관리업체는 상응하는 송전망 배치기관과 연결배치계약을 체결하

며 국가의 송전망 배치에 관한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동시에 전력

회사가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량을 전액 구매함으로써 송전망의 안전운행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력회사는 상응하는 설비용량을 증가시켜야 하

는데 이는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사고 및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재생가

능에너지 발전장치의 정지를 야기하여 전기량을 전액 연결할 수 없게 된

다.

국가전력망회사는 재생가능에너지전력이 풍부한 지역의 경우, 국가

전력주관부서가 송전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량의 할

당량에 대해 확인하며 사고나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로 야기

된 연결전기량 할당량의 변화는 전력감독관리기관이 사정에 따라 감소시

키도록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광동성 발전개혁위원회는 “전액구매”에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

는 연결조건과 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결원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광동성의 기존 규정에 따르면 풍력발전의 경우

가까운 곳에서 연결해야 한다. 따라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연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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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과 가까운 곳에서 연결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자고 제언하였다. 남방

전력망회사는 소수력발전의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소수력발전을 대량

개발하여 만약 대·중형 수력발전, 화력발전과 정합이 잘 되지 않으면 전

체 전력시스템의 경제성의 하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소수력발전의 전

기량을 전부 연결시키면 대형 설비의 운행을 정지시켜야 하기에 전력시

스템 운행의 불안전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전력회사는 전력시

스템의 안전, 경제운행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그 송전망 범위 내의 승인

또는 등록을 거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항목의 연결 전기량을 우선 구매

하도록 규정하자고 제안하였다. 광동粵電집단회사는 일부 재생가능에너

지 발전회사는 재생가능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을 연결 판매하고자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제적 효과가 연결발전의 경제적 효

과보다 클 수 있기에 전력회사의 전액구매의무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

라 전력회사의 재생가능에너지 구매권리도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광동集華풍력에너지회사193)는 소수력발전을 제외한 기타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은 가격경쟁을 거친 연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광

동廣電집단회사194)는 전력회사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회사가 연결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도입하자고 제안하였고, 광동集華풍력에너지회

사는 자사는 이미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고 설명하였다.195)

(2) 국무원 내부의 의견

전력감독관리위원회는 전력회사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허가 받

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회사와 연결배치계약을 체결하여 그 범위 내의

허가 받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회사의 연결전기량을 전액 구매하도록 규

정하자고 제안했으며 또한 전력항목의 심사비준과 연결관리를 분리시켜

193) 광동集華풍력에너지회사는 광동성에 위치한 대형 풍력발전회사로서 발전용량이

20.4MW에 달한다.

194) 광동廣電집단회사는 송전망의 경영을 주요업무로 하는 국유기업이다.

195) 「재생가능에너지법(초안)에 대한 지방과 중앙 관련부문, 기업의 의견」 제3항,

「재생가능에너지법(초안)에 대한 광동성 관련부문, 기업의 의견」 제2.2항을 참고하

여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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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발전업무허가제도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새로운 전력관리제도에 따르면, 전력항목의 준

공 후 전력감독관리기관이 발급한 발전업무허가증을 취득해야 발전을 경

영할 수 있다. 둘째, 발전항목심사비준과 업무허가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감독관리조치인데 전자는 주로 항목이 계획, 토지, 환경보호 등 정책에

부합되는지를 심시하며 후자는 주로 발전소가 전력업무경영에 종사하는

능력을 가졌는지를 심사한다. 셋째, 전력업무허가는 항목심사비준의 기초

위에 진행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인 감독관리조치이며 중복허가가 아니다.

국가자산관리위원회는 송전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재생가능에

너지전력이 풍부한 지역의 경우, 국가전력주관부문이 송전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전력의 할당에 대해 확정하고 사고 또는 긴급상

황에서 안전조치로 인하여 연결 전기량 할당량의 변화가 발생하면 전력

감독관리기관이 정황에 따라서 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수리부는 “국가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현지에서 개발하고 가까운

곳에서 전력을 공급하며 소비하도록 한다. 자체발전 및 자체공급 이외의

연결전기량에 대해 전력회사는 반드시 전액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

가하자고 제안했다. 그 이유는 재생가능에너지의 현지개발, 가까운 곳에

서 공급하면 전력공급원가를 대폭 감소할 수 있고 송전망안전을 제고하

며 전력공업 분산, 분포식 공급의 발전전략에도 부합된다는 것이다.196)

(3) 최종결정

결국 통과된 법령에는 “전력회사는 법에 의해 행정허가를 취득하였

거나 또는 상부에 보고하여 등록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회사와 연결계약

을 체결하여 그 송전망 범위 내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항목의 연결전기

량을 전액구매하며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위해 연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197) 결국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와 발전회사의 주

196) 「재생가능에너지법(초안) 관련문제에 대한 국무원법제판공실의 의견」 제1.2항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197) 「재생가능에너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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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전액구매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전력기업연합회
전액구매, 연결계약 체결, 발전허가제

수리부 전액구매, 현지개발과 현지연결

강소성

국가전력망회사

전액구매, 연결계약 체결, 예외 인정 또는

재생가능에너지 풍부 지역의 할당제 도입

국가자산관리위원회

광동성 발전개혁위원회

남방전력망회사

전액구매 조건 도입 또는 재생가능에너지

풍부 지역의 할당제 도입

광동粵電집단회사 전액구매, 구매권리도 인정

광동集華풍력에너지회사 소수력발전만 경쟁가격제 시행

광동廣電집단회사, 광동集華풍력

에너지회사
전액구매, 연결계약 체결

결론
전액구매, 연결계약 체결, 발전허가, 연결

서비스 제공

장이 반영된 것이다. “연결계약 체결”과 “연결서비스 제공”의무는 전액구

매의 도입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서 도입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발전허

가제의 규정요구는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의 주장이 반영된 것인데 이

역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력관련 법령에서 발전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

하고 있기에 역시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표 8> 전액구매의 도입 여부

2) 분류 전기요금

「재생가능에너지법」 초안 제23조에 의하면, 국가는 재생가능에너

지 발전에 대해 분류 전기요금제도를 실시한다. 분류 전기요금은 국무원

가격주관부문이 서로 다른 유형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특징에 근거하

여 재생가능에너지 發展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추산, 책정하며 정기적으

로 사회에 공고한다. 그런데 재생가능에너지원별로 어떻게 요금을 책정

할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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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서의 핵심 논점은 에너지의 지역별 차이가 전기요금에 반영되

어야 하는 것이다.

(1) 지방정부, 기업, 학계의 의견

절강성, 흑룡강성, 광동성 발전개혁위원회, 광동성 기상국은 서로 다

른 지역의 재생가능에너지 차이가 매우 크고 개발원가도 서로 다르기에

재생가능에너지의 분류 전기요금을 책정함에 있어 서로 다른 유형의 재

생가능에너지를 고려하는 외에도 서로 다른 지역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華能집단회사,198) 항공공업제2집단회사, 광동集華풍력

에너지회사, 광동원자력발전집단회사199)도 서로 다른 지역의 차이를 고

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 중산대학교 공과대학도 동 문제에 대해

상술한 의견과 동일한 제안을 하였다.200)

(2) 국무원 내부의 의견

국무원 내부에서는 분류 전기요금과 가격책정의 원칙에 대해 논의

되었다.

우선, 분류 전기요금의 책정과 관련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

원연구실, 수리부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원가에 있어서 비교적 큰 차

이가 존재하며 동부와 서부의 대중들이 전기요금에 대한 접수수준 역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가격책정의 원칙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유자산감

독관리위원회는 “항목의 원금과 이자 상환 및 합리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서 연결가격을 책정하자.”고 제안하였고 수리부는 가격책정

198) 중국華能집단회사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핵심 국유기업이며 2012년 5월말

현재, 1.28억 kW의 발전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199) 광동원자력발전집단유한회사는 초대형 청정에너지기업으로서 원자력 발전규모 612

만 kW, 풍력 발전규모 423만 kW, 태양광 발전규모 21만 kW, 수력 발전규모 161만

kW를 보유하고 있다.

200) 「재생가능에너지법(초안)에 대한 지방과 중앙 관련부문, 기업의 의견」 제4항,

「재생가능에너지법(초안)에 대한 광동성 관련부문, 기업의 의견」 제2.4항을 참고하

여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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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국무원 가격주관부문이 분류 전기요

금 책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연구실, 수

리부

절강성, 흑룡강성, 광동성 발전개혁위

원회, 광동성 기상국

華能집단회사, 항공공업제2집단회사,

광동集華풍력에너지회사, 광동원자력

발전집단회사

분류 전기요금 책정 시 지역차이 고

려

시 환경보호가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를 통

해 재생가능에너지발전을 촉진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었

다.

또한, 전력감독관리위원회는 전기요금의 책정주체가 국무원 가격주

관부문과 전력감독관리기관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재생가능에너지의 가격책정은 거시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동시에 시장발

전도 고려해야 하므로 양자의 공동 책정이 더욱 적절하다는 것이었

다.201)

(3) 최종결정

결국 「재생가능에너지법」에서는 국무원 가격주관부문이 서로 다

른 유형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특징과 서로 다른 지역의 상황에 근거하

고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의 촉진에 유리하고 경제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책정하며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기술의 발전에 근거하여 적시에

조정하고 전기요금을 공포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수리부와 전력감독관리

위원회를 제외하고 기타 의견은 전부 반영되어 에너지원별, 지역별 차이

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표 9> 분류 전기요금의 책정

201) 「재생가능에너지법(초안) 관련문제에 대한 국무원법제판공실의 의견」 제1.5항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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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대학교 공과대학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유자산감독관

리위원회

원금과 이자 상환 및 합리적인 이윤

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전기요금

책정

수리부 가격책정 시 환경보호가격 고려

전력감독관리위원회
국무원 가격주관부문과 전력감독관

리기관이 공동으로 전기요금 책정

결론

국무원 가격주관부문이 서로 다른

유형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특점과

서로 다른 지역의 상황에 근거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의 촉진에

유리하고 경제 합리적인 원칙에 따

라 책정

3) 특정기업의 RPS

「재생가능에너지법」 초안 제18조에는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이

석탄발전 설비용량에 근거하여 대형 발전회사의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량

지표를 규정할 수 있고 대형발전회사는 이를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는 규

정이 있었고 제35조에는 이를 집행하지 못할 시 대형발전회사에 상응하

는 법적책임이 규정되어 있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FIT제도를 시행하는

동시에 특정기업을 상대로 RPS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고자 한 시도였

으며 이를 통해 대형 석탄발전회사의 석탄사용 비중을 감소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특정 기업에 대해서만 RPS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

하다는 입장과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 개진되었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내부의 의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내부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제기되었

는데 한 가지는 상술한 규정이 집행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기에 삭제하

자는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국가에서 거래 가능한 녹색증서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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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추가하면 된다는 것이었다.202)

(2) 지방정부, 기업·협회의 의견

광동성 재정청은 강제할당의 규정이 여러 가지 소유제의 경제주체

가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에 참가하는 것을 장려하는 내용과 충돌되

며 시장 평등경쟁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대형 발

전회사의 소재지역이 반드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법률은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그 지역에 알맞도록 규정하

며 대형발전회사의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량 지표를 강제적으로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大唐집단회사, 華電집단회사, 절강華睿투자집

단회사203)는 초안에 이미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에 대한 지원조치가

규정되어 있어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에 충분한 경제이익이 보장되므로

이러한 강제적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규정이 대형 석

탄발전회사에만 적용되기에 공평하지 않고 시장주체의 평등원칙에도 위

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동 조항과 관련 법적책임규정을 삭제할 것을 건의

하였다.

요녕성, 상해시는 상술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할당의 시행을 위해서

는 부대조치의 도입이 필요한데 국외의 경험을 도입하여 녹색증서거래제

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력기업연합회는 국무원 에너지주

관부문은 전력기업 발전의 설비용량에 근거하여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량

의 지표를 규정할 수 있고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기업은 할당거래 등 방식을 통해 개발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광동성 기상국, 광동粵電집단회사, 심천能聯전자회사,204) 華能집단회

202)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회의 재생가능에너지법(초안) 소조심의

의견」 제6항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203) 절강華睿투자집단회사는 창업투자에 종사하는 민간자본관리기관이다.

204) 심천能聯전자유한회사는 태양에너지 과학기술제품과 기술의 개발을 주용업무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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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만약 할당지표를 규정하면 대형 석탄발전회사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모든 발전회사가 할당지표를 부담해야 하며 할당지표를 거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동원자력발전집단회사는 대형발전회사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

정하여야 하며 원자력 또는 대·중형 수력발전 설비용량을 갖고 있는 기

업에 대해 재생가능에너지 할당지표를 강제적으로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205)

(3) 국무원 내부의 의견

외교부는 만약 재생가능에너지 지표를 대형발전회사가 반드시 집행

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하게 되면 중국의 관련기업들이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한 나라의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요구하

는 이외의 배출감소량만이 ‘청정개발체제’에 편입 가능)의 국제협력에 참

여할 수 없게 되어 자금과 선진기술의 유치에 불리하며 관련기업에 경제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자산관리위원회는 대형

발전회사의 재생가능에너지 할당지표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그 이유로 대형 발전회사의 할당지표를 규정하면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의

시장화에 불리하고 발전회사에 대해서만 할당지표를 규정하고 전력이용

자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용할당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으면 권리의무 평

형의 각도에서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할당의 시행을 위해서는

부대조치의 도입이 필요한데 국외의 경험을 도입하여 녹색증서거래제도

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력감독관리위원회는 대형 발전회사

가 국가에서 확정한 전량지표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를 개발해야 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 전기량 지표는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이 국무원 전력

감독관리기관과 함께 석탄발전 설비용량에 따라 확정할 것을 주장하였

205) 「재생가능에너지법(초안)에 대한 지방과 중앙 관련부문, 기업의 의견」 제3항,

「재생가능에너지법(초안)에 대한 광동성 관련부문, 기업의 의견」 제2.3항을 참고하

여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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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대형 석탄발전회사의 RPS 도입

입법위원

외교부, 국가자산관리위원회

광동성 재정청

大唐집단회사, 華電집단회사, 華睿투

자집단회사

조항 삭제

입법위원 녹색증서거래제 도입

다. 비슷한 맥락에서 환경보호총국은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이 환경보호

주관부문과 함께 석탄발전 설비용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근거하여

대형 발전회사의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량지표를 규정할 수 있고, 지표가

확정된 후에는 대형 발전회사가 반드시 집행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수리부는 국가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할당제와 녹색전력증서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국무원 경제종합관리부문은 각 전력회사의 전력공급수량에 근

거하여 일정한 재생가능에너지 전력공급 전기량 지표를 규정하며 지표의

확정 후 전력회사는 반드시 집행하도록 규정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그 이

유로 국제적으로 할당제의 시행주체는 전력회사이지 발전회사가 아니라

는 것이다.206)

(4) 최종결정

결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위원회는 환경자원보호위원

회, 국무원법제판공실과의 연구를 거쳐, 동 사안에 대한 견해가 크게 달

라 아직 실천에서 좀 더 시험, 연구해야 하며 현 단계에서 입법에 포함

시키는 것은 무리이고 국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규정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여 동 조항을 삭제하였다.207)

<표 10> 특정기업의 RPS

206) 「재생가능에너지법(초안) 관련문제에 대한 국무원법제판공실의 의견」 제1.3항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207) 「재생가능에너지법(초안)의 심의결과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보고」

제4항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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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발전연구센터

요녕성, 상해시

전력기업연합회

수리부
녹색증거거래제 도입, 전력회사가 의

무주체

광동성 기상국

광동粵電집단회사, 심천能聯전자회

사, 華能집단회사

모든 기업의 RPS 도입, 녹색증서거래

제 도입

광동원자력발전집단회사
원자력과 대·중형 수력발전은 RPS 배

제

전력감독관리위원회, 환경보호총국
할당량 확정주체에 자체부문 포함 주

장

결론 조항 삭제

4) FIT의 보완을 위한 RPS의 도입

개정 전의 「재생가능에너지법」은 비록 FIT제도를 규정하였지만

주로 송전망 포함범위 내 발전회사와 전력회사 간에 연결계약의 이행을

통해 해결하며 시행에 있어 쌍방기업의 이익관계와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전력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통제수단과 보장구매지표요구가 결

여하여 관련 전액구매의 규정을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2009년의 「재생가능에너지법」 수정초안 제3조에서는 다음

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은 국가전력감독관리기

관, 국무원 재정부문과 함께 전국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의 연도구매지

표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전력회사가 달성해야 하는 재생가능에너지

FIT 발전량의 최저한도지표를 확정 및 공포한다. 전력회사는 최저한도지

표에 의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회사와 연결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최

저한도지표보다 적지 않은 연결 전량을 구매한다.” 즉 이는 FIT제도를

계속 시행하는 전제 하에 새롭게 RPS제도를 결부시키고자 한 것으로서

RPS제도의 도입을 통해 FIT의 실현을 이룩하고자 한 것이다. 결국 RPS

제도의 도입을 두고 중국에서 재차 논의가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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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내부의 의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내부에서는 FIT의 실현을 위한 RPS

의 도입을 놓고 심각한 의견대립이 형성되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다음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1) 송전망의 구조

상 화력발전이 반드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할 것을 요구하고 남방의 소수

력 발전소는 수력 풍부시기 전액구매가 불가능하며 전액구매의 규정을

각 지방 송전망의 구조에 근거하여 각 송전망이 최대 구매 가능한 재생

가능에너지 발전량의 지표를 제정하여야 한다. (2) 기술조건, 송전망의

지원능력이 구비된 조건에서 최대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전액구매를

실시하며 최저한도지표는 다만 과도적인 규정으로 하여야 한다. (3) FIT

제도의 이행에는 너무 막대한 재정부담이 뒤따른다. (4) RPS를 도입하려

면 국외의 녹색증서거래제도를 참조하여야 한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음의 의견이 있었다. (1) 재생가능에

너지 발전의 “FIT제도”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의 “연도구매지표”, 전

력회사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을 구매하는 “최저한도지표”의 규정은

상호 모순되며, “FIT”는 얼마를 발전하면 얼마를 구매해야 하는 것이나

전력회사는 “최저한도지표”의 구매의무를 완성하였다는 이유로 더 이상

구매하지 않을 수 있어 결코 “FIT”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 (2) 전력회

사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을 구매하는 “최저한도지표”를 도입하면 갓

발전하기 시작한 풍력발전에 대한 타격이 되고 실제로도 실행이 불가능

한데 그 이유는 겨울이 풍력발전에 있어 가장 적합한 계절인데, 만약 11

월에 이르러 전력회사의 구매지표가 완성되었다면, 전력회사는 지표를

초과한 발전부분에 대해 가격을 낮추어 풍력발전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

다. (3) 송전망건설이 재생가능에너지의 연결수요에 적응되지 못하는 상

황은 스마트 송전망을 건설하는 경제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지표의

확정과 계획의 수립 등은 모두 계획의 내용으로서 법률자체에 규정할 내

용이 아니다. (4)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이 국가전력감독관리기관,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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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재정부문과 함께 전국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의 전액구매방법을 제정

하여 재생가능에너지 개발항목의 발전량에 대한 전액연결을 확보하며 국

가전력감독관리기관과 지방정부의 에너지관리부문이 재생가능에너지 발

전량의 전액연결 이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통해 재

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의 전액연결을 보장해야 한다.208)

(2) 지방정부와 기업의 의견

2009년의 법 개정에 앞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와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률업무위원회는 감숙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

행하였으며 감숙성은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시행과 더불어 특히 풍력

에너지와 태양에너지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 비교적 빠른 발전을 가

져왔었다.

RPS의 도입에 대한 감숙성 정부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

는데 감숙성 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란

주 전력감독관리판공실, 주천시209)정부, 주천시 발전개혁위원회, 주천시

과학기술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전액구매”와 “최저한도지표”에

따라 구매하는 규정은 서로 모순되는데 “전액”과 “최저한도지표”가 일치

하지 않으면 도대체 “전액”에 따라 구매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저한도지

표”에 따라 구매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2) 「재생가능에너지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주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항목건설

과 송전망건설이 맞물리지 못하여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제때에 송전망

208)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회의 재생가능에너지법수정안(초안) 심

의의견(十一屆全國人大常委會第十次會議審議可再生能源法修正案草案的意見)」 제3항

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209) 주천(酒泉)시는 중국 서북부의 감숙성에 위치하여 있는데 재생가능에너지자원이 풍

부하다. 우선 일조가 충족하고 광에너지자원이 풍부하며 연간 일조시수가 3033.4—

3316.5시간에 달한다. 열량자원, 수력자원이 풍부하고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의 개

발잠재력이 크며 태양에너지의 연간 복사총량은 145.6-153.8킬로칼로리/평방 센티메터

에 달한다. 또한 풍력에너지자원이 충족한데 풍력에너지자원의 전체 저장량은 1.5억

kW에 달하고 개발 가능한 수량은 4000만 kW 이상에 달해 전성 저장량의 85% 이상

을 차지한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허가한 천만 kW급 풍력발전기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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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원인에는 일부 지방에서 송전망건설의

진도를 고려하지 않고 소형풍력발전항목을 다투어 건설하는 등 계획 수

립이 과학적이지 못한 것과 송전망기업의 송전망건설 적극성이 높지 않

은 점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법률시행과정에서 나타났고 점차 해결되

고 있는 발전과정의 구체적인 문제이지 법률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현 단계에 송전망건설이 따라가지 못한다 하여 바로 법률의 “전액구매”

제도를 수정하는 것은 법률규정의 퇴보이다. (3) 정부부문은 기업에 대해

정확하고 합리적인 지령성적인 계획을 규정하기 매우 어렵다. 만약 최저

한도지표에 따라 구매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2대 전력회사는 각종 이유

를 들어 정부부문에 최대한 최저한도지표를 낮게 책정해줄 것을 요구하

게 될 것이고 정부부문은 기업이 제출한 이들 이유가 합리적인지 정확하

게 판단할 수 없으며 정부부문과 전력회사가 흥정한 결과 전력회사의 요

구를 더 많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오히려 전력회사가 송

전망건설을 촉구치고 더욱 많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을 구매하는 데

불리하며 정부부문이 전력회사에 대해 최저한도지표를 하달하는 방법은

예상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4) 현행 법률에 규정된 “전액구매”제도

에 대해 기계적이고 절대적인 이해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동 규정은 전

액구매조건을 구비하였으나 전액구매하지 않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감

독관리기관도 실제집행에서 전액구매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전액구매하

지 못하는 경우는 전액구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감숙성 발전개혁위원회가 현재 송전망건설이 낙후되고 재생가

능에너지의 발전량에 대한 전액구매의 규정이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한도지표에 따라 구매하는 방법을 시행하여 FIT제도의 과도조치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돈황시정부는 태양에너지 열발전과 광발전에

대해 FIT제도를 시행하고 풍력발전에 대해 “최저한도지표”구매제도를

시행하자고 주장하였다.210)

210) 「재생가능에너지법수정안(초안) 감숙성 조사연구상황 브리핑(可再生能源法修正案

草案甘肅省調硏情況簡報)」 제2.1항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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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의 경우 RPS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다수가 반대의견을 내

놓았다. 華能집단회사, 大唐집단회사, 國電집단회사,211) 국가전력망회

사,212) 남방전력망회사,213) 감숙성 전력투자집단회사,214) 中材과학기술회

사215)는 FIT제도가 최저한도지표와 서로 모순되고 정부부문이 전국 재

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의 “연도구매지표”, “최저한도지표”를 제정하는 것은

실현이 어려우며 현재 존재하는 송전망건설의 문제는 경제기술발전, 통

일계획, 심사비준관리, 부대제도의 문제로서 업무 중 경험을 총괄하여 해

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FIT제도 시행과정의 송전망 안전과 관

련하여 국가전력망회사, 남방전력망회사는 발전회사가 전력회사를 협조

하여 송전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안전과 기술조건규정에 부합되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항목의 전기량만 구매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大

唐집단회사, 國電집단회사는 발전회사의 안전협조의무는 연결계약의 내

용으로서 단독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전력회사가 송전망 안전이유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RPS의 도입에 찬성을 표한 기업은 감숙성전력회사,216) 주천초고압

출력변압회사,217) 돈황광발전유한회사218) 뿐이었다.219)

211) 중국國電집단회사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발전위주의 전력집단으로서 2012

년 8월 현재, 발전규모는 11,121만 kW에 이르고 신에너지발전에 특색이 있으며 풍력

발전규모가 아시아 1위, 세계 2위를 자랑한다.

212) 국가전력망회사는 세계 최대의 공용사업기업이고 경영지역은 전국 26개 성, 자치구,

직할시를 포함하고 국토면적의 88%를 포함한다.

213) 남방전력망회사의 경영범위는 광동, 광서, 운남, 귀주와 해남을 포함한다.

214) 감숙성 전력투자집단회사는 감숙성 정부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정책성 국유대형투자

회사이다.

215) 中材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는 주로 풍력발전설비 날개 등 제품을 연구개발, 설계, 제

조한다.

216) 감숙성 전력회사는 국가전력망회사의 전액투자 자회사이다.

217) 주천초고압출력변압회사는 감숙성전력회사가 국가전력망회사의 초고압 출력 변압공

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사이다.

218) 돈황광발전유한회사는 광발전회사이다.

219) 「재생가능에너지법수정안(초안)에 대한 중앙 관련부문과 일부 기업의 의견(中央有

關部门和部分企業對可再生能源法修正案草案的意见)」 제2.1항, 「11기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 제10차회의 재생가능에너지법수정안(초안) 심의의견」 제3항을 참고하

여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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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무원 내부의 의견

국무원 내부에서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만이 RPS의 도입에 찬성하

였는데 다만 초안에 규정된 전국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의 “연도구매지

표”, “최저한도지표”의 제정부서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추가하고 “최저

한도지표” 이행의 감독관리 부문을 “국가전력감독관리기관”에서 “국가발

전개혁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국무원법제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국가에너지국, 국가전력감독관리위

원회 등 국무원의 다른 부서들은 모두 RPS의 도입에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전액구매”는 전력회사

가 부담하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의 “최저한도지표”와 서로 모순되는

데 만약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의 “전액”과 규정된 “최저한도지표”가 일

치하지 않은 경우, “전액”에 따라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최저한도지표”

에 따라 구매할지의 문제가 발생하며 “최저한도지표”의 구매를 완성한

후 더는 잉여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에 재생

가능에너지 발전을 촉진하는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2)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량은 자연요소의 영향을 크게 받는

데 1년 내 풍력의 크기와 태양광의 다름에 따라 발전량도 다르며 사전에

실제에 부합되는 연도 “지표”를 규정하기도 어려우며 따라서 전국 재생

가능에너지 발전량의 “연도구매지표”, “최저한도지표”를 제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3) 현재 송전망 건설은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전력발전

을 제약하는 주요 요소이고 일부 지방정부가 객관조건을 무시하고 과도

하게 5만 kW 이하의 풍력발전항목을 비준하며(국무원의 관련규정에 따

르면 풍력발전 설비용량이 5만 kW 이상인 항목은 국무원 투자주관부문

이 비준), 풍력발전항목과 그 부대 연결의 송전망건설이 따르지 못해 재

생가능에너지 발전의 연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문제는 주로 경제

기술발전, 통일계획, 심사비준관리, 부대제도의 문제로서 업무 중 경험을

총괄하여 해결해야지 결코 법률제도의 문제는 아니다.220)

220) 「재생가능에너지법수정안(초안)에 대한 중앙 관련부문과 일부 기업의 의견」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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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대중의 의견

「재생가능에너지법」의 개정에서는 개정초안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사회대중으로부터 의견을 받았으며221) 그 결과 역시 RPS도입에 대한 반

대입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찬성의견은 각종 재생가능에너지의 상황이 크게 다르기에

서로 다른 유형의 재생가능에너지에 입각해 전국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

의 “연도구매지표와 실시계획”, “최저한도지표”를 작성할 것을 주장하였

다.

반면에 다수 반대의견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전액보장구매”와

“최저한도지표”에 따라 구매하는 제도는 모순되는데 예를 들어 전력회사

의 연도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량 구매에 대해 “최저한도지표”를 규정하였

다면 그 송전망 범위 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회사의 실제 생산능력이

“최저한도지표”를 초과하게 되면 지표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장구매”를 실현할 수 없다. (2)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은 임의성과 간헐

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실천에서 정부의 관련부문은 과학적이고

실행 가능한 “연도구매지표와 실시계획”, “최저한도지표”를 작성하기 어

렵다. (3)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시행 중 존재하는 재생가능에너지 발

전항목 부대 송전망의 건설이 따르지 못하고 중복건설이 존재하는 등 문

제는 경제발전 중의 문제이지 법률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며 점차 계획

지도와 심사관리의 강화, 정부지원과 시장제도의 개선, 관련 부대규정의

제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4) 「재생가능에너지법」에 규정된

FIT제도는 기본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FIT제도는 결코 “발전하는 대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송전망의 범위 내에 있고 연결 기술표준에 부합

되어야 하는” 보장조건이 있다. (5) 재생가능에너지 송전망 연결의 투자

가 비교적 커 전력회사의 적극성이 크지 않고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연

항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221) 2009년 8월 28일에서 9월 30일까지 79인이 254건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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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초안

연도구매지표와 실시계획을 작성,

전력회사의 최저한도지표 확정 및

공포

입법위원

국무원법제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국가

에너지국,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감숙성 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란주 전력감독

관리판공실, 주천시정부, 주천시 발전개

혁위원회, 주천시 과학기술국

반대

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전력회사의 송전망 건설과 연결책임을 명확히 해

야 한다.222)

(5) 최종결정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자원보호위

원회, 국무원법제판공실, 국가에너지국,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와 공동

으로 연구를 거쳐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 에너지

주관부문이 국가전력감독관리기관, 국무원 재정부문과 함께 전국의 재생

가능에너지 개발이용계획에 따라 계획기간 내 달성해야 하는 재생가능에

너지 발전이 전부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정하고 전력회사가 우

선 배치 및 전액 구매해야 하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구체방법을 제정

하며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이 국가전력감독관리기관과 함께 해당 연도

에 독촉, 실현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전력회사의 송전망 건설의무와 발

전회사의 송전망 안전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송전망 연결 기술표준에 부

합되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은 전액 구매하도록 규정하였다.223)

<표 11> FIT의 보완을 위한 RPS의 도입

222) 「재생가능에너지법수정안(초안)에 대한 사회대중의 의견(社會公眾對可再生能源法

修正案草案的意見)」 제2.1항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223) 「재생가능에너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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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能집단회사, 大唐집단회사, 國電집단

회사, 국자전력망회사, 남방전력망회사,

감숙성전력투자집단회사, 中材과학기술

회사

다수의 사회대중

입법위원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감숙성 발전개혁위원회

감숙성전력회사, 주천초고압출력변압회

사, 돈황광발전유한회사

소수의 사회대중

찬성

결론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비중을 확정,

전력회사가 우선 배치 및 전액 구

매해야 하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구체방법 제정, 해당 연도에 독촉,

실현

5) 평가 및 문제점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전액구매의 도입과 도입 시 연결계약을 체결

하는데 대해 각 이해관계자들은 대체로 이견이 없었으나 다만 예외를 인

정하거나 재생가능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서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주장

이 강소성, 광동성 정부와 국가자산관리위원회 및 전력회사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이들은 특정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재생가능에너지를 전액

구매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는데 할당제의 도입은 중국의 현실에서 초

기에 재생가능에너지를 발전시키는데 불리하였고 법의 일반이론 상 사고

나 재생가능에너지의 현지 생산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등

의 특정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재생가능에너지를 전액 구매하지

못하게 될 경우는 현실에서 당연히 의무가 면제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법에서 재 확인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각 지역 재생가능에너지자원 보유량의 차이 및 경제적 차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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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각 지역에 대해 서로 상이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한 것은 중

국의 실정에 부합하며 중국에서 가격책정의 주관부문이 국가발전개혁위

원회인 점을 감안하면 전력감독관리위원회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합당하

다. 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가격을 책정함에 있어 환경보호가격

을 고려하자는 수리부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 남

는데 이 역시 다른 측면에서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정책이 환경보

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반증으로 된다.

이렇게 중국의 RPS제도 도입에 있어 1차 시도는 좌절되었다. 특히

입법위원, 중앙정부의 일부 부처, 지방정부, 기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은

특정 기업만을 상대로 RPS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장주체 평등의 원칙

에 위배되어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보였고 기타 주체들도 전반적으로 이

러한 RPS제도의 도입에 동의를 하더라도 녹색증서거래제도와 같은 내용

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초안에 포함되었던 하나의 주요한 제도

가 이렇게 전체 삭제되는 상황은 중국의 입법과정에 있어서도 결코 흔치

는 않으며 따라서 동 조항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력감독관리위원

회, 환경보호총국 등의 기구들이 만약 이러한 RPS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할당량의 확정주체자격을 놓고 권력다툼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동 조항이 최종 삭제된 하나의 이유로 판단된다. 비록 1

차의 RPS제도 도입시도는 이렇게 좌절되었으나 중국에서 RPS제도의 도

입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고 결국 2009년의 「재생가능에너지법」 개정

당시에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논의되었다.

2005년의 「재생가능에너지법」 제정에 이어 중국은 2009년에도

RPS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막대한 반대에 부딪쳐 결국 그 도입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입법위원, 국무원의 각 부문, 지방정부, 기업,

사회대중을 포함하여 다양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대체적으로 FIT

제도와 전력회사에 대한 최저한도 구매지표의 양립 가능성, 구체적인 최

저한도 구매지표 확정의 어려움, 현실에 존재하는 송전망의 건설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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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체를 이루었다. 중국에서 이번에 도입하고자 한 RPS제도는 미국이

나 영국 등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RPS제도와는 큰 차이점을 보이는데

이는 단지 현존하는 송전망 연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설정

되어 일종의 정부 지령성적인 RPS제도였다.

특히 국무원의 각 부문 중 국가발전개혁위원회만이 이러한 RPS제

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그 관리를 받는 국

가에너지국에서도 반대하고 나서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그러함에

도 불구하고 최종 입법에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입장이 일부 반영되

었는데 즉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비중을 확정, 전력회사가 우선 배치 및

전액 구매해야 하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구체방법 제정, 해당 연도에

독촉, 실현”하도록 규정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과연 부분적

인 RPS제도의 도입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

다.

즉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

정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중국이 현행 FIT제도에 더불어 RPS를 병행하

거나 또는 RPS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석할 소지도 있다. 하지만, 이

는 국가의 계획차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이 전체

발전 중 차지하는 비중을 규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는 RPS와는 별개의 내용이다. 즉 국가차원의 전체계획

이지 각 발전회사 또는 전력회사를 상대로 일정한 비중의 재생가능에너

지 발전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력회사가 우선 배치 및 전액 구매해야 하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구

체방법 제정, 해당 연도에 독촉, 실현”하도록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력회

사에 대해 일정한 양적 의무를 지우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그 전제는 이러한 구체방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2012년 12월 18일 현재, 즉 법 개정이 이루어진 3년 후에도 그 구체방법

이 출범하지 못한 점을 보면 그 출범이 현실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그 구체방법의 출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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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실제적으로 시행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재생가능에너지법」

의 적용범위에 수력발전을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논란 속에서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재생가능에너지전력할당관리방법(可再生能源電力配额管理辦法)」에서

는 할당제도의 3대 주체에 발전회사, 전력회사와 지방정부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 중에서 전력회사는 재생가능에너지 전력할당 시행의 책임주체

이고 대형 발전투자회사는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생산의 의무주체이며 각

성급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 전력할당 소비의무의 행정책임 주체이다.

이러한 할당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는 다만 일정한 정도에서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이고 전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따라

서 이는 다만 과도조치일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전히 전력체제, 전기요금제도 및 산업정책, 시장자원배치 등 측면에 있

어서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중국에서는 RPS제도와 FIT제도 특히

RPS제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될 것이며 향후의 법 개정에서 다시 한 번

문제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현실을 살펴보면 FIT제도에서 RPS

제도로의 전환은 충분한 연구를 거쳐야 할 상황이며 FIT제도에 기반한

일부 RPS 내용의 병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다수의 반대를 받았고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가

에너지국,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국무원법제판공실, 공업정보화부 등

다수의 반대를 받았지만 FIT와 결부된 RPS를 도입하자는 국가발전개혁

위원회의 주장은 결국 삭제되지는 않고 상당부분 보류된 점을 보면 중앙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입안에 있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지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다른 한 미결문제인 수력발전의 「재생가

능에너지법」 적용범위 포함문제에 있어서도 반영되었다. 즉 동 문제에

서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다른 부문들과 의견 차이를 보여 결국 에너

지 주관부문(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 결정하고 국무원이 비준하도록 되었

으나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RPS의 도입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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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에너지 주관부문이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및 재정부와 함께

시행세칙을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분야에

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및 국가에너지국의 의

견 차이가 커서 당분간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 나아가 아직 에너

지 주관부문이 과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인지 아니면 국가에너지국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행세칙의 제

정은 난항을 계속할 것이고 설령 의견조정을 통해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법률의 개정에서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부분이다. 만약 시행세칙이 잘 이행된다면 그 도입을 법률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로 된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FIT를 배제하는 전형적인 RPS의 도입을 주장하는 경

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FIT와 RPS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될 것이 틀림없다.

6) 소결

중국은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입법 및 개정과정에 모두 RPS제도

와 비슷한 지표제도를 도입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모두 강력한 반대에 막

혀 실패하였다. 즉 법의 제정과정에서는 대형 발전회사에 재생가능에너

지 전기량 지표를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대형 발전회사에 대한 차별

이라는 강력한 반대를 받았고 법의 개정과정에서는 전체 전력회사를 대

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량의 지표를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많은 이해관계자의 반대를 받아 결국 무산되었다. 중국이 두 차례 지표

의 도입을 시도한 것은 강제적인 지표가 없이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는 판단과 특히 FIT제도 하에서 전력회사의 송

전망 연결의무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다. 하지만 FIT

제도와 강제적인 지표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해 시행 가능한 방

법을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강제적인 지표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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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시 그 지표를 달성한 후 FIT 의무도 충족시켜야 하는가 하는 데 있

다. 즉 서로 큰 차이가 나는 FIT제도와 RPS제도를 과연 병행하여 사용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을 취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명확한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재생

가능에너지의 비중은 추후에 정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그 후에 이러한 비

중이 정해지지 못하고 다만 국가의 계획차원에서 강제력이 없는 비중만

설정이 되고 있다. 이는 관련 논의가 추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즉 FIT와 RPS제도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상

황으로 미뤄볼 때 중국은 독일, 미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의

발전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에 다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5. 전력회사, 발전회사 및 전력이용자의 이익조정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과 관련하여 전력회사, 발전회사 및 전력이용

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며 이들의 이익을 어떻게 조정하는

지 역시 중요한 문제로 된다. 따라서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정과 개

정과정에서 발전차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송전망 건설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

지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1) 발전차액의 부담주체

「재생가능에너지법」 초안 제24조에 의하면 전력회사가 정부에서

규정한 전기요금 또는 입찰 전기요금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매할

시 발생되는 비용과 전통에너지 발전의 평균 전력가격으로 계산한 비용

사이의 차액은 판매하는 전기요금에 분담시키며 구체방법은 이 법의 시

행 후 1년 내 국무원 가격주관부문이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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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정부, 기업, 학계의 의견

광주시 경제위원회는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요금과 전통에너지 전기

요금 사이의 차액을 모두 이용자에게 분담시켜서는 안 되고 투자원가와

적당한 이윤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회사와 전력회사

도 공동으로 부분 차액을 부담해야 하며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을 위해

서는 국가에서 더욱 큰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광동集華풍력에너지회사는 기존에 동 차액을 전기이용자들에게 분

담시키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항천과학공업집단회사는 차액을 재정에서

일정 비중의 보조금을 제공해야지 구매자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경대학교224)는 차액을 재정에서 일정 비중의 보조

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국변호사협회는 기술의 발전, 발전

원가의 하락과 더불어 차액도 점차 감소할 것이기에 국무원 가격주관부

문은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비용분담에 대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25)

(2) 국무원 내부의 의견

중앙정책연구실은 재정에서 일정 비중의 보조금을 제공하자고 제안

하였다. 수리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발전차

액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전국범위 내에서 분담시키며 국가는 판매전기

가격 부가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을 설립하여 발전차액의 분담

에 전액 사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전력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원 가격주관부문과 국무원 전력감독관리

기관이 공동으로 차액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

224) 구체적으로 북경대학교의 어느 부문 또는 어느 교수의 입장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225) 「재생가능에너지법(초안)에 대한 광동성 관련부문, 기업의 의견」 제2.4항, 「재생

가능에너지법(초안)에 대한 지방과 중앙 관련부문, 기업의 의견」 제4항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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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이용자 부담

중앙정책연구실

항천과학공업집단회사

북경대학교

국가 부담

광주시 경제위원회
국가가 주로 부담하고 이용자, 전력

회사, 발전회사도 부담

수리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

광동集華풍력에너지회사

이용자 부담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국무원 가격주관부문과 국무원 전

력감독관리기관이 공동으로 차액부

담 구체방법 제정

결론 이용자 부담

안하였다. 그 이유는 재생가능에너지 비용분담의 확정에 있어 거시정책

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장발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에 양자가

공동으로 제정함이 적합하다는 것이었다.226)

(3) 최종결정

결국 「재생가능에너지법」에서는 발전차액에 대해 판매 전기요금

중에 부가하여 분담시키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가격주관부문이 제정

하도록 규정하였다.

<표 12> 발전차액의 부담주체

2)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의 설립

2009년의 「재생가능에너지법」 개정에서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

의 설립문제가 논의되었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당시 중국은 이미

226) 「재생가능에너지법(초안)에 대한 지방과 중앙 관련부문, 기업의 의견」 제4항,

「재생가능에너지법(초안) 관련문제에 대한 국무원법제판공실의 의견」 제1.5항을 참

고하여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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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발전 부가요금제도를 수립하여 발전차액을 지원하였다.

그 징수기준은 0.002위안/kWh였는데 2009년에 45억 위안 가량을 징수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당시 「재생가능에너지법」과 관련 부문규정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발전 부가요금은 전력회사의 망간결산방식으로 조정, 분

배되었는데 주로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첫째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부가요금을 전력회사의 수입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부가요금의 1/3을 차지하였다. 둘째는 부

가요금의 조정, 분배주기가 길었기 때문에 제때에 배치될 수 없어 전력

회사의 자금압박이 비교적 컸으며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가요금의

규모도 끊임없이 확대될 예정이었기에 이에 대한 관리도 문제시 되었다.

상술한 부가요금을 제외하고도 중국은 재생가능에너지발전전문자금을 설

립하여 다음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1)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의 과학

기술연구, 표준제정과 시범공정. (2) 농촌, 목축업구의 재생가능에너지 이

용항목. (3) 편벽한 지역과 섬의 재생가능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 건설.

(4) 재생가능에너지의 자원탐측, 평가와 관련 정보시스템 건설. (5) 재생

가능에너지 개발이용설비의 현지화생산 촉진. 따라서 재생가능에너지발

전전문자금과 부가요금을 합쳐 재생가능에너지전문기금을 설립하자는 주

장이 제기된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법」 개정안의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전력회사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전력을 구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과 전통에너지

로 발전하는 평균 전기요금 사이의 차액은 전국 범위에서 전력을 판매할

시 징수하는 재생가능에너지발전 부가요금으로 보상하며 부가요금은 재

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에 열거하여 관리한다. 국가는 정부기금성격의 재

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을 설립하고 그 구성은 국가재정연도에 배치한 전

문자금과 징수한 재생가능에너지발전 부가요금 등으로 이루어지며 기금

의 관리방법은 국무원 재정주관부문이 국무원 에너지, 가격 등 관련 주

관부문과 함께 제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그 용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열거하였다. (1)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과 송전망연결의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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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 표준제정, 측정인증과 시범공정. (2) 농촌, 목축업구의 재생가

능에너지 이용항목. (3) 편벽한 지역과 섬의 재생가능에너지 독립 전력시

스템 건설. (4) 재생가능에너지의 자원탐측, 평가와 관련 정보시스템 건

설. (5)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설비의 현지화생산 촉진. (6) 발전차액

지원. (7) 송전망 연결비용 및 기타 관련비용 중 전력회사가 전기판매를

통해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은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에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내부의 의견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의 설립 및 용도와 관련하여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내부에서는 다음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발전차액을

보상하기 위한 부가요금을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에 포함시키면 배분의

주기가 너무 길어진다. ‚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의 용도에 재생가능에

너지발전에 대한 세금감면과 환급의 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ƒ 재생가

능에너지발전기금을 어떻게 할지는 국무원 및 재정부의 관할범위이고 법

률에서는 다만 국가에서 기금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기만 하면 되며 기타

구체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할 필요가 없다. „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의

관리방법은 국무원 재정부문이 국무원 에너지, 가격 등 주관부문과 함께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후 집행하여야 한다.227)

(2) 지방정부와 기업의 의견

지방정부는 주로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의 범위와 용도에 대해 다

음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란주 전력감독관리판

공실은 재생가능에너지발전 부가요금을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에 포함

시켜 보조의 방식으로 운영하여 부가요금의 분배업무량이 크고 주기가

길며 제때에 배치되지 못하고 보조가 모자라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

227)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회의 재생가능에너지법수정안(초안) 심

의의견」 제4항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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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주천시정부는 송전망 건설에 거대한 자금이 수요되어 전력회사가

전부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불합리하며 전력회사의 송전망

건설 적극성에 영향을 주기에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의 용도에 부대 송

전망 건설에 사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주천시 발전개혁위

원회는 대규모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기지의 외부수송 송전망 수송배치 및

저장기술연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의 용도에 포함

시키자고 제안했다. 주천시 재정국은 재생가능에너지기지의 육성과 발전

을 지원하는 내용을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의 용도에 포함시키자고 제

안했다.

기업들의 경우도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의 용도에 대해 다음의 의

견을 제시하였다. 감숙성전력회사와 주천초고압수송변압회사는 대형 풍

력발전기지의 송전망 부대 수송공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기금의 용도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국가전력망회사, 남방전력망

회사는 재생가능에너지발전의 송전망 비용을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의

사용범위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國電집단회사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송전망 비용은 매우 커 기금으로 보상이 어려우며 전력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華能집단회사는 시험풍력발전소, 해상풍력발전소, 태양

에너지발전소 등 재생가능에너지항목에 대한 지원을 재생가능에너지발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28)

(3) 국무원 내부의 의견

재정부, 국가에너지국은 발전차액에 대한 지원을 재생가능에너지발

전기금에 포함시켜 고정보조의 형태로 운영하고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

의 출처를 “징수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부가요금”에서 “전국범위 내에

서 전기량 판매가격 외 양에 따라 징수한 자금”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

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요금 외에 판매 전기량에 대해

228) 「재생가능에너지법수정안(초안) 감숙성 조사연구상황 브리핑」 제2.3항, 「재생가

능에너지법수정안(초안)에 대한 중앙 관련부문과 일부 기업의 의견」 제3항을 참고하

여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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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면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 및

발전수요 등 상황에 근거하여 적시에 징수표준을 조정하는 데 유리하다.

둘째, 재생가능에너지발전 부가요금을 취소하여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과

전통에너지 발전에 대해 가격통일을 실현하면 전기요금시장의 통일에 유

리하고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을 이용하여 재생가능에너지발전

항목에 대해 그 연결 전기량에 따라 정액의 보조를 제공하며 이는 공평

하고 융통성이 있으며 투명하고 감독에 편리하다. 또한 국가에너지국은

전력회사가 재생가능에너지 전량의 구매를 위해 지불한 송전망 비용과

기타 비용을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에서 배치하자고 제안했고 국가전력

감독관리위원회는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의 용도에 재생가능에너지발전

의 안전성평가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관리방

법」의 제정부서에 국무원 투자주관부문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고 국가전

력감독관리위원회는 국가전력감독관리기관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229)

(4) 사회대중의 의견

사회대중은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발전에

대해 고정액수의 보조를 하고 재생가능에너지발전 부가요금, 전기요금과

분리하여야 하며 재생가능에너지발전 부가요금은 전기요금과 별도로 관

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발전 부가요금의 징수와

조정에 대해 청문과 논증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30)

(5) 최종결정

결국 「재생가능에너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하였다. 국

가재정은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을 설립하며 자금출처는 국가재정에서

229) 「재생가능에너지법수정안(초안)에 대한 중앙 관련부문과 일부 기업의 의견」 제3

항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230) 「재생가능에너지법수정안(초안)에 대한 사회대중의 의견」 제3항을 참고하여 재정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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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초안

(1)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과 송전

망연결의 과학기술연구, 표준제정, 측

정인증과 시범공정. (2) 농촌, 목축업

구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항목. (3)

편벽한 지역과 섬의 재생가능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 건설. (4) 재생가능

에너지의 자원탐측, 평가와 관련 정

보시스템 건설. (5)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설비의 현지화생산 촉진. (6)

발전차액 지원. (7) 송전망 연결비용

및 기타 관련비용 중 전력회사가 전

기판매를 통해 회수할 수 없는 부분

연도 배치한 전문자금과 법에 의해 징수한 재생가능에너지발전 부가요금

등이 포함된다.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차액을

보상하는 데 이용되고 또한 다음의 사항을 지원하는데 이용된다. � 재

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의 과학기술연구, 표준제정과 시범공정. ‚ 농촌,

목축업구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항목. ƒ 편벽한 지역과 섬의 재생가능

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 건설. „ 재생가능에너지의 자원탐측, 평가와 관

련 정보시스템 건설. …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설비의 현지화생산 촉

진. 송전망 비용 및 기타 관련비용에 대해 전력회사가 전기요금의 판매

를 통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 징수사용관리의 구체방법은 국무원

재정부문이 국무원 에너지, 가격주관부문과 함께 제정한다.231)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은 2012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재생가능에너지전기요금부가자금보조목록(可再生能源電价附加资金補助

目录)」을 발표하였는데 1회에는 발전항목만 포함시켰지만 2회에는 송전

망 연결공정과 독립전력시스템도 포함시켰다.

<표 13>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의 용도

231) 「재생가능에너지법」 제24조.



- 193 -

입법위원 발전차액 지원 삭제

재정부, 국가에너지국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란주 전력감

독관리판공실

사회대중

발전차액 지원 포함

國電집단회사 송전망 건설비용 삭제

국가에너지국

주천시정부

감숙성전력회사, 주천초고압수송변압

회사, 국가전력망회사, 남방전력망회

사

송전망 건설비용 포함

입법위원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주천시 발전개혁위원회

주천시 재정국

華能집단회사

재생가능에너지발전에 대한 세금감면

과 환급의 비용 추가

재생가능에너지발전의 안전성평가 추

가

저장기술연구 지원 추가

재생가능에너지기지의 육성과 발전

지원 추가

시험풍력발전소, 해상풍력발전소, 태

양에너지발전소 지원 추가

결론

발전차액을 보상하는 외에 다음의 용

도로 사용. (1)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이용의 과학기술연구, 표준제정과 시

범공정. (2) 농촌, 목축업구의 재생가

능에너지 이용항목. (3) 편벽한 지역

과 섬의 재생가능에너지 독립 전력시

스템 건설. (4) 재생가능에너지의 자

원탐측, 평가와 관련 정보시스템 건

설. (5)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설비

의 현지화생산 촉진. 송전망 비용 및

기타 관련비용에 대해 전력회사가 전

기요금의 판매를 통해 회수할 수 없

는 경우,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의

보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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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회사의 송전망 건설 의무

2009년의 법률개정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강제도입을 위한 송전망

건설문제가 논의되었다. 전력회사의 부대 송전망시설에 대한 계획과 건

설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또한 관련 FIT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법」은 전력회사의 부대 송전망시설에 대

한 계획과 건설에 대해 규율하지 않아 송전망계획과 건설이 재생가능에

너지의 발전에 비해 낙후한 상황이 비교적 심각하여 일부 지역의 재생가

능에너지 발전항목은 제때에 송전망에 연결할 수 없어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심각히 제약하였다. 따라서 개정

안의 제3조제4항에 의하면, 전력회사는 송전망의 계획과 건설을 강화해

야 하고 스마트 송전망 등 선진기술을 발전 및 이용하며 송전망의 운영

관리를 개선하여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위해 연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내부의 의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내부에서는 주로 송전망관리와 기술

문제에 대해 송전망기업과 발전회사가 자체 해결하도록 명확히 하여 기

업의 문제를 사회와 정부에 떠넘기지 말도록 하자는 제안과 스마트 송전

망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고 법률용어가 아니기에 삭제하자는 제안이 있

었다.232)

(2) 지방정부와 기업의 의견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란주 전력감독관리판공실, 감숙성 발전개혁

위원회는 “스마트 송전망”의 함의가 명확하지 않고 국내외에 동 함의와

232)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회의 재생가능에너지법수정안(초안) 심

의의견」 제3항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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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에 대해 모두 서로 다른 인식과 이해가 존재하기에 법률에 규정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남방전력망회사도 “스마트 송전망”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자고 제안

하였다.233)

(3) 국무원 내부의 의견

국가에너지국,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도 “스마트 송전망”의 삭제를

제안하였다.234)

(4) 사회대중의 의견

사회대중은 재생가능에너지발전 연결을 위한 송전망건설의 책임을

전력회사에게 명확히 부과하고 전력회사의 연결시한에 대해 규정하며 전

력회사를 증가하여 분포를 최적화하고 송전망의 에너지 저장능력과 조정

능력을 증가시키자고 제안하였다.235)

(5) 최종결정

결국 「재생가능에너지법」에서는 전력회사가 송전망건설을 강화하

여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배치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스마트 송전망, 저장

등 기술을 발전 및 이용하며 송전망 운영관리를 개선하고 재생가능에너

지전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며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 대해

연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236)

<표 14> 전력회사의 송전망 건설 의무

233) 「재생가능에너지법수정안(초안) 감숙성 조사연구상황 브리핑」 제2.2항, 「재생가

능에너지법수정안(초안)에 대한 중앙 관련부문과 일부 기업의 의견」 제2.2항을 참고

하여 재정리하였다.

234) 「재생가능에너지법수정안(초안)에 대한 중앙 관련부문과 일부 기업의 의견」 제2.2

항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235) 「재생가능에너지법수정안(초안)에 대한 사회대중의 의견」 제2.1항을 참고하여 재

정리하였다.

236) 「재생가능에너지법」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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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초안
스마트 송전망 등 선진기술 발전 및

이용

입법위원

국가에너지국, 국가전력감독관리위

원회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란주 전력

감독관리판공실, 감숙성 발전개혁위

원회

남방전력망회사

스마트 송전망 용어 삭제

사회대중 에너지 저장능력

결론

스마트 송전망, 저장 등 기술 발전 및

이용,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배치범위

확대, 재생가능에너지전력 흡수능력

제고

4) 평가 및 문제점

발전차액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세계적인 관행에도 부합

되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부가비용에 대해 중국은 부

가자금제도를 수립하여 관리하였고 전력회사가 전기요금에 부가하여 징

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부가비용에 대한 세금징

수문제 및 전력회사 간의 부가비용 분배와 관련하여 일련의 문제가 발생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징수주체와 분배방법에 있어 다시 논란이 발생되

어 2009년의 법 개정에서 한층 더 논의되었다.

2009년의 「재생가능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중국은 재생가능에너

지발전전문자금과 재생가능에너지발전부가요금을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

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송전망 비용 및 기타 관련비용에

대해 전력회사가 전기요금의 판매를 통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재생가능

에너지발전기금에 보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

력회사가 전력소비자를 상대로 징수하던 재생가능에너지발전부가요금도

국가에서 직접 징수하여 국가재정에서 연도 배치하는 재생가능에너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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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문자금과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발전부가요금이 전력회사 사이

에 배분이 늦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실제로 국가

에서 징수하여 배분하는 형태를 통해 과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을지는 의문스럽다. 또한 과연 성격이 서로 다른 재생가능에너지부가요

금(주로 차액발전지원과 송전망 건설 등 비용 보조)과 재생가능에너지발

전전문자금(주로 재생가능에너지발전에 투입)을 한데 통합시킬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다. 실제로 시행과정에서 부가요금을 부가자

금보조 형태로 변경한 후 배분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고 시간이 더 지체되

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전에는 전력업체가 배분하고 각 지방의 배

분방식도 달라 매달 결산하거나 늦어도 1분기에 1번씩 결산하였으나 최

근에는 2012년 6월에야 2011년에 이미 배분했어야 하는 부가자금보조를

공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행정절차도 더욱 복잡해졌는데 보조신

청은 차례로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즉 성급 전력회사, 지방 독립전력회

사는 해당 지역 송전망 포함범위 내에서 부가자금보조목록에 열거된 항

목에 대해 보조를 신청하며 성급 재정, 가격, 에너지주관부문의 확인을

거쳐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에 보고한다. 규정상으로

는 징수한 부가요금에 대해 재정부가 통합한 후 다시 기업에 배분하는데

이 과정에서 재정부는 직접 관리에 참가하지 않는다. 최후의 통계수치는

모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효

율이 비교적 낮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법」의 규정에 의해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요금 부가자금보조는 에너지주관부문이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데 현재로서는 주관기관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인지 아니면 국가에너지국

인지 명백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요금 부가자금보조

의 관리체제는 아직 미숙하고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록 발전회사에 대해 스마트 송전망, 저장 등 기술의 발전과 이용,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의 배치범위 확대, 재생가능에너지전력 흡수능력 제

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였지만 이들 의무는 구체적이지 않고 또한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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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대해 판단하기가 힘들며 따라서 불이행을 근거로 처벌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강제성이 떨어진다. 다만 동 부분에서는 전력회사를 증가

하여 분포를 최적화하고 송전망의 에너지 저장능력과 조정능력을 증가시

키자는 사회대중의 단독주장이 일부 반영되었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적극

적 의미를 갖는다.

5) 소결

재생가능에너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있다. 이들 중에

는 정부부문을 제외하고도 주로 전력회사와 발전회사 사이의 이해관계가

주를 이룬다. 기존의 법 규정으로 전력회사가 전액구매의 의무를 부담하

고 있으나 실제로 전력회사가 각종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발전회사의 경우 상용화가 되고 발전 잠재력이 있는

특정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유형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이 상당히 불균형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의 관리와 배분에 대해 진일보한 방식으

로 규범화 할 필요가 있다. 발전회사와 전력회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위

해서는 이에 대해 적절하게 배분해야 하며 전력회사의 송전망 건설 등

의무에 대해 좀 더 강제적인 규정을 해야 한다.

6.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제도와 국제분쟁

1) 재생가능에너지산업 보조금제도

중국의 경제적 지원제도와 특수 지원제도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해 재정보조, 발전기금, 우대대출, 세수

우대, 정부구매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바이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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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중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농촌지역을 상대로 특수 지원정책도 펴고 있다. 이들 중 상당한

수량의 지원제도는 보조금 지급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국 해당 제품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외국 해당 제품이 중

국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되어 미국, EU, 인도 등과 무역분

쟁을 빚고 있거나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들 국가에서 주로 우려하는 중국의 보조금지급은 태양광전

지산업과 풍력발전장비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이들 산업은 이미 광범

위한 세계시장을 개척하였고 더 나아가서 외국의 해당제품 생산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

해 중국시장으로의 제품수출이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에서보다는 해당 국

가의 국내시장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주

로 분쟁의 초점으로 되고 있는 태양광전지산업과 풍력발전설비산업의 보

조금 분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태양광전지산업 보조금과 분쟁

2012년 11월 7일 미국은 중국의 태양광전지산업에 대한 보조금 존

재 판정을 내려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2012년 11월 8일 EU

역시 중국의 태양광전지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조사개시를 선언하였다.

최근에 와서는 인도 역시 이러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태양광전

지산업에 대한 조사는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해외시장으로 원가미만의 가

격으로 판매된다는 우려와 함께 반덤핑조사도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다. 이미 최종판정이 난 미국에서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다음과 같은 부

분에 있어 중국정부의 보조금이 존재한다고 판정하면서 상계관세를 부과

하였다.

(1)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20조 규정에 의해 도입된 “금태양시

범공정”은 광전지프로젝트를 도입하는 건축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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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금태양시범공정시행통지(關于實施金太陽示範工程的通知)」237)에

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듯이 동 프로그램은 일회적으로 2년의 기간 동

안 지원을 제공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재생가능에너지법」 제25조는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에 금융기

관이 재정할인의 우대대출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재생가

능에너지산업발전지도목록」은 장려하는 프로젝트에 태양광에너지를 포

함하고 있다.

(3) 중국정부는 국내의 관련산업에 폴리실리콘, 토지 및 전기를 적

절한 보수 미만으로 제공해준다.

(4) 이미 폐지된 「외상투자기업·외국기업소득세법(外商投资企業和

外國企業所得稅法)」238)에 의하면,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그 경영

기한이 10년 이상이면,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한 연도부터 시작하여 첫

두 해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3년 내지 제5년까지 기업소득세를 절

반 삭감하여 징수하였다.239) 2008년에 시행된 새로운 「기업소득세법(企

業所得稅法)」240)에 의하면, “이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이미 설립을 비준

한 기업의 경우, 그 당시의 세수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낮은 세

율특혜를 향수할 수 있었다면,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 내 점차 새로운

법률에 규정된 세율로 과세한다. 정해진 기간의 세수 감면혜택을 향수하

는 기업의 경우,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이 법률의 시행 후에도 정해진

기간 만료 시까지 계속하여 혜택을 향수할 수 있다. 단,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 관계로 아직 특혜를 향수하지 못한 경우, 그 특혜기한은 이 법률의

시행연도부터 시작하여 계산한다.”241) 이는 비록 「외상투자기업·외국기

업소득세법」은 폐지되었지만 이미 설립을 비준한 기업의 경우, 아직도

일정한 세수특혜를 향수함을 의미한다.

237) 재정부, 과학기술부, 국가에너지국 제정, 2009년 7월 16일 시행.

238) 1991년 4월 9일 주석령 제45호 제정, 1991년 7월 1일 시행, 2008년 1월 1일 폐지.

239) 「외상투자기업·외국기업소득세법」 제8조.

240) 2007년 3월 16일 주석령 제63호 제정, 2008년 1월 1일 시행.

241) 「기업소득세법」 제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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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소득세법」 제28조제2항에 의하면 만약 기업이 하이테크

및 신기술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기업소득세를 25%에서 15%로 할

인해 준다. 「하이테크, 신기술기업인정관리방법(高新技術企業認定管理辦

法)」242)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의 유형과 적격의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는 태양광전지 기술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와 청정에너지 기술이 포함된다.

(6) 「기업소득세법」 제30조제1항은 연구와 개발 지출에 대해 기

업의 세금납부가 필요한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하여 주도록 하고 있

다. 여기에는 신기술, 신상품, 신공예의 개발에 발생되는 연구개발비용이

포함된다.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企業所得稅法實施條例)」243) 제95조에

의하면 기업의 신기술, 신상품, 신공예 연구개발비용이 무형자산으로 간

주되어 해당 기간의 손익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비용의 50%를

추가 공제한다.

(7)「수입설비세수정책조정통지(關于調整進口設備稅收政策的通知

)」244)는 외상투자기업과 특정 국내기업에 대해 그 생산에 이용되는 수

입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세부과를 면제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장려

하고 외국 선진기술설비의 도입 및 산업기술제고를 의도하였다. 2009년

1월 1일부터 중앙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폐지하였지만 수입관세면

제는 아직 유지하고 있다.

(8) 정부가 기업의 직원들을 장려하고 성, 시정부의 자금제공이 있

었다.

(9) 중국수출입은행이 중국으로부터 수출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

우에 우대한 이율의 대출금을 제공하였다.

(10) 이미 폐지된 「외상투자기업국산설비구매세금환급관리시행방

법(外商投资企業采購國产設备退稅管理试行辦法)」245)은 특정의 중국 생

242)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제정, 2008년 1월 1일 시행.

243) 2007년 12월 6일 국무원령 제512호 제정, 2008년 1월 1일 시행.

244) 국무원 제정, 1997년 12월 29일 시행.

245) 국가세무총국 제정, 1999년 9월 1일 시행, 2009년 1월 1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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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설비를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미국

의 WTO 제소로 협의단계에서 폐지되었다.

3) 풍력발전산업 보조금과 분쟁

태양광전지산업을 제외하고도 중국은 풍력발전설비산업과 관련하여

미국과 무역분쟁을 겪고 있다. 이들 분쟁은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WTO라는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국내제도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우선 WTO에서의 분쟁해결의 경우, 미국이 중국의 특정 법령을 근

거로 제소한 것이다. 「풍력발전설비산업화전용자금관리잠정방법」 제4

조에 의하면, 풍력발전설비산업화 전용자금을 설치하는데 그 지원대상은

중국국내에서 풍력발전설비의 생산과 제조에 종사하는 중국인투자 및 중

국인투자 지주기업이며 주요하게 기업이 새로 개발 및 산업화를 실현한

풍력발전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제6조에 의하

면, 산업화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풍력발전설비제조기업은 다음의 요건

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설비가 자체의 지적재산권과 브랜드를 갖고 있

어야 하며 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자체 연구개발, 공동개발 또는 기술

도입 후의 재창조를 포함하여 반드시 완전한 기술서류를 갖고 있어야 한

다. 전반 설계계산서류, 설계도, 주요 부품의 기술요구, 공예서류, 품질통

제서류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핵심기술 또는 관건기술을 갖고 있어야

한다. 중국 상표행정관리기관에 확인 등록한 상표등록증서가 있어야 한

다. (2) 풍력발전설비의 설비용량이 1,500kW 이상이어야 한다. (3) 풍력

발전설비가 북경감형인증센터의 제품인증에 통과되어야 한다. (4) 풍력

발전설비의 부대 날개, 기어 박스, 발전기가 중국인 투자 또는 중국인 지

배기업에 의해 제조되고 중국인투자 또는 중국인 지배기업이 제조한 변

환기와 베어링을 채용할 것을 장려한다. (5) 동일한 기업이 동일한 기술

을 채용한 서로 다른 모델의 제품에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제품공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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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500kW 이상이어야 한다. (6) 풍력발전설비가 국내에서 생산, 설치,

성능시험을 마치고 고장 없이 240시간 이상 운행되며 업주의 검수에 통

과하여야 한다. 미국은 이들 조항이 보조금의 지급을 국산제품의 사용과

연관시키기에 「보조금협정」의 금지보조금에 해당한다고 WTO에 제소

하였으며 이에 중국정부가 협의요청 단계에서 동 통지를 폐지하였다. 비

록 상술한 내용의 규정은 폐지되었지만 이를 통해 중국정부의 풍력발전

설비에 있어 국산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으며 이는

국제무역협정 의무에 명백히 위배된다.

다음은 미국 국내에서 보조금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2012년 6월 6

일, 미국은 중국의 풍력발전설비산업에 대한 보조금 조사 예비판정을 내

려 다음의 보조금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1) 「재생가능에너지법」 제25조는 국가의 「재생가능에너지산업

발전지도목록」에 포함되고 신용대출조건에 부합되는 재생가능에너지 개

발이용 프로젝트에 대해 금융기관은 재정할인의 우대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국민경제사회발전 11.5계획개요(國民经济和社會發

展第十一个五年規劃纲要)」246)에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대폭발전”이라는

절이 있으며, 우대적인 재정세수, 투자정책과 강제적인 시장할당정책을

실시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여 일차 에너지의 소비

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무원의 「산

업구조조정촉진잠정규정(促進产業结構调整暂行規定)」247) 제5조에 의하

면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을 적극 지원, 발전시키고 석유대체자

원과 청정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장려하며 청정석탄기술의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을 발전시킨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정책과 조치면에서 장려 및 지원해야 하는 장려부류로

규정하였다. 재생가능에너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산업구조조정지

도목록(产業结構调整指导目录)」248)에 열거되었는데 이는 중앙정부에서

246) 전국인민대표대회 제정, 2006년 3월 14일 시행.

247) 국무원 제정, 2005년 12월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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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과 기타 형태의 지원을 통해 발전을 장려하는 항목에 속하게 되었음

을 의미하며 그 결정권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있다. 이들로는 다음과

같다. (1) 태양에너지 열발전 집열시스템, 태양에너지 광발전 시스템 집

성기술 개발이용, 역변 제어시스템 개발제조. (2) 풍력발전과 광전지발전

의 상호보완시스템 개술개발과 이용. (3) 태양에너지 건축 일체화 부품설

계와 제조. (4) 고효율 태양에너지 온수기 및 온수공정, 태양에너지 중고

온 이용기술개발과 설비제조. (5) 바이오 섬유소 에틸알코올, 바이오디젤

유 등 비 식량 바이오연료의 생산기술개발과 이용. (6) 바이오 직접연소,

기체화발전기술 개발과 설비제조. (7) 농림 바이오자원 수집, 운송, 저장

기술개발과 설비제조, 농림 바이오 성형연료가공설비, 보일러와 화로제

조. (8) 가금양식장의 폐기물, 도시매립쓰레기, 공업유기폐수 등을 원료로

한 대형 메탄가스 생산 세트설비. (9) 메탄가스 발전기계, 메탄가스 정화

설비, 메탄가스 도관 가스공급, 관장 세트설비 제조. (10) 해양에너지, 지

열에너지의 이용기술개발과 설비제조.

(2) 이미 폐지된 「외상투자기업·외국기업소득세법」에 의하면, 생

산성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그 경영기한이 10년 이상이면, 이익을 창출하

기 시작한 연도부터 시작하여 첫 두 해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3년

내지 제5년에는 기업소득세를 절반 삭감하여 징수하였다.249) 또한 “경제

특구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 경제특구에 기구와 장소를 설립하여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외국기업, 경제기술개발구에 설립된 생산성 외상투자기

업은 기업소득세를 15%의 세율로 삭감하여 징수한다. 연해 경제개방구

와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가 소재한 도시의 구(舊) 시가지에 설립한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은 기업소득세를 24%의 세율로 삭감하여 징수한다.

연해 경제개방구,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가 소재한 도시의 구 시가지

에 설립하였거나 또는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지역에 설립한 외상투자기

업이 에너지, 교통, 항구, 부두 또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기타 항목에 종

248) 2005년 12월 2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령 제40호 제정, 2005년 12월 2일 시행, 2011년

6월 1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령 제9호 개정.

249) 「외상투자기업·외국기업소득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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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를 15%의 세율로 삭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250)

이는 내자기업에 대해 징수하는 33%의 기업소득세 세율에 비교하면 적

지 않은 우대조치를 제공한 셈이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

운 「기업소득세법」에 의하면, “동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이미 설립을

비준한 기업의 경우, 그 당시의 세수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낮

은 세율특혜를 받을 수 있었다면, 동 법률의 시행 후 5년 내 점차 새로

운 법률에 규정된 세율로 과도한다. 정해진 기간의 세수 감면혜택을 받

하는 기업의 경우,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 후에도 정해진

기간 만료 시까지 계속하여 혜택을 향수할 수 있다. 단,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 관계로 아직 특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특혜기한은 동 법률의 시

행연도부터 시작하여 계산한다.”251) 이는 비록 「외상투자기업·외국기업

소득세법」은 폐지되었지만 이미 설립을 비준한 기업의 경우, 아직도 일

정한 세수특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3) 「수입설비세수정책조정통지」는 외상투자기업과 특정 국내기

업에 대해 그 생산에 이용되는 수입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세부과

를 면제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장려하고 외국 선진기술설비의 도입 및 산

업기술제고를 의도하였다. 2009년 1월 1일부터 중앙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폐지하였지만 수입관세면제는 아직 유지하고 있다.

(3) 중국정부는 열간압연강재, 전기, 토지를 적절한 보수 미만으로

제공해준다.

(4) 지방정부가 세금납부상황이 훌륭하다고 하여 제공하는 장려, 지

방정부가 심천증권거래소 상장성공을 기념하여 제공한 장려, 생산량 증

가로 제공한 지방정부의 장려, 정부의 과학과 기술발전기금에 의한 이득,

훌륭한 건축프로젝트로 인하여 지방정부로부터 취득한 장려 등이 존재한

다.

따라서 상술한 보조금의 존재를 이유로 미국은 중국의 풍력발전설

250) 「외상투자기업·외국기업소득세법」 제7조.

251) 「기업소득세법」 제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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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전지

산업

광전지프로젝트 도입 건축기업 지원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에 금융기관이 재정할인의 우대대출 제공

국내의 관련산업에 폴리실리콘, 토지 및 전기를 적절한 보수

미만으로 제공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면제, 삭감

하이테크 및 신기술기업의 기업소득세 삭감

연구와 개발 지출에 대해 기업의 세금납부가 필요한 소득을 산

정함에 있어 공제

외상투자기업과 특정 국내기업에 대해 그 생산에 이용되는 수

입설비에 대한 관세부과 면제

기업의 직원들을 상대로 장려를 제공

중국수출입은행이 중국으로부터 수출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

우에 우대한 이율의 대출금 제공

풍력발전산

업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에 금융기관이 재정할인의 우대대출 제공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면제, 삭감

외상투자기업과 특정 국내기업에 대해 그 생산에 이용되는 수

입설비에 대한 관세부과 면제

열간압연강재, 전기, 토지를 적절한 보수 미만으로 제공

지방정부의 각종 장려

비산업에 대한 상계관세의 부과를 결정하였다.

<표 15>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주요 보조금

4) 태양광전지와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탄소세의 국경조정

EU는 2005년에 「온실가스배출거래지침(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을 근거로 배출권거래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8년 국제항공산업을 배출권거래시스템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2012년

1월 1일부터 EU에 드나드는 항공기에 대해 탄소세의 국경조정을 진행하

게 되었다. 이는 탄소세의 국경조정이 새로운 무역제한조치로서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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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을 의미하며 향후 EU의 항공산업의 ‘시범’상황에 따라 기타 상품과

서비스분야로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되었다. 미국 역시 이러한 입법

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즉 2009년 「청정에너지안보법안(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에서 배출감소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

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시멘트, 유리 등 에너지 고소모 제품에 대해

2020년을 시점으로 탄소세의 국경조정을 진행하도록 하였었으나 이 법안

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탄소세의 국경조정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탄소세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탄소세의 국경조정은 수입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품에 대하여 세금을 환급해 줌으로써 산업의 국내 및 해

외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자국 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교토의정서」에 의해

일부 국가들이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의무를 부담하여 국내적으로 탄소

세를 도입함에 따라 제품생산의 원가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국내의

에너지 집약 산업이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가

로 이전하거나 또는 경쟁에서 피해를 받게 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의 해

결을 위해 고안해낸 방법이다(이찬송·윤순진, 2010). 배출감축의무의 부

과나 감축목표의 설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무엇보다

이해당사국들이 주요한 쟁점을 의제로 공유하면서 보다 적절한 해결방안

을 모색하는 협상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물론 아직 이러한 탄소세

의 국경조정이 태양광전지와 풍력발전설비산업에 대해 적용되지는 않으

나 향후 미국 및 EU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렵

다. 이렇게 된다면 이러한 탄소세의 국경조정이 과연 합법적인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우선 미국이 2009년에 도입을 시도했던 「청정에너지안보법안」과

같이 그 적용범위를 이산화탄소의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들로 한

정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이러한 경우는 WTO체제의 근간으로



- 208 -

되는 최혜국대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공

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도 배치되고 「교토의정서」에 의해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감축을 강요한다는 측면에서도 문

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최혜국대우에 대한 위반은 ‘인간, 동물 또는 식

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고갈 가능한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WTO 예외규정의 적용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EU의 현행 규정도 유사한 문제가 존재하는데 국내적으로 탄소배출

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탄소세의 국경조정을 면제해주므

로 최혜국대우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만약 추후 미국이나 EU가 중국이 태양광전지 또는 풍력발전설

비산업의 생산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였다는 이유로 이들 산업에

대해 탄소세의 국경조정을 진행한다면 우선 이러한 조치가 모든 국가의

해당산업에 적용되는지 판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혜국대우나

내국민대우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설령 이러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무역제한적인 효과를 가지게 되면 수량제한의 금지요건252)에

위배된다. 만약 이러한 위반이 확인되면 WTO의 예외규정에 부합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하지만 WTO의 예외규정은 매우 엄격한 조건을 두고

있기에 이를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5) 평가 및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산업, 특히

발전이 비약적인 태양광전지산업과 풍력발전설비산업을 상대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를 부과하였고 EU도 미국에 이어 이들 제품에 대한 조

252) WTO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수출입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

만 예외로 규정된 소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이런 예외의 적용에는 엄격한 기준과 요건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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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진행 중이며 인도 역시 조사의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중국정

부 역시 미국과 EU의 태양광전지산업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여 맞대응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이미 보조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무역장벽조사를 마무리한 상태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소 및 판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술한 매우 많

은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법령과 정책이 있고 이에 포함된 보조금이 많지

만 이들에 대해 두루 제소를 하기보다는 일부 핵심적인 내용, 특히 중국

의 모든 산업전체에 존재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위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재생가능에너지의 환경 친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재생가능

에너지만을 상대로 제공하는 지원의 경우에는 아직 크게 문제 삼지 않겠

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태양광전지에 대한 맞제소

차원의 무역장벽조사 판정내용을 보면 미국의 재생가능에너지를 상대한

정책과 법령들에 대해 다수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추후의 보조금조사 판

정에서도 이러한 정책과 법령들을 상대로 미국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양국의 태양광전지 보조금문제는 재생가능에너지 법령과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이 태양광전지

에 대한 보조금을 문제삼은 후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보조금을 문제삼은

사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른 한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 EU에 덧붙여 아직 중국을 상

대로 재생가능에너지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한국에 대해서도

태양광전지의 덤핑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이례적인데, 아마도 태양

광전지와 관련하여 한국의 도약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만약 추후 한국 역시 중국

의 태양광전지를 상대로 보조금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아마 중국은 바로

맞제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광전지산업

은 상술한 중-미, 중-EU의 태양광전지 보조금분쟁을 면밀히 주시할 필

요가 있다.

2012년 12월 19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광전지산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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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의 정책조치를 확정하였다. (1) 산업구조

조정과 과학기술진보를 촉진한다. 기업의 합병과 재조합을 장려하고 낙

후 생산능력을 도태시키며 단순히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다결정 규소, 광

전지 및 부품항목의 신규건설을 엄격히 통제한다. (2) 산업발전질서를 규

범화한다. (3) 국내 광전지 이용시장을 적극 개척한다. 분포식 광전지발

전의 추진에 진력하고 광전지 발전시스템의 설치와 사용을 장려하며 광

전지 발전소의 건설을 질서 있게 추진한다. (4) 지원정책을 개선한다. 자

원조건에 근거하여 광전지발전소의 지역분류 표준전기요금을 제정하고

분포식 광전지 발전에 대해 전기량에 따라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원

가의 변화에 근거하여 연결 전기요금과 보조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다. 또한 중앙재정자금에 의한 광전지 발전지원을 개선하고 광전지발전

소항목에 풍력발전과 동일한 부가가치세 우대정책을 실시한다. (5) 시장

체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부간섭을 감소하며 지방보호를 금지한

다. 이러한 정책의 수립은 현재 중국의 태양광전지산업이 미국과 EU시

장에서 모두 무역구제조치를 부과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시장의 위축

으로 인한 해당산업의 위축문제를 정면 해결하고자 한 것인데 주로 향후

국내시장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2012년 12월 18일 미국정부가 중국의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반덤핑과 상

계관세의 부과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향후 풍력발전설비와 관련하여서도

중국정부는 상응하게 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풍력발전설비는 태

양광전지산업과 마찬가지로 국제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

다.

6) 소결

상술한 부분은 다만 현존 보조금의 일부일 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정부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한 많은 법령을 제정하였으며 특

히 이들 중에서 상당수는 부문 규범성문건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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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다양하고 법령의 차원이 다양하여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일

부 보조금은 아예 법령에는 규정하지 않았지만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기

업과의 약속을 통해 지급하고 있는 등 보조금전반에 대한 파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중국을 제외하고 다수의 국가들은 모두 자국의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에 대해 모두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발전차액의 지원과 같이 전력회사 등의 결손을 보상

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거나 해외업체의

중국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보조금은 무역경쟁을 왜곡시키는

효과를 가지기에 너무 명백한 무역왜곡 보조금, 특히 상술한 효과를 갖

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억제가 필요하다.

7. 소결

중국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확대를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쟁점들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법」과 기

타 관련 입법의 조화,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적용범위, 재생가능에너지

관리부문의 확정, 재생가능에너지 강제이행수단의 선택, 전력회사와 발전

회사 및 전력이용자의 이익조정,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제도와 국제분쟁이

라는 크게 여섯 가지의 쟁점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여섯

가지 쟁점을 쟁점 분야와 내용, 핵심 쟁점에 따라 분류해서 정리해보면

<표 16>과 같다. 중국에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국가전

력감독관리위원회, 재정부, 수리부, 환경보호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 사이

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 기관 사이의 알력과 마찰은 법령의 제

정과 개정과정에서 충분이 노출되었다. 특히 이들 중에서 국가에너지국

이 중국의 에너지주관부문으로 동 기관이 일정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는 아직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관리를 받고 있

다는 점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관여가 큰 상황이다. 이는 국가전력

감독관리위원회 등 다른 부처의 반발을 야기하였다. 법령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가 여러 번 자신도 관리와 감독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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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분야 쟁점 내용 핵심 쟁점

기타 규범과의 관계
국내규범과의 관계

에너지입법

환경자원입법

경제입법

행정입법

민사입법

국제규범과의 관계 보조금분쟁

내용의 명확화

적용범위 수력발전 포함여부

관리부문
주관부문의 확정

기타부문의 업무범위 확정

구체적인 제도

강제이행수단

FIT제도의 도입

분류 전기요금

특정기업 RPS의 거부

FIT보완의 RPS 도입

이익조정

소비자의 발전차액 부담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의 용도

전력회사의 송전망 건설 의무

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를 제출한데서도 이런 갈등의 양상이

확인된다. 앞으로도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행정기능을 둘러싼 논란은 계

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6> 재생가능에너지법 주요쟁점

중국의 입법과정에서 보면 아직 사회대중을 포함한 전력이용자들의

입법에 대한 참여가 미미하다.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이들의 참여규정이

매우 적다는 점에 비춰볼 때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함

에도 불구하고 전력회사와 발전회사, 대형 전력이용자업체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입법에 관여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즉 이들은 주로 해당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법위원이나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이

빠른 해당 지역의 입법위원들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킬 뿐만 아

니라 실제로 직접 의견을 제출하고 있기도 하며 이러한 의견이 점차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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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관심을 끌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현재까지는 재생가능에너지의 관련 입법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

회, 국가에너지국,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등 주요 관련기관이 전방위적

으로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입

김이 가장 강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했

던 것과 같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정부기관으로서 그 입법제안에 있어

해당 산업의 이익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향후 전

력회사, 발전회사 및 대형 전력사용업체의 관여도 증가될 것이며 특히

전력회사와 발전회사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력 소

비자 내지는 전력사용업체는 실제로 상당한 부분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의 자금을 부담하면서도 큰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이들이 참여를 얼마나

어떤 식으로 늘려 나갈 수 있을지, 제도적 법적으로 어느 정도나 허용할

지가 앞으로 중국에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문에서 다룬 여섯 가지 쟁점에 대한 입법과정과 참여자들의 개입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로 중앙정부의 각 부문, 전력회사

와 발전회사, 지방정부, 사회대중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며 이 중에서 중앙정부의 각 부문, 전력회사와 발전

회사, 지방정부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실정이다.

우선, 중앙정부의 각 부문을 살펴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출

한 5개의 제안 중 3개는 전부 반영되었고 나머지 2개도 일정부분 반영되

었다. 특히 FIT와 결부된 RPS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대부분 반대하였고

심지어 국가에너지국,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국무원법제판공실, 공업

정보화부 등 중앙정부가 반대하였지만 결국 삭제되지는 않고 상당부분

보류된 점을 보면 중앙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입안에 있어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의 지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에너지국은

새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재생가능에너지법」의 개정과정에 3개의 제

안을 냈는데 2개는 반영되고 1개는 반영되지 않았다. 비록 국가발전개혁

위원회의 관리를 받지만 상당한 독립성을 갖고 있어 향후 중국의 재생가

능에너지 정책입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국가발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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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위원회와도 서로 다른 입장을 전개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 주목할 필요

가 있다.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는 현재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이

대부분 전력발전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인하여 중요한 기능을

하며 무려 8개의 제안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상당수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또는 국가에너지국과 재생가능에너지의 관리권한을 다투기

위한 것이며 다만 2건이 반영 또는 일정부분 반영되고 나머지는 전부 반

영되지 않았다. 수리부는 현재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에서 수력에너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로 법의 제정과 개정에서 6개의 제

안을 하였는데 그 중 4개는 반영되고 2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로 미루어보아 수리부 역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환경보호부, 국가자산관리위원회 역시 2개의 제안을 하였다.

다음으로, 발전회사의 경우, 大唐집단회사, 華電집단회사, 華能집단

회사, 國電집단회사, 광동集華풍력에너지회사, 광동粵電집단회사, 광동廣

電집단회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21개의 제안을 하였는데 4개를 제외하

고 다수는 반영 또는 일정부분 반영되었으며 전력회사의 경우, 전력기업

연합회, 국가전력망회사, 남방전력망회사, 감숙성전력회사, 주천초고압수

송변압회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13개 제안 중 11개가 반영 또는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 즉, 이들 전력회사와 발전회사의 역할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세 번째로, 지방정부의 경우, 주로 광동성과 감숙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의견을 받았는데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와 비슷하게 발전개

혁위원회와 전력감독관리기관의 제안이 많았는데 특히 지방 발전개혁위

원의 제안은 감숙성 발전개혁위원회의 “스마트 송전망” 용어를 삭제하자

는 제안을 빼고 전부 반영되었고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란주 전력감독

관리판공실의 제안도 1건을 제외하고 반영되었다. 이 밖에, 광동성 기상

국과 광동성 재정청의 제안도 전부 반영되었다.

사회대중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2008년부

터 거의 모든 입법초안을 공개하여 사회대중을 상대로 의견을 청구하였

으나 2005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정과정에서는 이러한 장치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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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문 이해관계자
총 건수:전체 반영 건수: 일

부 반영 건수

중앙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5:3:2

수리부 6:3:1

국가에너지국 3:2:0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8:1:1

국가자산관리위원회 2:1:1

환경보호부 3:0:1

지방정부

광동성

광동발전개혁위원회 3:1:2

광동기상국 2:1:1

광동재정청 2:1:1

감숙성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란주전력감독관리판공실
3:1:1

주천시정부 2:1:1

주천시발전개혁위원회 2:0:2

감숙발전개혁위원회 2:0:1

기업 발전회사

광동集華풍력에너지회사 4:3:0

大唐집단회사 3:1:2

광동粵電집단회사 3:1:2

華能집단회사 4:1:1

전력기업연합회 3:1:1

華電집단회사 2:1:1

감숙전력회사 2:1:1

련되어 있지 않은 데서 유래한다. 2009년의 개정과정에서는 상당한 진전

을 가져왔는데, 사회대중이 3개의 제안을 하여 전부 반영 또는 일부 반

영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특히 일부 측면에서는 사회대중이 단독으

로 주장한 부분이 법안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향후의 재생가능에

너지 정책의 입안과 개정과정에서 사회대중의 역할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상황을 정리해보면 <표 17>

과 같다.

<표 17>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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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원자력발전집단회사 2:1:1

國電집단회사 2:0:1

전력회사

국가전력망회사 2:2:0

남방전력망회사 4:1:2

주천초고압수송변압회사 2:1:1

사회대중 3:3:0

주: 수치는 총 건수:전체 반영 건수:일부 반영 건수의 형태로 작성하였다.

또한 제안을 2건 이상 한 경우부터 포함시켰고 제안을 1건 한 중앙정부 각 부

문, 지방정부, 기업 등 34개의 주체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풍력발전설비나 태양광전지를 제작 및 수출하는 중국

내 업체도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입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이들은 막대한 수량의 정부보조금을 향유하면서 미국이나 EU, 인

도와 같은 국가의 해당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결코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해당 산업에 지원하여 자국의 산업에 피해

를 야기하는 것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이로 인하여 상당한 무

역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경쟁국들은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입법

에 있어 특히 보조금으로 분류되는 정부지원에 대해 최대한 피해를 줄이

려고 할 것이며 자국의 입법 또는 국제조약을 이용하여 중국에 끊임없는

분쟁을 제기할 것이다. 특히 불법 보조금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는 재

생가능에너지 정책과 법령의 제정과 시행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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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연구의 요약과 의의

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그러한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확대에 「재생가능에너지법」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어떤 쟁점들이 논의의 대

상이 되고 있으며 과련 이해당사자들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지리적 근접성이나 세계 에

너지 분야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중요성에 비해 중국에 대한 연구가 아직

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풍부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런 상황

에서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분야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다양한 쟁점들과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이해당

사자들의 입장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질적으로 엄

밀하거나 심도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논제를 다루었다는 점에

서 한국에서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넓혔다

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재생가능에너지법」이라는 특정된 분야를 통해 중국의

법 발전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를 보여주었다. 2005년의 법 제정으로부

터 시작하여 2009년의 법 개정 및 현재의 법 개정 논의를 통해 중국의

법제정비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연구방

법을 취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중국 「재생가능에너지법」의 해석과

문제 분석에만 치중한 것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법」

의 제정과 개정과정에 있었던 논의내용들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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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아직 해

결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 연구하였다. 오직

이유를 파악해야만 그 해결방안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유의 파악에만 그치지 않고 현존하는 문제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 해결책들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그 부문, 지방정부와 그 부문, 전력

회사, 발전회사, 연구기관, 사회대중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법」 제정에 어떠한 형태로 관여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

며 실제로 입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보았

다. 아직까지 중국 내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제도를 심도 있게 분

석한 논문은 흔치 않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

국,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중국의 정부부문이 재생가능에너

지산업에 대한 관리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 입법에 개입하

였으며 그 반영상태를 통해 과연 어느 정부부문의 영향력이 가장 큰지에

대해서도 실태를 살펴보았다. 정부부문을 제외하고도 서로 다른 재생가

능에너지원과 발전상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어떤 의견차이를 보이는

지, 그리고 기업체와 사회대중을 포함하여 비 정부부문이 입법에서 어떠

한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 미국과 EU 등 국가가 중국의 풍력발전

설비, 태양광발전산업에 대해 보조금과 덤핑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를 개시하여 일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향후 중국정부가 이들

산업에 대한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러한 예측은

최근 들어 점차 사실로 되고 있는 추세다. 예를 들어, 2012년 12월 19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광전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

하여 산업구조조정과 기업의 합병 및 재조합을 장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낙후 생산능력을 도태시키며 단순히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다결정 규소,

광전지 및 부품항목의 신규건설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하였고 국내 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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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용시장을 적극 개척하도록 하였다. 이는 중국정부가 광전지 발전과

관련하여 국제시장을 적극 개척하던 데로부터 국내시장으로 눈길을 돌리

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지원정책에 있어서도 국내시장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이전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러한 추세는 풍력발

전설비산업에 있어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

거는 미국이 지난 12월 18일 중국의 풍력발전설비에 대해서도 상계관세

를 부과하기로 하였다는데 있다. 즉 향후 미국이나 EU에로의 풍력발전

설비 수출에 있어서도 적신호가 켜지게 되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국내

시장을 적극 개척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특정된 배경 하에서 더

욱 그 연구의의를 가지게 된다.

2. 논문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중국은 2000년의 「입법법」 제정과 2001년의 WTO 가입을 계기로

국내 입법을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다. 특히 투명성 원칙에 입각하여 최

대한 입법의 투명성을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는 입법의 제약으로 인해 기업체, 전문가 또는 사회대중의 참여가

미약한 상황이다. 실제로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에서

보여지듯이 입법위원 중 구체적으로 어느 입법위원이 입법의 통과과정에

서 어떠한 의견을 냈고 이러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또한 자료의 검색과정에서도 법률차원의 입법보다는 행정

입법 특히 차원이 비교적 낮은 각 부문의 규범성문건이 매우 많았는데

이들을 전부 검색하고 또한 이러한 법령이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및 이미 폐지나 개정이 되었는지를 조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본 논문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제한을 가하게 되었다. 정보 접근성의 한계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

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법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또한 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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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논의한 것처럼

아직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들 중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부문

과 기업체)의 이익충돌로 인해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적용범위, 주도

역할을 하는 정부부문과 기타 정부부문의 관계 확정, 전력회사와 발전회

사의 이익조정 등이 향후의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현재의 FIT제도

가 문제에 봉착한 시점에서 RPS제도로 과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결부시켜 사용할 것인지 등의 문제도 여전히 논란 중이다. 향후 이러한

논쟁점들이 어떤 전개양상을 보이는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입장

을 보이는지, 그러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등 선진국들이 재생

가능에너지 정책을 입안하면서 경험하였던 FIT제도와 RPS제도의 선택

과 실제 효과, 재생가능에너지 주관부문과 기타 부문의 관계 확정, 「재

생가능에너지법」의 적용범위, 전력회사와 발전회사의 이익조정 등에 대

해서도 비교분석을 통해 중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비판적으로 수

용하는 연구도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앞으로 더 깊이 있게 연구

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보호, 경제발전, 에너지안보라는 세 가지 목적을 어떻게 잘

조화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와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

으로 기타 국가들과 발생하게 되는 무역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

로 대응해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향후 연구가 시급한 부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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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지원조치

1. 바이오에너지산업

“바이오에너지발전·바이오화공발전재정세수지원정책실시의견”

제1항: 식량의 단계적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 국가는 계획

적으로 일부 식량을 바이오에너지로 가공, 전환한다. 국가는 줄기, 나뭇

가지 등 농림폐기물을 이용하고, 감자류, 수수 등 비 식량 농작물과 유동

의 씨, 황련목 등 목본유료나무를 원료로 가공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생산

하는 것을 장려하고, 알칼리성 토지, 민둥산과 황무지 등 미 이용 토지를

이용하여 바이오에너지 원료기지를 건설하도록 장려한다.

제3항: 석유가격의 변동이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화공에 야기한 시

장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리스크기금제도와 탄력적 결손보조금제도를 수

립한다. 석유가격이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최저액보다 높은 경우, 국

가는 결손보조를 제공하지 않으며 기업은 리스크기금을 수립해야 한다.

석유가격이 최저액보다 낮은 경우, 우선 기업의 리스크기금을 이용하여

결손을 보완하며 만약 유가가 장기적으로 저가에 처한 경우, 탄력적 결

손보조제도를 시작한다. “회사+농호”방식으로 경영하는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화공 주요기업에 대해 국가에서 적당히 보조한다. 국가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바이오에너지 및 바이오 화공 생산기술의 산업화시범을 장

려하여 기술저장을 증가하도록 하며 시범기업에 대해 적당한 보조를 제

공한다. 국가에서 확실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이오에너지와 바이

오 화공생산기업에 대해 국가는 세수우대정책을 제공하여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증가한다. 식량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

화공에 대해 국가는 엄격한 계획통제를 실시하며 국가계획에 따라 생산

한 경우에야 재정세수지원정책을 향수한다. 감자류, 수수 등 비 농림작물

을 원료로 생산한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화공의 경우 원료기지를 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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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해야 하고 원료기지를 가진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화공기업만이 국

가의 재정세수정책을 향수할 수 있으며 원료기지건설은 민둥산, 황폐한

경사지 등 미 이용토지를 개발 이용해야 한다.

“바이오에너지·바이오화공비곡식유도장려자금관리잠정방법”

제2조: 중앙재정은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화공 비 식량 유도 장려

전문자금을 배치하여 비 식량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화공

확대생산, 생산공정 최적화,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화공산업의 건전한 발

전 촉진을 지원하며 그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줄기류 목질섬유를

이용한 에틸알코올제조 확대생산시범. (2) 수수를 이용한 에틸알코올제

조 확대생산시범. (3) 감자류를 이용한 에틸알코올제조 기술창조, 생산공

정 최적화시범. (4) 임목과실 등을 원료로 한 바이오디젤유 확대생산시

범. (5) 가공사슬 연장, 산업부가치를 제고하는 바이오화공과 바이오에너

지 공동생산 확대생산시범. (6) 재정부에서 비준한 기타 비 식량을 원료

로 하는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화공 최적화 공정 또는 확대생산시범.

제4조: 조건에 부합되는 항목은 소재지의 재정부문에 비 식량 유도

장려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이 포함된다. (1) 건설기간

이자할인. 심사를 통해 표준에 도달한 시범항목에 대해 그 확대생산 또

는 기술창조항목의 대출에 대해 건설주기 내 전액 재정 이자할인을 제공

한다. (2) 준공, 생산투입 후 장려. 시범항목의 생산투입 후 검수와 평가

를 거쳐 확대생산 후의 각종 지표가 표준에 규정한 중국 내 시범수준 이

상인 경우, 공업화 생산과정을 통합하거나 또는 생산공정 최적화 측면에

서 발전이 있고 표준에 도달한 경우, 재정은 장려를 제공하며 장려의 액

수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확대생산 또는 공정최적화로 인하여 투입이 증

가된 부분의 20%-40%에 한정된다.

“바이오에너지·바이오화공원료기지보조자금관리잠정방법”

제7조: 중앙재정은 전문자금을 배치하여 원료기지의 보조에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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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금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종자(묘) 번식, 재배, 육성보호,

토지평정 등 원료기지와 관련되는 생산성격의 지출. (2) 기술지도, 공정

검수, 감독검사, 방안심사비준 등 원료기지와 관련되는 관리비용 지출.

(3) 재정부에서 비준한,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화공 관련 기타 지출.(제3

조) 임업원료기지의 보조표준은 200위안/무이고 보조금액은 재정부가 동

표준 및 확인한 원료기지실시방안에 따라 확정한다. 농업원료기지 보조

표준은 원칙적으로 180위안/무로 하고 구체표준은 알칼리성토지, 황무지

등 서로 다른 유형의 토지에 따라 확정하며 보조금액은 재정부가 구체표

준 및 확인한 원료기지실시방안에 따라 확정한다.

“바이오연료에틸알코올탄력보조금재정재무관리방법”

제2조: 국가의 바이오연료에틸알코올 지역지정 생산기업은 탄력보

조금정책을 향수한다.

제4조: 원유가격이 인상되어 연료 에틸알코올의 판매결산가격이 기

업의 실제 생산원가보다 높아 기업이 영리하는 경우, 국가는 결손보조금

을 지불하지 않고 기업은 리스크기금을 설립하여야 하며 리스크기금은

기업의 전문계좌에 저축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결손에 전문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 연료에틸알코올의 판매결산가격이 표준생산원가에 비해 낮

아 기업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우선 기업의 리스크기금으로 결손을 보

완하며, 리스크기금이 결손을 보완할 수 없는 경우, 국가는 탄력보조금을

지급한다. 매년 연초에 재정부는 표준생산원가, 연료에틸알코올 판매결산

가격에 근거하고 기업의 합리적인 이윤을 고려하여 재정보조금표준을 계

산한다. 매년 11월에 계산하여 만약 원유가격, 식량가격의 파동이 기업의

영리와 결손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큰 경우, 연료 에틸알코올의 판매결

산가격과 식량변동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기존 보조금표준에 대해 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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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에너지화이용보조자금관리잠정방법”

제4조: 지원대상은 줄기성형연료, 줄기기체화, 줄기건류 등 줄기에

너지화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이며 발전부분에는 별도의 전문보조를 제공

하지 않는다.

제5조: 보조자금은 주로 종합적 보조방식을 채용하며 기업의 줄기

수집, 줄기에너지제품생산 및 시장보급을 지원한다.

2. 태양에너지산업

“태양광전지건축이용재정보조자금관리잠정방법”

제2조: 보조자금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도시 광전지 건축

일체화 이용, 농촌 및 편벽한 지역의 건축 광전지 이용 등에 대해 정액

보조를 제공한다. (2) 태양에너지광전지제품 건축설치기술표준규정의 작

성. (3) 태양에너지광전지건축이용 공성 핵심기술의 집성과 보급.

제6조: 2009년의 보조표준은 원칙적으로 20위안/wp로 정하며 구체

기준은 건축물과의 결합정도, 광전지 제품기술의 선진정도 등 요소에 근

거하여 분류 확정한다. 이후 연도의 보조표준은 산업발전상황에 근거하

여 적당히 조정한다.

“태양광전지건축이용추진실시의견”

제3항: 광전지 건축이용 시범공정에 대해 자금보조를 제공하며 보

조표준은 광전지 이용원가, 규모효과, 기업의 감당능력 등 요소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확정하며 산업기술진보, 원가감소 상황에 근거하여 매년

조정한다. 기술이 선진적이고 제품 효율이 높으며 건축 일체화 정도가

높은 시범항목을 우선 지원한다. 지방정부가 관련 재정지원정책을 출범

하는 것을 장려하며 관련 재정세수지원정책을 출범한 지방이 중앙의 재

정지원을 우선 취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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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에너지산업

“해양재생가능에너지전문자금관리잠정방법”

제4조: 전문자금은 중점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지원한다. (1) 편벽한

해도의 전력공급능력 제고와 전기가 없는 인구의 전력사용문제해결을 목

적으로 하는 독립전력시스템 시범항목으로서 해도파도에너지, 조류에너

지 및 각종 재생가능에너지 상호보완형의 독립전력시스템시범항목 포함.

(2) 해양에너지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건설하는 해양에너지 대형 송전

망 연결 전력시스템 시범항목으로서 조석에너지, 조류에너지, 파도에너지

발전소 등 송전망 연결 시스템이 포함된다. (3) 해양에너지 개발이용 핵

심기술 산업화 시범항목으로서 발전시스템 핵심설비, 전체설비 및 부품,

해상설치시공 및 해상전력저장수송 등 핵심기술의 현지화생산 포함. (4)

해양에너지 종합개발이용기술연구와 실험항목으로서 온도차이에너지, 해

양바이오에너지 등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장치, 새로운 방법 및 해양에너

지 종합이용기술연구 및 실험항목 포함. (5) 해양에너지 개발이용표준 및

지원서비스체계 건설로서 해양에너지 자원탐사, 평가 및 정보시스템, 해

양에너지 발전제품 및 송전망 연결 기술표준, 규범제정과 실험실 및 해

상 종합테스트, 검사인증체계 건설 포함.

4. 건축산업

“재생가능에너지건축이용전문자금관리잠정방법”

제2조:　재생가능에너지 건축이용전문자금은 중앙재정에서 배치한,

재생가능에너지 건축이용의 지원에 전문 투입되는 자금이다.

제4조: 중점 지원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과 일체화된 태양

에너지 공급 생활열수, 난방과 냉방, 광전변환, 조명. (2) 토양원 열펌프

와 옅은 층 지하수원 열펌프기술을 이용한 난방과 냉방. (3) 지표수가 풍

부한 지역에서 담수원 열펌프기술을 이용한 난방과 냉방. (4) 연해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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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원 열펌프기술을 이용한 난방과 냉방. (5) 오수원 열펌프기술을 이용

한 난방과 냉방. (6) 기타 비준을 거친 지원분야.

제5조: 전문자금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범항목의 보조.

(2) 시범항목 종합에너지효율 테스트, 표식, 기술규범표준의 검증 및 개

선 등. (3) 재생가능에너지 건축이용 공성 핵심기술의 집성 및 시범보급.

(4) 시범항목 전문가 자문, 평가심사, 감독관리 등 지출. (5) 재정부가 비

준한 재생가능에너지 건축이용과 관련되는 기타 지출.

제13조: 전문자금은 무상보조형식으로 지원되는데 재정부, 건설부는

원가증가량, 기술선진정도, 시장가격파동 등 요소에 근거하여 매년 서로

다른 시범기술유형의 단위건축면적 보조금액수를 확정하며 서로 다른 기

후지역 및 기술이용수준의 차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 액수

에서 상하 10% 변동한다. 재생가능에너지 건축이용 공성 핵심기술 집성

및 시범보급, 에너지효율 테스트, 표식, 기술규범표준검증 및 개선 등 항

목에 대해 비준을 거친 항목경비금액에 근거하여 전액 보조한다.

“재생가능에너지건축이용도시시범실시방안”

제3항: 시범에 포함된 도시에 대해, 중앙재정은 전문보조를 제공한

다. 자금보조의 기준은 매 시범도시 당 5,000만 위안이며, 구체적으로 2

년 내의 이용면적, 기술보급유형, 에너지대체효과, 능력건설상황 등 요소

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확정한다. 보급이용면적이 크고 기술유형이 선

진적이며 에너지대체효과가 좋고 능력양성이 뛰어나며 자금운용에 있어

창조가 있는 경우 상응하게 보조액수를 증가하며, 각 시범도시의 자금보

조 최고금액은 8,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반대로 상응하게 보조액

수를 감소한다. 보조자금은 주로 공정항목건설 및 부대 능력양성 두 개

측면에 사용하며 재생가능에너지 건축이용공정항목에 사용되는 자금은

원칙적으로 보조총액의 90%를 초과해야 하며 부대 능력양성에 사용되는

자금은 주로 표준제정, 에너지효율 테스트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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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에너지산업과 신에너지자동차산업

“전략신흥산업육성·발전가속화결정”

제2항: 현 단계에 중국이 중점으로 육성과 발전하는 산업에 신에너

지산업과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이 포함된다.

제3.5항: 신에너지산업과 관련하여, 태양에너지 열이용기술의 보급

이용을 촉구하고 다원화된 태양광전지, 광열발전시장을 개척하고 풍력발

전기술 장비수준을 제고하여 풍력발전 규모화발전을 추진하며 신에너지

발전에 적응되는 스마트 송전망 및 운영시스템 건설을 촉구한다. 또한

그 지역에 알맞게 바이오에너지를 개발 이용한다.

제3.7항: 신에너지자동차산업과 관련하여, 연료전지자동차 관련 선

진기술의 연구개발을 촉구하고 고효율, 저배출의 에너지절약형 자동차의

발전을 대폭 추진한다.

제7.1항: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기존 정책자원과 자금도경을 정합하

는 기초 위에, 전략적 신흥산업발전 전문자금을 설치하고 안정적인 재정

투입 증가체제를 구축하여 중앙재정의 투입을 증가하며 지원방식을 창조

하여 중대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중대한 산업 창조발전공정, 중대한 창

조성과의 산업화, 중대한 응용시범공정, 창조능력양성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제7.2항: 세수지원정책을 개선하여 현행 각종 과학기술투입과 과학

기술성과 전화, 하이테크산업발전의 지원을 촉진하는 세수정책을 이행하

는 전제 하에, 세제개혁방향과 세의 종류 특징과 결부하고 전략적 신흥

산업의 특점에 비추어 장려창조, 투자와 소비유치의 세수지원정책을 연

구 및 개선한다.

제7.3항: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지원 강화를 장려하여 금융기관을 인

도하여 전략적 신흥산업 특점에 적응하는 신용대출관리와 대출금 평가심

사제도를 구축하도록 한다. 지적재산권의 저당융자, 산업사슬 융자 등 금

융제품창조를 적극 추진하고 재정출자와 사회자금투입을 포함한 여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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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담보체계를 촉구하여 구축하며 중소 금융기관과 신형 금융서비스를

적극 발전시킨다. 위험보상 등 재정우대정책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금

융기관이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강도를 높이도록 촉진한

다.

“개인신에너지자동차구매보조금시점전개통지”

제5조: 개인이 신에너지 자동차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중앙재정은

자동차생산기업에 보조를 제공하며, 자동차 생산기업은 보조금액을 공제

한 후의 가격으로 신에너지 자동차를 개인고객에게 판매한다. 차량임대

의 경우, 중앙재정은 자동차생산기업에 보조를 제공하며, 자동차생산기업

은 보조금액을 공제한 후의 가격으로 신에너지 자동차를 임대기업에 판

매한다.

6. 농촌지역

“농촌지역재생가능에너지건축이용추진실시방안”

제4.1항: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이용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농촌 초등·중학교의 재생가능에너지 건축이용인데 태양에너지 욕실

건설을 추진하여 학교 사생의 생활온수수요를 해결하고 태양에너지, 옅

은 층 지열에너지 난방공정, 옅은 지열 열펌프 등 기술을 이용하여 초

등·중학교의 난방수요를 해결하며 태양주택을 건설하여 교실 등에 난방

을 제공한다. (2) 현(진), 농촌 거주민의 주택 및 위생원 등 공공건축에

대해 재생가능에너지 건축 일체화 이용을 실시한다.(제2항) 현(현급 시

구역 포함)을 단위로 하여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먼저 시범을 하며 단계

를 나누어 시작하고 여러 차례 나누어 실시하는데 매년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신고하는 시범현은 원칙적으로 4개를 초과할 수 없다.(제3

항) 2009년 농촌 재생가능에너지 건축이용 보조표준은 지원 열펌프 기술

이용은 60위안/m2, 일체화 태양에너지 열이용은 15위안/m2, 가게당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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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욕실, 태양에너지주택 등은 새로 증가된 투입의 60%를 보조하며

이후 연도의 보조표준은 농촌 재생가능에너지 건축이용원가 등 요소에

근거하여 적당히 조정한다. 각 시범현의 보조자금 총액은 상술한 보조표

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용면적 등에 근거하여 확정하며 각 시범현의

보조자금 총액은 최고 1,800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호남성농촌재생가능에너지조례”

제18조: 농촌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 이용 시 다음의 우대를 향수한

다. (1) 관련 주관부문의 인정을 거쳐 국가 “재생가능에너지산업발전지도

목록”에 속하는 항목이거나 또는 하이테크에 속하는 항목인 경우, 국가

와 성 정부의 관련규정에 따라 자금, 신용대출, 세수, 외자의 도입이용

등 측면에서 지원한다. (2) 농호가 자류지, 주택주변의 유휴지를 이용하

여 가게용 메탄가스 못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용지 심사비준수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 (3) 농호가 지열에너지를 자체 사용하는 경우, 광산자원 보

상비용을 면제한다.

“산동성농촌재생가능에너지조례”

제17조: 줄기의 기체화 기술을 이용하여 농촌에 집중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거나 줄기 기체화, 고체화기술의 항목을 이용하여 구매한 설비에

대해 국가와 성의 메탄가스, 농기기 설비에 대한 우대지원정책을 향수하

며 농촌 거주민의 주택이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온수와 난방을 제공하

거나 에너지절약 부뚜막을 구매, 사용하는 경우 국가와 성의 보조금을

향수한다.

“호북성농촌재생가능에너지조례”

제26조: 혐기성발효 등 기술을 이용하여 유기쓰레기, 오수와 가축,

가금 양식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성된 메탄가스를 발전에 이용하거나 농촌

에 집중 가스공급을 하거나 줄기발효 메탄가스, 줄기기체화, 줄기고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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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술을 이용하여 줄기를 종합 이용하는 경우 현급 이상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27조: 농촌에서 새로 건설하거나 또는 개축하는 교사, 병원, 양로

원 등 공용시설에 태양에너지 온수공급, 난방공급, 광전지 발전과 건축에

너지기술을 채용한 경우, 현급 이상 정부는 따라 적당한 보조금을 지급

해야 한다.

제28조: 농촌거주민 또는 농촌집단경제조직이 농촌 메탄가스항목을

집중 건설 한 경우, 현급 이상 정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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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able to “Renewable Energy Law” enacted in 2006, the use

volume of renewable energy of China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and the proportion of the energy out of total energy

consumption has gradually expanded. This study is about to identify

the effects of Renewable Energy Law on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y of China which has be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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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out in the global renewable energy area and survey and analyze

issues for discussion and stances of interested parties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and revision of Renewable Energy Law.

The penetration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has been

pursued with various reasons such as economic development, energy

safety and green development. China has proposed the legislation

objectives of Renewable Energy Law such as development and use

facilitation of renewable energy, expansion of energy provision,

improvement of energy structure, securement of energy safet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ciety and

economy. In reality, however, environmental protection, energy

securing and social equity have been used as tools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is stage.

This study illustrates the significance of specific area of

Renewable Energy Law on legislative development of China. The

legislation process of China has been analyzed from the enactment in

2005 to the revision in 2009 and current discussion on legislative

revision. This study has taken research methods differentiated from

conventional researches. Unlike conventional studies which focused

only on interpretation and issue analysis of Renewable Energy Law,

this study has analyzed discussions in detail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and amendment of Renewable Energy Law. Through such

analysis, in-depth study and analysis are ensured on the backgrounds

of these issues and difficulties to solve them. The solutions can be

provided correctly only when the causes are assessed. Therefore, this

study is about to propose solutions after contemplation on how to

overcome the existing problems rather than being complacent to cas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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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engagement and opinion submission of various

interested parties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s relevant

department, local governments and their relevant areas, electronic

companies, power companies, research institutes and the public in

legislation of Renewable Energy Law of China and important players

in enactment process in reality are addressed. This study also

assesses the engagement of National Development Reform Committee,

National Energy Department, National Power Supervision and

Management Committee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in the

enactment process to take a leading role in management of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and it is assessed which government

authorities have strong power in this regard through the reflection

status. Excluding government areas, opinion differences among

regions with various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development

status; and engagement of non-government parties including

enterprises and general public in the process of enactment are

assessed.

Based on the reality where the U.S. and EU have imposed

partial regulations by initiating inspections on the reasons of dumping

and financial assistance to the renewable energy industries such as

wind generation facilities and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facilities,

the comparability between renewable energy industry support policies

of the Chinese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s is

analyzed. Regarding national boundary adjustment of carbon taxes on

the aerospace industry of the EU and discussions of the U.S. for

introduction of similar measure, this research assesses potential

disputes which be arisen when the measures are effective against

China. One step further, this study also makes a decision whether it



is legitimate to impose such measures stated above. This study point

out that the legislation of renewable energy of China has brought

about many developments and led the development of Chines renewal

energy areas; but still have many problems. Among them, application

scope of Renewable Energy Law, confirm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circle playing a leading role and other government areas

and profit adjustment of electronic and power companies caused by

interest conflicts of various interested parties (the government and

enterprises) should be solved in an urgent manner. In particular, at a

time when FIT regime gets into trouble, there is an issue whether it

is suitable to transfer to RPS regime or use them after integration.

This study also points out China should derive significance and

accept it critically after making comparative analysis on selection and

practical effects of FIT and RPS experienced by the advanced nations

such as the U.S., Britain, Germany, Japan and Korea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of the renewable energy policies, relationship

confirmation between leading department and other areas, application

scope of “Renewable Energy Law”, profit adjustment between

electronic and power companies.

◆ Key words : Renewable Energy Law, Renewable Energy, Energy,

Legislative, China, Stakeholder

◆ Student Number : 2004-3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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